


o 이 책자는 주독한국대사관이 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 · 발간한 것입니다.

o 통일원은 주독대사관에 파견된 통일연구관으로

부터 통독관련 연구자료 및 양득간 교류협력

실태 자료를 송부받고 있으며.

당실은 분단국 통일사례연구의 일환으로 득일

통일관련 자료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 · 배포

하고 있습니다.

o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간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일 정 책 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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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을 내 면 서 -

주독대사관은 독일 통일 과정과 내적 통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체계적

으로 수집 · 분석하여 국내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어1 꾸준히

송부해 왔으며, 또한 우리의 통일정책 수립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등 다섯 권의 기본정책자료집을 이미 발간한 바 있

습q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기본자료집으로 [동서독 화폐통합] 을 발간하게

되었습q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진척틸에 따라, 이제

는 각론적인 연구에 겊이가 더해짐이 필요하게 되었습q다. 그 첫번째 각

론연구의 주제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취하여진 조치 가운데서 가장 열떤

논쟁을 불러 일흐켰던 동서독간 화폐통합 문제를 채택했습니다.

이 책자는 동서독 화폐통합 당시는 뭏론 지금까지도 독일과 우리 국내

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화폐교환비율의 책졍 문제, 단계적 롱합론과 조

기 통합론의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화폐통합을 계기로 동.서

독 정부가 취한 제반 후속 조치와 화폐통합의 파급효과도 분석함으로써,

화폐통합의 핵심 사안을 평가하고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점들도 적시해

보았습q다.

아울러 화폐통합에 관한 주요 논문 등 자료듈을 엄선, 번역하여 부록으로

첨가하였습q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의 통일과정연구 가운데서 륙히 화폐.경제통합

어] 관한 부분 연구에 관심을 두신 정책입안 담당자 및 전문가 여 러분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3. 11

주 독 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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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동합

A 과 평가



l. 조기 통합의 배경

o
'

弱. II.9 버1를린장벽 붕괴 당시만해도 서득 경제계와 연방은형의 주요 관심사는

동독인들이 동독마르크로 경제자건을 이룩하는 과업을 서독측이 어펄게 도와

주는가 하는 문제었음.

o 그러나 ' 83. 10- 
'

90. 1월까지 4걔욀 동안에 30만명이 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

이들을 수용할 주택의 부족과 실업자 중가, 동독경제의 공동화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 서득으로의 이주暑 막을 모종의 조치가 필요雙음.

(이주 현황은 P. 39 <표4> 참조)

서득의 쟁치인들은 소속정당을 가릴것 없이 화폐·경제통합을 최선의 해결책

으로 제시, 서독 DM의 높은 구매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동독주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이주물결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90.2. II 동독 월요뎨모에서 
"

서독마르크(DM)가 우리에계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 ( 
'4

1(ommt die OM n icht nac h hier, gehen w ir

Z(I ihr" )는 구호 등장

그 당시 열띤 논쟁의 대상이던 단제적 통일방안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정치, 경제 역량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름.

단계적 통합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동.서독 마르크화를 공존시켜

환율조정을 통해 동독 산업에의 초기충격을 완화하여,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임금의 점진적 조정, 사회보장 및 각종 사회제도 변경

자산 및 부채의 단계적 전환 등으로 과도기적 어려음을 극복해 나감.

o 베를린장벽의 개방은 동독에서 자본과 인력의 서독유출, 마르크 가치의 폭락,

상품시장의 붕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하여, 동독경제 전반이 붕괴되는 위기를

막을 획기적 조치가 필요혔음,



특히 드메지어 동독 총리는 동독마르크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유리한

환율로 교환管으로써, 동독국민들이 보유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저축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도 신속한 화폐통합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함.

o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화폐통합으로 서독수준으로의 복지 향상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는 동독주민들 (유권자)의 기대와 이를 정권유지에 이용

하려는 督수상 둥 여당 정치가들의 의지도 큰 요인으로 작용함 (이 책 Il .

2-4-l. 참조).

동독 기민당의 유세지원에 나섰던 서독기민당 정치인들은 화폐통합을 총선

숭리를 위한 호재로 생각함.

튜히, 
'

90. 3. 16 구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거를 앞두고 督 수상이 l : l 교환

비올에 의한 동.서독 화폐롱합을 시사하여, 동독 독일연합당의 압숭(46%

득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o 소련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유리한 국제정치적 호기를 놓치지 않고

독일의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대외적 요인도 각용함, ,



2. 화폐통합의 시기 논쟁

2-1. 단계적 뽕暫

o 장벽붕괴후 서독 정치가들은 서독의 졍제·사회제도暑 동독에 도입, 동독의

경제를 서독의 구조에 적응시키는 방법에 몰두함.

- 특히, 우선 경재개혁을 단형, 예컨대 동독의 마르크를 잠정적으로 태환화

하고, 왜곡된 가격구조를 졍상화한 이후에야 화폐통합을 실시해야 한다는

단계적 통합론이 대두

o 연방 졍제성과 경제자문위원회(경제6현) 등은 우선 동독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경제개혁이 실시되고, 동독 마르크가 완전태환이 가능해졌을 때

화폐를 롱합시켜야 한다는 단계적 통합모델을 제시함.

'

93년 2윌 하우스만 경제성장관은 화폐통합에 앞서 확고부동한 시장경제

개혁이 선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Al독 화폐 · 경제통합을 EC

단일시장이 시작되는 諾93. l. 1까지 완결시키는 3단계 화폐통합 모델을

제시함.

· 1단계 : 서독으로부터의 저리 선용대출 지원과 경제안정 대책용 장기

융자 등의 방법을 통해 동독경제의 시장개혁 추진과 동독

마르크의 제한적 태환성 도입

· 2단계 [ 전 제품에 대한 가격자율화 및 동독마르크의 완전 태환화 추전

· 3단계 : 공동통화로서 D-마르크를 등독에 도입

경제자문위원흐1(Sachverstaendi8enrat)는 콜 수상앞으로 보낸 
'

90.2.3일자

공개서한에서 조속한 화폐통합을 반대하면서, 우선 동독의 통화 과잉공급의

흡수, 가격 구조 개혁 (가격 자유화), 시장 경제 조건에 맞는 금응제도 구축

등 개혁방안들을 단게적으로 추전, 빠른 시일 내에 동독 마르크의 완전태환을

가능케 한 추에 화폐통합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

DM의 도입으로 양독간의 소득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동독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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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생산성 중가율 이상으로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해 와, 결국 동독의

산업입지가 약화되고 Al방으로부터의 투자도 위축될 것임.

화폐통합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압력이 가중,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중가되고, 그 결과 세금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재정이전마저 루자성이

아닌 소비성 용도에 지출되어 동독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DNI을 취득한 동독주민들이 서독 및 서구제품을 선호하게 되어 동독 기업

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제품생산량과 생산성이 더욱 낮아져 결국 소득과

취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동독 경제 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앞서 화폐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정책은

자율적인 경제기반 구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q라 자금만 낭비하고,

결국 이주물결을 장기적으로 억제해 나갈 수 없을 것임,

‥ 실물경제 분야에서 조속한 개혁율 실시, 머지않아 동독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겻이라는 신뢰를 쌓학감으로씨 이주물걸을 막을 수

있을 것임.

o 즉, 단계적 통합론자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통해 서독과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환율이란 완충 장치를 동해 국제경쟁시장에서

단련을 겪게 한 후에 동독지역에 서독 DM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o 경제이론적 측면에서는 단계적 모델이 합리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를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읍.

우선,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 동독마르크의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환율이 보장되어야 하나, 동독주민들이 동독체제와 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비용이 막대함.

거대한 구조전환상의 어려움에 처한 동독이 필수불가결한 변혁을 정치적

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개혁이 지연되고, 그 결과 서독의 대동독 재정원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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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될 우려가 큼.

- 서독에서의 임금이 동독에서 일할 경우에 비해 몇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우수인력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할 것임.

2-2. 조기營합

o 서독정부는 동독주먼의 계속적인 서독 이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경제적인 문제점이 혀i상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통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대규모 항의시위와 서독으로의 끊임엾는 이주로 인해 동독은 매우 위태로운

상광에 처해 있음,

- 화페동합은 동독에 대한 서방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임.

- 화폐통합은 정치적 통일을 가속화시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 성취에

기여할 것임.

o 한편, 야당인 사면당 (SPD)은 자체내에서 상반된 견해를 보임.

- 사민당 재정정책 대변인은 언방정부의 주장과 같힉 동독경제의 위기와

서독으로의 이주물결을 이유로 즉각적 확폐통합을 지지함,

- 반면, 사민당 수상후보자 라폰테인은 화폐통합이 초래할 동독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우선 사회보험제도, 임금협약체계, 재무행정제도부터

완비한 후, 동독마르크를 태환 가능한 통화로 만들어, 대외경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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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두 營暫방안의 파급효과

경제적

정치적

츠면

A먼

國 

l

단 계 적 롱 합 l
.

- ]
구조적응 과정에서 경제에 l
대한 충격 완화 l

l
가격, 품질면에서 열세인 l
동득 산업의 구조조정에 유리 1

l
한올을 통한 국내산업보호로 l
국제경쟁력 약회-를 방지 l

l
대량실업사태 방지 l

l
경제개혁과정의 지연 l

l
서독으로의 우수인력 l
이주 초래 l

- l
동독 스스로 문제 해결 l

l
동독의 경제정책상의 l
주핀 유지 l

l
서독으로부터의 장기간에 l
걸친 지원 필요 l

l
완만한 정치적 롱합 l

1

조 기 통 합 l
- -

-l

가격자유화 등 개혁의 l

각적인 십시 l
l

. 준비.조정과정없이 국제 l

경쟁시장에 돌입 l
l

· 동두경제의 전반적 l

붕괴 위험 l

l
. COMECON 판매시장의 상실 l

l
대량실업 발생 우려 i

l
기업둘외 대량 도산 우려 l

l
. H

강력한 급진적 파급 효과 l
l

동xs-의 통화 및 경제정책 l
운용상의 자율권 포기 l

l
· 독자적인 정책수립 포기 l

l
· 서독의 즈각적인 대규모 l

지+인 필요 l

i
l
l

l
l 분배적

l
l

l
l

l

측면

점진적인 소득향상

초반 임금수준은 낮으나

궁정적 경제발전시

급속한 소둑항상 가능

연대적 고통 분담;

저소득충을 위한
고소득층의 상대적 손실

l

l
l
i

l
l
l
l

l
l
l

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 l
가치 인상에 따른 죽각적인 l
소 득 상승 l

l
저렴한 가격으로 서구제품 l
구입 용이 l

l
빈민충, 실업자충의 소독 l
저하, 고소 득층의 소득향상 l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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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폐 교환비율의 책정

3-l. 문졔점

3-I-1. 동.서독 통화간 환올 적용의 문제점

o 통합毛 여러가지 형태로 교환되고 있던 동.서독 통화간의 기존환율은

통화통합시 교환비율 책정의 기준이 될 수 없었음.

- 환율의 움적임을 보면 
'

89년 11월 암시장 교환비율인 l OM : 16

동독 마르크로부터 
' 90년 1윌분터 동독을 방문한 서득인에게 동독

마르크의 구매를 무제한 허용할 당시 비율인 l : 3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함.

· 베를린장벽 개방이전 3년간(1987-驛년) 평균환율은 양독 여행자들이

지참한 동독마르크를 서독 환전시장에 팔 경우에는 I[6 이었으며,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된 경우 l : 6.7 이었음.

· 1990년초 암시장에 거래된 환율은 l : 7 정도였음,

이러한 불안정성의 요인은 화폐통합설에 따른 투기성 매입, 동독에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특정소비재(가전제품, 커피 등)에 대한 동독

주민의 수요 증가, 동독내 현물 및 금융 자유시장의 결여 등임,

한편, 동독법이 허용치 않는 외화현금 지참, 이로 인한 위험부담,

동독의 재화 및 용역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동독마르크화의 외환

가치는 실제 국내 구매력에 비해 장기간 과소평가 되어 왔음.

o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동.서독 화폐 교환율은 산정방법에 따라 100 동독

마르크 : fl8 DM에서 100 동독마르크 [ 132 DM까지 차이가 있음.l)

1 ) 구체적 평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Sinn, Gerl inde/Sinn, Hans-Werner: Kaltstart.

pp. 54-63 참조.



이는 주로 품목 바스켓에 포함되는 품목의 종류와 i뷴매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제품의 품질차이가 반영되지 아q함.

- 구매력 명가설에 의한 교환율은 소득수준의 차이와 동독에서의 가격

보조금 때문에 정확한 환올을 반영하지 못함

<표2> 悟 . 서독 화W1간 구매력 비고

l
l
l
I
l
l
l
i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기 관

독일경제연구소

(OUV)

i fo 경제연구소

통계청 종합

독일연방은행

연방통계청

l
l
l
l
i
l
l
l
l
l
l
l
l
l
l
l
i
l
l
l
l
l
l
l
l
i

l
l
l
l
l
l
l
l

暢

1

환 율 l 비 고 l
. - J - l
i l

100 마르크-][20 DM l 통일후 가격변화 및 동독품목 l
l 바소켓 기준 l
l l
l l

100 마르크- 48 DM l 롱일후 가격변화, 롱일전 동두 l
l 물품 바스헬 기준 l
l l
l l
i 롱일전 품목 바스헬 및 1939년 l
l 이부 실제 가격뼜화 기준 l
l l

100 마르크- 97 DM l 1990. 7 l
l l

100 마s르크-102 DM l 19SO. 12 l
l l

100 마르크-109 DM l 1991. l l
l l

100 마르크-127 OM i 1991. 10 l
l l
l l

'" 后 '" ' 

l 制 硏發 
'9 巷

l
l ... .. ... ,,,,. , .;, l
l 구매력 비교 l

,0. 沙,,, . l..偶..... l
,,. .剋- ,, . l .. .. ... .. l
,0. .惡 ,,, . l .. .. l

. . .

. .

l l
출처 : Gerl inde 8inn사lans-1」Verner Sinn, l(altstart ,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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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마르크로 표시되는 동독 수출품의 가격을 이것을 시독에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서독마르크화 표시 수익으로 나눈 외환수익률

(Devisenrentabi1itaet)에 의하면 1989년중 동.시독 통화간 환율은 l:4.Il

(동독정부 시산)이나, 이 또한 적정 교尋비올로는 부적합함.

- 동독 수출상품의 국내가격은 높은 세올이 부과되어 경재적 가치와는

별도로 조세정칙에 따라 환올이 변동함.

동독수출의 주목적은 수입재왼 마련을 위한 외환획득에 있으므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출보다는 외환수익이 매우 낮게 나타낱.

o 19關년까지 서튜주민의 동독방문시 강제환전금액(Zwangsurtausch :

취업자의 경우 1인당 1일 25 DM, 되직자의 경우 15 OM)에 공식적으로

적응하뎐 동.서독 통화간 I : I 비올은 동독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환을로 교환비율 책정과 관련뒨 경제적 의미는 전혀 없음.

3-l-2. 적정 고환비율 결정에 필요한 신뢰할만한.기준치 결여

o 교환비율의 결정은 단순히 0M 도입에 따른 통화기술상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독경제의 실태, 특히 생산성, 국제경쟁력 및 소득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해야 했음. 왜냐하면 교환비율은 동독 경제력

의 규모를 결정짓는 개시대차대조표 작성시에도 적용되며, 동시에 새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임.

연방은형장 푀엘은 90년 2윌말, 교환비율 문제는 자세한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결정할 수 있는데, 
"

우리는 현재 동독의 부채과 자산이 어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 고 말합.

o 화폐통합 실시 전까지 동독에는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관계에 관한 자료가

전무하거나, 있어도 매우 빈약한 상태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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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원가구조가 중앙 통제에 의한 계획경제였기 때문에 항상

왜곡·조작되어 옴.

동독 경제전체 및 산업 각 분야별 노동생산성과 주민들의 소비유형에

대한 자료가 부족雙음.

, 서독대비 동독경제 생산성 추정에 있어서 sov(연방은행),

30%(킬 세계경제 연구소) 등으로 차이가 발1(이 책 u , 3-2-l.

참조).

동독기업의 자산/부채비올 등 재무관련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음

3-2. 적정 교환벼을 결정을 위한 고려사향

화폐통합 조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과제는 화폐통합에 따른

인플례 위험을 최소화 힘·과 동시에 동독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국고부담을 줄이는 한편, 동,서독 주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환비율의
d

책정이었음,

3-2-1. 물가에 미치는 영향

o 역사적으로 물가안정에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서독인들에게는 교환

비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철 영향을 크게 우려함.

- 특히 관대한 교환비올의 결정으로 동독주민들의 자본수익이 커질 경우,

수요가 중가하여 인플레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함.

o 내득간 무역규제 철폐와 특정 소비재에 대한 과세 및 보조금의 철폐로

동독의 물가구조와 수준이 서독의 그것에 근접해 갈 것으로 에상도1었음.

- 40여년간의 강제적 소비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독주민의 소비성향이

급격히 상숭할 것이라는 예상은 차치하고, 동독 가계가 소비 바스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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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수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15%정도의 즉각적 가겨상숭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음.

o 화폐고환이 인플레올에 미치는 압력의 정도는 화폐통합후 園으로 표시되는

동독의 실제통화량이 동독에서 서독수준의 물가안정을 달성하는뎨 요구되는

동독의 적정 화홰량을 어느졍도 초과하는지 여부에 좌우꾐.

독일연방은행은 통화방정식(MV-P이에 기초한 교환비올 산정을 위해

동득지역의 적정화폐랑을 산출함.

· 화폐통합후 동독지역의 화폐유통 속도는 서독의 졍우와 동일하다고

가정

· 동독의 노동셩산성(서독수준의 30-50%)을 기준으로 추졍한 동독의

명목 GNF는 서독의 IO-13% 수준
‥ 동독 GNP를 서독의 10%로 할 경우, 구동득의 적정화폐량은 서독의

4

기초화폐량(12,555억 0비의 1얘t인 i,256억 測으로 산졍

이러한 가정하에서 서독경제의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는 적정교환비올은

서독의 중심통화지표인 M3(현금통화+요구불예금+불특정 저축예금+

단기성 정기예금+4년미만 은행차입금)를 기준으로 할 경우, l DM-

I.5-2.0 삐동독마르크)로 계산됨.기

· 화폐통합시 실제 평균교환비올은 1 OM- 1. 7- l.8 M이었음.

o 화폐고환실시로 인한 통화량 ( M3) 증가는 동독주민들이 기존예금을

채권, 주식, 장기적금등 이자율이 높은 투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약 1056로예상되었음.

이는 배 적용 영역의 확대로 인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확대 예상율보다

2) Eofin ger, Peter (바덴-뷔르템베르그 주 증앙은행): Th. Germar, Mo,etar y Jnifi.ati.,
(에tU): Convertin g blarks to D-14ark. Federal R.serve Bank o f St. Louise Review.
1990. 7/8 월호 (드일 퐁일관련 자료집 11, 1991. 9. 재무부, p. 426. )

- 11



높은 수준이 아니었음.

3-2-2, 동독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 서독정부는 화폐교환비올이 동독기업의 경쟁력, 동독지역의 실업률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십을 가짐.

- 동독기업들은 우선 그들의 제품가격을 종래 마르크에서 014으로 조정해야

하는 만骨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윕.

- 동독의 기업들이 충앙집권적 계획경제의 暑에서 볏어나, 국제시장에

개방될 경우, 경잼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실업률과 겅제

성장을 좌우함.

- 한편, 서독 주민들은 동독주민들에 대한 실업수당 등 재정지원에 따르는

부담 중가를 우려함.

o 경쟁력과 관련하여, 기업부채와 임금에 대한 교완율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미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

3-2-2-t. 기업부채에 미치는 영향

o 자본 s tock의 교환비올은 기업의 부채부담과 이자지급역을 결정, 동독

기업의 자본비용과 사유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특히, 경제구조 전환과정의 M심인 기업사유화를 성공적으로 4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로 되어야 하며, 국가소유로

남는 기업체도 추후 정부 보조가 없더라도 살아 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환 후의 자산비율이 높아야 함.

o 자본 s toc k 교환율에 대해, 
'

90. 4 독얼 5대 경제연구소는 구동독 기업

부채의 10056탕강을 권유했으며, 연방은행은 l : 1 교환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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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의 완전한 탕같 주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거부됨.

. 기업들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재무구조를 가지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혼히 있는 일이며,

· 부채탕감은 막대한 정부 재정적자를 가져오기 때문임.

- l OM : 2 M 교환율에 의한 기업부채 감소로 동독기업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20%-37%로 되어 일부 기업의 사유화가 가능합.O)

동득기업의 순채무 (당시 약 2,000억 동독 마르크로 추산)는 화폐

통합 후에 축소 (2:l 교환비율의 경우 I,000억 測으로)되긴하나

과거 거의 무시되었던 이자부담이 서독수준의 금리 적용으로 더욱

가중되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음.4)

3-2-2-2. 임금에 미치는 영향

o 임금교환비율의 책정은 교환율에 따라 동독기업들의 경쟁력분만 아니라

동독주민들의 이주 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 했음.

임금분야의 적정교환율은 동독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q무 낮지 않아야 하는 반면,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야 했음.

o 교환율은 화폐통합시의 기존 임금협약에 따라 지불되는 임금 뿐만 아q라

통합 이후의 엄금에도 계속 영향을 미침.

만약 하향 경직성을 갖는 임금에 대한 교환비율이 노동셩산성에 비해

높게 책정될 경우, 기업의 임금비용을 높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침.

3) Bofin ger, Peter: 앞의 책 p. 429.

4> 
'

90. 6 당시, 서독의 금리수준은 재할인을이 연 6 % , 롬바르트 금리가 연 8 56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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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제적 츠면에서는 동독의 평균섕산성 이하로 임금수준을

롱제해 주는 교완비올이 바람직함.

낮은 임금수준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동독지역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보다 원활해지고, 그간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거의 획일적

임금체계였,던 동독 임금구조에 부문별 생산성 차이를 감안한 차별적

임금조정이 가눙해질 수 있음.

o 화폐통합 이전 동독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1,250 마르크로 서독의

3, 192 DM과 비교할 때, 교환비율이 l : (일 경우, 사용자측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을 포함한 칠평균 임금비용은 서독의 37%에 달함.6)

따라서 동독노동자의 셩산성이 서독의 30-50% 수준이므로 1 : I 교환

비율에 의거한 동독노동자의 임금이 섕산성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탄되었음.

단, 이러한 가정은 통합후의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타당한 것이므로, 통합후의 임금 협상의 결과에 따라

동독지역 기업의 경쟁력과 실업 빛 투자 둥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됨

특히 폴란드와 같은 다른 동·구국가의 주민들과는 달리 동독주민들은

서독으로 이주, 취업, 정착하는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 유출에 대한 ·은려는 더욱 骨 수 밖에 없었,음.

화폐교尋비올을 l DM ; 2 벼또는 l DM ; 3 M)로 책정할 경우 소비

유형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동독노동자의 실질소득은 통합이전에

비해 약 57% (705삐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1:1 교환의 경우,

약 21% 감소).

o 동독마르크의 교환비율이 낮게 쪄정되어 동.서독간 잎금 격차가 클 경우,

5) Bofin ger, Peter: 앞의 책 p.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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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인의 서독이주를 촉진시켜 Al독의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 대혼란이

야기되는 한편,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해 펄요한 숙련된 인적자원을 고갇

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飢였음.

o 그러나 교환비율이 녀무 높게 책정되어도 동독기업의 경졍력을 약화시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결과 서독으로의 이주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음.

3-2-q. 서독에서 동독으로 부의 이전 및 서독의 재정부담

o 동.시독 주민간 또는 기업간에는 통합 이전에 재정상 상호 언게 관겨]가

없었기 때문에 부의 이전 효과가 없음.

o 금옹기관의 자산과 부채 간의 불균형적 교환비율(채권·채무 1 DNI : 2 M,

일정한도 은형 예치금 l DM ; I 1비에 따른 차액을 서독정부가 부담할 경우

동 차액보전기금만큼 부의 이전 효과가 발셩함.

통합 이전 동독 경제력의 총량은 실물자산총역과 순대외채권총역으로

구성될. 화폐통합이 동독의 대외 채핀.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로 예금으로 되어 있는 국내 금융자산이 국내 금융부채보다 높은

비율로 교환될 경우 동독의 국부는 중가함.

o 불균형 교환비율로 인한 차액보젼을 위해 동독정부(동독금융기관들이 차액

보전청구권을 담보로 연방은행으로부터 리파이언스를 제공받으므로 사실상

서독정부>는 약 500억 - l, 100억 OM의 추가 재정부담을 안게 됨.

연방은행 작성 
'

90년 5월말 현재 가상대차대조표 (이 책 Il . 1. 부록 4

참조> 상의 차액보전청구권은 264억 DM이나, 금융기관은 자기자본
I

마련을 위한 주가 차액보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청구액수는

이보다 더 늘어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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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예금 및 현금과 같이 l DM : l M 교환비올을 적용할

경우, 정부는 760억 DM의 추가재정부담을 지게 됨.

동 부채는 주로 서독의 납세자듈이 부담하므로 서독 주먼 1인당

약 I, 230 DM울 동독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서독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담이 됨.

3-3, 적정고粉비을에 매한 독일연방은행의 입장

o 1990.3 동·서독이 동의할 수 있는 화폐교판법 초안을 제시해 달라는

서독정부의 요청에 대해 연방은행 자문위원회 (Zentra1bankrat)는 임금

및 연금에 대한 2: 1의 교환을 추천함,

화폐통합 실시 이전에 주요 소비재에 대한 국가의 가격보조금 철폐 등

가격구조 개혁을 단형하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임금

인상을 실시한 이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2: l 비올로 교완함.

이 경우, 임금인상 이전의 동독마르크 임금과 서독 OM임금간의 실제교환

비올은 l.2: l 정도가 되며, 임금비용은 사용자측의 사회보장기여금 분답을

포함하여 서독 수준의 약 3분의 I 정도가 됨.

이로써 임금비용과 노동생산성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불가피한

시장경제여건에 따른 임금 재조정과 획일적 임금구조에 대한 개편

작업을 무리없이 4추진할 수 있음.

o 현금 및 예치금에 대해서도 2: 1 교환비율을 적용하되, 룩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 주민 1인당 최고 2,卽0 동독 마르크까지 (4인 가족의 경우 최고 B, 000

6) 차액보전 청구금액에 대해 언방은햄 보고서는 약 570 억 DM (이 책자 11,
부루 4 참조), 연방은(g 자문위원회는 500 억 - l, 000 억 DM (이 책자 Il ,
6 참조) 추정. 연방재무성 담당자(C, Unger )는 

'

94년까지 l, 100 억 DM 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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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까지 ) I: I 비율로 고환해 줄 것율 제안함.

- 에骨에 대한 2: 1 고환으로도 동튜얘금자들이 고급품을 종전보다 저렴한

가겨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금의 실제가치가 높아질 것임.

기업부채(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얘치금)얘 대해 l : l 교환비울이 책정될

경우 동독정부는 주택사업 관련 부채와 국가 부채를 DM으로 상환해야

하며, 정부 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기 때문에 이는 같당하기 어러운

부담임.

더구나 동독 금옹기관의 자산항목에 대해 R: l, 부채항목(주로 예치금>

에 대해 I: l 비올을 적용한다면, 국가에 대한 동독 금융기관의 차역

보전청구가 500- 1,e開억 DM에 이르고, 부채항목에 대한 이자도 현실

금리를 적용해서 지불해야 하는 만큼 정부 부담이 더욱 가중될.

o 연방은행 자문위원회는 0M가 동독에 도입될으로해서 동독 경제의 경졍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함.

왜냐하면, DM의 도 으로 동독은 완전태 이 가능한 통화를 구비하게

되어 동독 경제가 모든 산업국가들과 경쟁해 나가야하며,

- DM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문제가 연방은행의 주 관섬사이기

때문임.

임금 및 연금에 대한 교환비율이 동독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만약 임금이 I: 1로 교환되고, 왜곡된 가격구조 역시

정상화될 경우, 생필품 가격인상과 이로 인한 노조측의 임금인상요구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함.

자문위는 대부분 동독기업들이 노후상태에 있어서 비생산적으로 조업

중인데, 임금비용까지 높아질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산에

직면, 대량 실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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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폐 . 경제 통합조약의 주요 내용

o 동독과 서독은 1990. b. 18 화폐 · 경제 . 사회 롱합에 관한 조약 (제1국가

조약)을 체결함.

- 이에 앞서 4월 a일 서독정부는 임금 및 예금 일부에 대한 l: l 고한을

주내용으로 하는 화폐교환 비율을 확정

o 화폐 . 경제 . 사회통합조약(제 1차 국가조약)은 5장으로 구성욈.

기본원칙 :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체제를 양 조약

당사자 공동의 경제질서로 확정

화폐통합에 관한 규정 : 서독 마르크화(DM}暑 공통화폐로 하여 단일통화

지역율 형성

-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 : 사%1적 시장경제체제의 전게조건으로서의 기본적

여건 확정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 : 양독간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원칙을 확정

- 국가예산 및 재정 ; 재정정책, 국가지출, 조세 및 재정할당에 관한 원칙

o 부속문서인 
'

기본방칭에 관한 공동의정서 
'

에서 동독은 서독의 법적, 제도적

기본조건을 인수한다고 규정함.

o 그 밖에 9개 항목에 걸친 부록이 있음

7개 항목에는 19開. 7. l 화폐 · 경제 · 사회통합을 설현시키기 위한 예비

조건으로서 동독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개정이 규정되어 있음.

부록 ir는 서독 및 외국의 개인 투자가에 의한 동독지역 내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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섕산수단에 데한 소유권 취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뎨, 장기간의

논의 끝에 확정되었음.

4-I. 화폐營함(Die Waehrungsun ion)

o 화폐가치의 안정과 동독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대전제하에 서독 OM을

공통통화로 하는 단일 통화 지역을 형성함.

- 1990.7. I 부터 서독 OM을 동독지역에 법정통화로 도입

- 동독주민의 임금, 봉급, 보조금, 언금, 집세, 임대료 및 기타 정기적

지급은 l: l 비올로 교환

· 장기간에 걸쳐 논졍의 대상이 되었던 이 교환을은 동독의 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을 일치시킴으로써 나온 결과옜음. 족 서독대비

임금수준은 취업자당 I/3, 급부창출능력은 취업자당 40-50w로

산정되었음.

- 동독마르크로 唱 채권, 채무의 고尋율은 원칙적으로 2: 1로 책쟁

· 다만 사회정책 상의 이유로 동독거주자의 개인예금은 절충안을

택하여, 언령에 따라 3,000 마르크(0-l4세), l,000 마르크

(15-59세) 및 6,000 마르크 (60세 이상)까지는 1 ; 1로 교환,

동 금역을 초과하는 저축액은 2: 1로 교환

· 동독 외 거주자의 경우 1989. 12. 31 이전 예금은 2: 1, 이후 예금은

3: 1로 교환

- 화폐 교환은 동독 내의 은형 계좌를 통해서만 혁루어짐.

o 독일 연방 은행의 롱화 정색 권한을 단일 통화 지역의 전역으로 확대

-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은 독일연방은형 이사회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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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재무장판은 연방은행 이사회에 출석 발언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따라서 롱화정척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책임도

없음.

동독정부는 롱화공급에 영향율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시 연방은형과

사전 협의하해1야 하며, 중요조치시에는 각의에 연방은행총재를

초빙토록 의무화

연방은형은 동독정부·행정기관 및 금옹기관을 상대로 거래업무暑

수행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연방은행이사회 직속 임시관리국

(Vorlaeufige Verwa1tungsste11e)과 동둑내에 IS개소 이내의 지점을

설치

. 이에 소요되는 토지 . 건물은 동독정부가 제공하며 외국공관에

준하는 지위(치외법권 등)를 보장

동득측은 연방은행의 통화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칩하기 위하여

경쟁적 상업은행제도의 도입 및 자유로운 금융·자본시장 형성을 추진

4-2, 경제 營暫(Die Wirtschaftsunion)

o 사유재산제, 자유경쟁, 자유로운 가격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인력 · 자본·재화·서비스의 완전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공동경제지역을

구축

- 동독정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종식시키고 시장의 힙과

사적 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창출

- 내독간 거래에는 서독 0M을 사용

· 베를린 협정 (1951. 9, 2이에 의한 청산 결제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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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핀 취독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는의 끝에 확정되었음.

4-I. 화폐營暫(Die Waehrung6Un ion)

o 화폐가치의 안정과 동독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대전제하에 서독 DM을

공릉롱화로 하는 단일 통화 지역을 형성함.

- 1990.7. l 부터 서독 OM을 동독지역에 법정롱화로 도입

- 동득주민의 임금, 봉급, 보조금, 언금, 집세, 임대료 및 기타 정기적

지급은 I: l 비올로 교환

. 장기간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교환올은 동독의 임금

수준과 노동셩산성을 일치시킴으로써 나온 결과였음. 즉 서독대비

임금수준은 취업자당 1/3, 급부창출능력은 취업자당 40-5여6로

산정되었음.

- 동독마르크로 唱 채권, 채무의 교환율은 원칙적으로 3: 1로 책정

. 다만 사회정책 상의 이유로 동독거주자의 개인예금은 절충안을

택하여, 연령에 따라 2,000 마르크(0-l4세), 4,000 마르크

(15-59세) 및 6,000 마르크 (60세 이상)까지는 1 [ 1로 교환,

동 금역을 초과하는 저축의은 2; 1로 교환

. 동독 외 거주자의 경우 1989. 12. 31 이전 예금은 2: l, 이후 예금은

o: I로 교환

- 화폐 교환은 동독 내의 은형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짐.

o 독일 연방 은형의 롱화 정잭 권한을 단일 동화 지역의 전역으로 팍대

-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은 독일연방은형 이사회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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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재무장관은 연방은행 이사11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飢음. 따라서 롱화정잭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책임도

없음.

동독정부는 통화공급에 영향읍 미칟 수 있는 정책결정시 연방은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중요조치시에는 각의에 연방은(g총재를

초빙토록 의무화

연방은행은 동독정부·형정기관 및 금옹기관을 상대로 거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연방은헝이사회 직속 임시관리국

(Vorlaeufige Verwa1tun gsste1 1e)과 동독내에 15개소 이내의 지점을

설치

· 이에 소요되는 토지 · 건물은 동독정부가 제공하미 외국공관에

준하는 지위(치외법권 둥)를 보장

동독측은 연방은행의 통화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받침하기 위하여

경잼적 상업은행제도의 도입 및 자유로운 금융·자본시장 형성을 추진

4-Z. 경제 營暫(Die Wirtschaftsunion)

o 사유재산제, 자유경쟁, 자유로운 가격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인력 · 자본·재화·서비스의 완전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공동경제지역을

구축

- 동독정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종식시키고 시장의 힘과

사적 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창출

- 내독간 거래에는 서독 베을 사용 
.

· 베를린 협정 (1951, 9, 2이에 의한 청산 결제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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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에 동·서독 경개선 통재를 완전히 철폐

동독은 GATT의 제반원칙에 부합토르 대%1거래제도를 재편

· 기존의 대외관계, 특히 COMECON제국에 대한 제약상 의무는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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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속 조치

5-l. 동득의 후속 조치

o 동독정부는 경제관련법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을 보장 또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급지한 동독 헌법 제 [2조를 폐지

1990, s. 17 신탁법(Gesetz zur Privatisierun g un d R8Organ Isatirt des

Volksei genen Vermoegens ) 공포

. 이로씨 1990.3. 1자 공유재산 신탁관리청(신탁청 ) 설립 결의안율

폐지

爾 신탁청의 기능 및 조직

기눙 : 약 320개에 달하는 骨비나트(중앙정부 직영 : 170거1, 지방정부

운영 : 140개 둥)暑 주식회사로, 콤비나트 산하 국영기업을

유한회사(조합 및 기타 형태의 예외 인정)로 전尋하되 이를

국내외에 공모매각 할 때까지 신탁 관리

조직 : S인의 이사로 이사회(집행기구}, 20인으로 구성되는 감사회

(당연직 : 동독국립은행 총채 · 재무장관·경제장관,

임명직 ; 5년 임기로 동독의회에서 경제전문가 선출) 및

17인으로 구성되는 형정 위원회를 둠.

o 동독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1해 외국인平자 유치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 실시

비거주자의 100% 자본참여 허용

. 단 I, 000만 DM 이상 출자시 동독경제성에 신고 의무화

. 이로루1 외국인 자본참여를 4996까지 제한한 모드로 정부 하에 입안된

합영법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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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보조금 및 옹자금 지급

· 기게 등 설비 투자 ; 19있.6윌 말까지 투자액의 12% 보조

1992.6월 말까지 루자액의 8% 보조

· 창업 및 시설근대화 자금 : 유럽부홍계획자금(ERP) 등으로 응자

- 직접투자 및 민영화 기업에 대한 각종 특헤 부여

· 부가가치세 경감 : IS90. IC월 말까지 14%에서 II - 5.5%로

1991. 3윌 말까지 Il - 5.5%에서 6-3%로

· 이익적립금에 대해 10년간 비과세

기존 동득의 금응판련 법령을 폐지하고, 시독의 해당 법률을 도입함.

- 폐지된 동독의 금옹관롄 법률

· 국립은형법

· 외국환법

· 외국무역법 등
g

- 동독지역에 척용되는 서독의 금옹관련 법률

· 연방은형법

· 신용조직법(은형법 )

· 연방지준예치법(Federal Reserve Act)

· 보험감독법 등 
'

- 이暑 관계법규는 1390.6.21에 동독에 확대 적용되었고, 은형감독원이

동독에서 업무를 시작함.

동독은형을 이원화,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시중은형제도를 구축

- 이미 4월초에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 OKB)을 설립,

종래 국립은행이 담당하던 국내기업들과의 거래 업무를 인수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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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B는 국립은형으로부터 광범위한 리파이넌스용 신용대부를

제공받음.

- 중앙은행이던 동독국립은행을 베를틴 국립은행으로 전한

· 과도기적으로 국립은형은, 수신업무를 주로 하고 자체여신업무는

보지 않는 저축은형(Sparkess이및 조합금고(0enossenschaftskasse)와

민간수신업무률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국립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여신업무를 보는 독일신용은행 간의 중개기관으로서 금융

시장은행 역할을 수행 (항시 인출가능하고 연 3.25%의 이자 지급)

)i( 과거 동독의 금응기관은 중앙계획경제의 지시에 따라 자금배정,

대출규제, 산업무를 담당하였는뎨, 민간예치금(저축예금,

대체예금 등)은 저축은행과 조합금고에 집중묑,

- 동독에 지점을 두고 있는 서독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원시적인

동독금옹제제를 경쟁원칙에 입각한 금응조직으로 재편

- 또한 서독금융기관들도 동독지역에 합작사업을 하거나 자제지점을

개설

· Deutsche Baok와 Oreedner Bank는 동독 국영 상업은행인 신옹은행

(Kreditbank)과 합작, 상업은행제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신, 지점부지, 사무기기, 인력 (약 13, 000명)을 지원받음.

동독세법을 서독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재산세법 내용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정

- 법인세율율 종래 100v (잉여금의 전액 국고 납입)에서 누진으로 최고

50%로 조정

- 자영업의 경우 최고소득세율을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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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외에 상법, 민법, 원자'력법, 회사법 등에 데한 경과규정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동·서독의 어떤 법률조항이 적응되는지를 상세히 규정

o 불균형적 교환을에 따른 차역보전욜 위한 차액보전기금(AusgIeichsfond6)

설치

1930. 7. t 부터 동독금옹기관의 대차대조표가 화외1교환방식에 따라

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란의 차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t990. 5

차액보전기금을 설치함.

동 기금은 은형 대차대조표 부채란의 예치금의 대부분이 l: 1로 교환

('90. 5. 71자 자료 기준 : I,821억 동독마르크·l,234억 OM으로

평균 I.475: l ) 되고, 자산란의 채권이 2: 1로 상이한 비율로 교환묑

으로써 발생하는 차의조정을 위해 신용기관들이 동독정부에 대해 갖는

청구권(Clak)으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자산란에 차액보전청구긴

(AusgIeichsforderungen) 계정을 설정함. 따라서 차액보전청구권은

졍부가 은형에 전 부채임.

· 동독은형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차역보전청구액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연방은형은 은행들이 청구하게 될 차액보전청구

금액이 약 570억 DM에 달할 것으로 추정雙음.
‥ 은형과 기업들로부터의 차액보전청구를 심사중인 바, 연방

재무성은 1993닌 10월 현재 차액보전기금을 약 800억 DM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394년 말까지는 I, 100억 DM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은형의 청구권은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은행

자산으로서, 동 기금에 의해 인정된 경우 연방은형에 대한 리파이넌스

요청시 담보물로 사용될 수 있음,

동 기금은 대외부채청산 준비금(Richtungskoeffizienten : 과거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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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제도하에서의 l : l 명목교환비올과 l OM : 4.40 마르크 실질결산환시세

간의 차액율 지불하기 위한 국립은행 부재란의 걔정 해치에 따른 동 기금

에로의 유입과 동독정부에산지원으로 충당묑.

. 따라서 국립은행은 다른 은형과는 반대로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조정항

목이 부채란에 설정되었,음.

동 기금은 프랑크푸르트 국q은행 제공 이자율(FIB애: Frankfurt Inter

Bank Offer Rate )를 적용 매 분기 말마다 은형에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의 경우 언 2. b%이자와 함께 199S, 7. 1부터 40년간 분왈 상완함.

5-2, 서독정부의 후속조지

o 화폐동합이 동독경제의 서독경제로의 편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서독측의

경제 및 금융구조상의 조정은 불필요함,

- 서독영역 내로 제한되었던 각종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적용범위률

동독지역에까지 팍대함에 따르는 제도 정비
'

- 금융·조세 · 사회보장 관련법은 일부 수정 후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

o 서독정부는 연방의회의 화폐 · 경제 · 사회롱합조약 비준시 동 조약 체결에

따른 일有법률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함.

- 총 35조로 구성된 동 법률안은 연방은행법 등 각종 금옹관련법, 세법,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독일통일기금의 설치근거조항을 포함

o 종래 동독관련 재정의 역할은 분단 관련 비용의 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화폐롱합 이후에는 동독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조 조정 비용의 지원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동독의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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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 상반기 동안 2차에 걸쳐 추경애산을 편성(3윌 : 68억 DM,

6윌 : 47.5억 D비하여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중점

지왼항.

' 90년 7월에는 각의에서 의결된 19있년 예산안(세입 : 2,927억 DNI,

세출 : 3,240억 DM, 재정 적자 : 313억 0비과 중기재정게획(1992-

94년간)을 취소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하여 동독에산을 포함하는 통일

득일 전체 예산안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함(통독후 롱일의치에 부의)

o 화폐교환이 실시됨에 따라 그 존속의의를 상실한 여행환기금(Reise-

devisenfonds}을 폐지함.

a]]를 장M 개방된 후 동득주민들 대규모로 A]독을 방문하

시작하자, 
'

59년 IC윌초 서독정부는 힉들 동독여행자들에게 DM화를

교환해 주기 위해 여형환기금을 설치하기로 동독정부와 합의함.

1990. l. 1 동 기금의 운용으로 서독측 연방과 지방자치단체가 동독

여헝자에게 지불하는 환영비는 철폐

동 기금은 최고 200 OM (14세까지는 100 測까지 )까지 산술평균 1 DM

3 동독마르크의 교환비율을 적용(100 DM - 어틴이는 50 DM - 까지는

l : 1, 나머지는 I : 5의 비율로 교환)

동 기금의 상한선은 29억 DM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중 15억 DM은

서독 연방과 동독이 7. 5억 DM씩 나누어 부담키로 하고, 나머지는

1990년도 환영비로 책정뒨 14억 DM을 연방에서 추가로 제공함.

여혐환기금으로 유입되는 애으로 환전된 동독 마르크화는 별도

적럽하여 차후 동독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양독정부가 합의합.

- 1990, 7. 1 여헝환기금이 폐지될 때까지 환전된 금액은 총 21억 7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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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에 달雙는 바, 이 중 언방이 16억 1천 OM,동독이 6억 6쳰만 DM율

부담하였음.

. 이로써 총 60억 3천만 동독마르크가 여행尋기금으로 유입되어 이 중

42억 동독마르크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교통, e경보호, 관장,

도시 건설, 시범마을건설, 우편 및 동신시설개선,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부 및 루자 등) 지원을 위해 동독으로 다시 이전되었고,

나머지는 園으로 교판하혁 1990년 하반기 동독정부에산에 편입시킴

5-3. 연방은햄의 후속조지

o 독일 연방 은행은 홍합조약 제10조 제7항에 의거 동베를린에 임시 간리소를

개설하는 한편, 동독 국립 은형 건물에 15개소의 지점율 설치함.

기존 동독은형과 협조, 화폐통합 이튤만에 서독 마르크(OM)를 유통시핌.

o 연방은행은 재할인 적격 상업어음이나 유가증권율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독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도적으로 리파이넌스 방식에 의한
d

신용제도률 운용함.

1990. 7. l 부터 연방은행은 상업어음이나 재정중권에 의해서 뿐만 아q라

은행자체어음( 
"

so la" draft 이율 답보로도 일정 한도내의 리파이넌스를

제공함.

동독 금응기관 전체에 대한 리꽈이넌스 할당금(Ilefinanzierungs-

kont1 gen te) 총액은 서독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한도 총액(590억

OM>에 비해 경제규모 및 금융기관 수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2SO억 測으로 설정

‥ 왜냐하면 동독의 금융기관들은 적격 유가 중권의 결핍으로 연방

은행에서 롱화 유동화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가증권

매입 사업 (Pensionsgeschaeft)에 당분간 참여할 처지가 못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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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독주민들의 화패교환 수요(당시로 에측이 어려있음)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방은행도 리파이넌스를 통해 일시불 기초자금

(8retau6Stattung)을 전역 현금으로 제공해야 雙기 때문임.

(화폐교환 실시 후 주민들의 초기 혠금인출액은 원래 동독

마르크화 에치의을 하회하는 안정현상을 보였음)

걔별 금옹기관에 대한 리파이넌스 한도의 설정은 잠정적으로 동독

마르크화 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함.

‥ A]독 시중은형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단기대출실적 및 어음보유

상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동독 금응기관의 대차

대조표 구조가 서독수준에 근접하는대로 4서독식 재할인 할당금

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리파이넌스에 대한 결제는 연방은행의 재할인 금리를 적용함.

그러나 동독은행이 유가중권을 확보해 나감에 따라, 1291.7. I 부터

리파이넌스 할당금을 180억 필으로 축소조정하고, 자치1 어음 발행에

의한 대출을 할당금의 50% 범위 내로 한청함.

· 이 때 재할인금은 원래대로 최고의 신용을 보장하는 상업어음을

담보로만 제공항.

o 리파이닌스 신용제도 이외에 서독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롬바르트(Lombard>

금리로 롬바르트 대부를 동독금융기관에도 허용함.

- 연방은형법 제19조 제7항에 의거 연방은형은 금융기관에 대해 만기

3개월 이내의 유가중권(재할인 적격어음, 1넌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할인가눙 재정중권, 연방 및 주정부의 착정금리부 채무중서 또는

등록채 둥)을 담보로 Loabard 대출을 제공

順 롬바르트 대부 ; 금응기관의 유동성 부족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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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통상 재할인올보다 l - 2v 포인트

높은 금리(90.9 현재 재할인율은 연 S%, 롬바르트 금리는 연 8%)를 적용

롬바르트 대출시에도 당분간 서독에서 인정되는 적격 유가중권 대신

은행자체 어음(Bankso1arlIIechsel)을 임시당보로 인정함. 록히 결산상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은형들에게 배정된 채권인 차액보전 기금 청구권도

담보로 인정해 줌.

o 화폐통합조약에 명시된대로 전튜일지역의 유동성을 효올적으로 조접,

롱화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0.8, I 부터 동독금옹기관에 대해

지불준비금예치를 의무화함.

초기에 동독 금융기관들이 q무 많은 금액을 언방은행에 예치시켜

놓읍으로씨 금융시장에 일시적 자금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금융시장 자체내 조정에 의해 정상꽈되었음.

o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정책 교란요인을 l ]소화하기 위해 동독정부의

예산정책상의 자율성을 제한합.

동·서독 정부 간에 합의된 동독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차입한도

(1990년 하반기 : 100억 DM, 1991넌 : 140억 0비 내에서 국공채를

발헝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방은행을 그 발행주체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언방은행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관이 발행토록 제한함.

· 급격한 여건 상의 변화가 있을 시 서독 재무장관의 숭인을 거쳐

초과차입이 가능(통합조약 제27조 1항)

동독정부에 대한 대출도 8억 DNl이내의 당좌대월 및 재정중권 매입

형식의 단기대출로 엄격히 제한함,

종래에는 동득정부는 재정적자를 발권은행인 국립은형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보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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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 연방은형은 동·서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 차입 총역( 
'

독일 통일 기금' 및 유럽 부통 제획(ERP) 특별자금

포함)은 1990년에 약 800억 DM, 1991년에 약 I,000억 O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이는 과거 몇년 동안에 비해 상당히 중가한 액수인 바, 동득의 세수

수입이 아직 미진한 상태일뿐만 아니라, 동독내 언금·실업자보험과

구조적 적응 대색 둥을 위한 기초 재정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이러한 재정차입 증가와 서독 경기 호황으로 인한 사흐1전체 자금수요

중대가 불러올 물가안정 및 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 연방은형

이사회는 1990년 5월말 연방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해 최대한의

지출제한과 예산 긴축 및 재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재졍차입 수요를

제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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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폐통합 이후의 문제점

S-l. 동독 산업의 붕괴

. 화폐롱합의 즉각적이고 싶각한 파급효과는 동독 경제의 전레없는 침체로

1990년 12윌경 생산량은 1963년 수준의 46i로 떨어짐.7)

1990넌 상반기 대비 1991년 산업생산량은 l/q 수준으로 떨어지고, GOP는

38% 가량 감소됨.

이는 대부분의 기업듈이 감당하기 어러올 정도로 임금비용이 급격히

상숭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독 소비자들이 동독산 소비재 및 루자재

보다는 서구제품율 선호雙기 때문임.

o 공급 측면에서 동독의 낮은 기술수준과 노후화되고 현대화되지 못한

시설 . 장비로 인해 동독제품의 품질이 서구제품에 비해 현격히 떨어져

이들과의 경쟁을 이길 수 없었읕.

o 또한 1 : 1 교환비올에 의한 임금의 과대평가와 화폐통합 이후 노동생산성을

필쎈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숭으로 가격경쟁력도 약화됨.

- 전일제 노동자의 경우 명균임금이 1990년 3월 - 7월간 약 23%,

1990넌 7월 - 10월간 약 15%가 상승함.

화폐통합이후 임금이 상숭한 요인은 다음과 같음.

l > 가격보조금 철폐 및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에 대한 보상

2) 동,서독 지역간의 임금균형이 정당하다는 동독 노동자들의 생각

3)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

. 정부가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관데한 실업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7) 특히, 화폐롱합 실시후 l 개칠만에 구동독 산업생산량은 35 % 나 떨어짐. Akerlof

Geor ge A. u. a. : East German 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 f

Currenc y Unioni 6rookin gs Pa pers on Economic Activi t y l/199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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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또는 단축 조업에 처하갯 될 졍우에 대비하여 임금을 올려

놓아야 실업수당이 높아짐.

이 임금협상시 서독노조의 동독노조 지윈
· 서독노조는 동독지역의 임금인상은 서득지역으로의 이주를 막아,

서독 노동자들의 임금의 인하 압력을 줄일 수 있고, 임금인상에

따르는 놀은 실업수당은 이주률 역세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동독지역 임금인상을 적극 지원함.

5) 임금협상얘서 노조측의 요구에 대한 사용자축의 효과적인 대응 미비

o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동독주민의 시독제품 구입 선호와 전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동구시장의 붕괴 및 동독기업들이 심각한 판매

부전으로 어려움 을 겪게 됨.

- 화폐통합후 동독주민들과 기업들의 서독제품에 대한 수요가 격중함.

이는 동독제품이 다양하지 뭇하고, 품질이 서독수준에 비해 조악雙기

때문에 서독제품을 선호雙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매상점이

동독제품을 거의 내놓지 않았기 때문임.아

‥ 통합 이건에는 구입이 불가능雙거나, 가격이 녀무 비쌌던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중, 1990넌 9월 동독주민의 지출의

21%가 이들 제품 구입에 사용됨.

‥ 소매상에서의 동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품별로 보면, 커피

및 카카오 4%, 초콜렛 6%, 치즈 IC%, 설당 24%, 세제 29%,

마가린 65% 였음.뵈

‥ 1990년 9윌에 총 24억 DM어치의 제풉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반출,

8) 7등프 시전에 구입할 수 없었던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서독 틸레비젼의 대대
A인 상품선전(서독업체들은 

'

90년 하반기 동안 추가 광고비로 4억 7, 500만 DM

투입) 등으로 수요증대. Sinn, Gerlinde/Sinn, Hans-Werner: 앞의 책 p. 81.

9) Nielsen: SUddeutsche Zeitun g, 1990. 9. 25 자 (Aker1of, George A. u. a. : 앞의 책,

p.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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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월 대비 277%가 중가함.IO)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비태환성 대체 루불로 이루어지다가

1991. l. 1부더 경화로 형해4[기 때문에 동독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

· 화폐통합으로 동독마르크가 300%평가절상%1어 동독 수출제품의

가격이 0배나 인상된 셈이었,음.

동독제품에 대한 수요 격감은 동독기업의 완제품 재고를 누적시컸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시일 내에 싱산各 절반으로 감축시켰고, 운전

자금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더욱 약화됨.

6-2. 서독의 재정부담 가중

o 화폐 · 경제·사호1통합은 동독이 적당한 시간 내에 서독과 비숫한 수준으로

노동 및 생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督정부의 확실한 약속과 책임을

내포함.

따라서 서독은 동독 사회구조의 재조직, 경제의 재건 및 체제전환에

따르는 비용의 대부분율 세금인상이나 재정차입을 통해 부답해야 雙음

원래 콜 정부는 세금인상없이 재정차입만으로도 이러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공언懷음.Il)

o 우선, 화폐통합에 따른 동독의 DM 도입과 이로 인해 가속화된 은형제도의

10) 연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필평균 반용액은 식품류 6억 s, 100만 DM, 루자재 9한1
7, 200만 DM, 소 비재 2억 2, 400만 DM에 달함. Aker1of, Geor ge A, u. .. : 앞의 책
p. 35.

11 ) 화폐통합 당일 TV 연설을 통해 콜 수상은 
"

독일통일로 인해 서독인들이 희생울
치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앞으로 몇년간 거두게 될 추가수
익의 얼부暑 우리 동족인 동두인들에게 - 자력을 위한 도움으로 -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

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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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로 연방정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부담을 안게 될.

우선 자산과 부채간에 상이한 화패교尋비올에 따른 일반 시증은행들의

대차대조표상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차액 청구권을 이자와 함게 부담

· 채무자는 동독정부, 결국 연방정부로서 이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차액보전기금을 설치

· 동 차역보전기금은 통독후 채무청산기금(Kred1takicklung6fond)에

포함될.12)

조합은행 등 민영화된 신웅기관들이 고격들의 예치금 인출 수요를 충족

시키고, 자신들의 이자수익을 노려,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조합은행이]

투자하기 위해 국립은형으로부터 예치금을 인출하게 되어, 베를린 국립

은형은 차역보전을 위해 국가보장치1권을 발형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t391년 5월까지 자본시장으로부터 약 600억 DM을 차입13)

베를련 국립은형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일반신용기관들의 적립금으로 이는 과거 이들 기관들이 국립은형을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해 준 신용대부인 바, 결국 연방정부의 부담으로

귀속唱.

일반신용기관들이 독립꾕에 따라 국립은형이 부담해야 할 약 l,350억

DM상당의 기업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은 연이율 s%를 적용할 경우,

연간 최고 120억 OM에 달함.

‥ 이 중 선탁청이 소속 기업들의 부채상환의 일환으로 독일신용

12) 
'

93년 S월에 의회를 통과한 연방재정 건실화 법안에 의거 채무청산기금은 
'

95. l. l

부터 운용되는 구채무 변제기금으로 이전될.

13) Friewe
,
Jan/HIckel, Rudolf: Der Prels der Einheit. p. 104. (이 책자 Il , 3.

p. 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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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상솬액만 1991닌의 경부 약 70억 OM에

이릅.Ii)

6-3. 실업자 증매 및 이주민 감소

o 화폐롱합후 동독 산업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대량의 실업사태를 초래함

1991년 2칠 현재, 노동력의 약 30%가 실업 또는 단축조업 상태에 있었음.

고용창출조치 해당자 및 직업연수 찹가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단축조업

근로자 제외 )은 1990년 7월 7. 2%에서 1關1넌 봄 2S%, 1991년말 약 30%에

도달함.18)

생산성율 초과하는 임금인상과 통독후 과다고용된 공공분야의 인력감축

으로 실업자는 더옥 늘어남. 1989년까지 약 960만명에 달하던 취업자

수가 1990년말에 해7만명으로, 1291년말까지 약 718만명으로 줄어등.

14) 독일신용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청산해야할 동독기업의 과거부채는 l , 150억 DM

정도임. 구동독 기업체가 진 부채와 관텬된 일반 신용은행, 국립은행, 신탁
청간의 관계는 Priewe, Jan/Hickel, Rudolf: 앞의 색 pp. 101-lOS 에서 상세
히 기술 (이 책자 11. 3, pp, 170-174 참조 )

15) Sinn, Gerlinde/Sinn, Hans-1」Verner: 앞의 색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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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화페營暫 전후 동독 실업자 헌황

l 시 기

l
l
l
l
l
l
l
l
l
l
l
i
l

l
l
l
l

l
l
l
l
l
l

1990

4월

5월

6일

7월

8윌

9월

10월

11월

12윌

1991

1월

2윌

l 실업자(천명

l
l
l
l
l
l
l
l
l
l
l
l
l
l
i
l
l

l

l
l
l
l
l

64. 8

94.8

142. l

272.0

361. 3

444. 9

536. 8

589. 2

642. 2

757. 2

787.0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실업를(%) l 단축조업자(천명) l 단축조업를(%) l
- J 

- i l
l l l

- l - - l
l l l

- l - - l
l l l

I. 6 l - l - l
l l l

3. I l 656.3 l 7. 4 l
l l l

4. l l l, 499. 9 l 16. 9 l
l l l

5.0 l 
'

I. 728. 7 l 19. 3 l
l l l

6. I l l. 703.8 l 19. I l
l l l

6. 7 l l, 709. 9 l 20. I l

l l l
7. 3 l l, 795. 4 l 20. s l
l l l
l l l

8. 6 l l, 866. 0 l 21. 1 l
l l l

8. 9 l I, 900. 0 l 21. 5 l
團 l l l

욜처 : Monatszah1en , 19SO. 3. p. 12

언방고응청, At-beitsmarkt in Zahlen,
Geor ge A. Ackerhof, East German y in from the Cold, P, 8.

o 화폐통합이 약속된 이후인 
'

90년 3월의 이주민은 전년도 11월의 I/3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4월에는 전월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감소추세는 당분간 게속되었음

서독으로의 순 이주자 수(유출-유업 )를 연도별 (표 5 참조)로 보면

1989년 3f만

� 

3, 300명에서 1990년에 35만 9, 100명, 1991년에는 16만

9, 500명으로 감소하였고, 1992년 상반기에는 4만 2,800명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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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서독간의 임금격차와 더불어 동독의 높은 실업暑은 서독으로의 이주률

촉진시킬 것으로 에상되기도 雙으나, 화폐통합과 두일 롱일로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이주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이주민 수가 감소함

구동독 주민듈은 - 취업자나 실업자 공히 - 서독으로 가서 직장을

구하기 보다는 동독에 남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겟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1이

또한 화폐통합 직후에는 실업후 1년간 최종 실질임금의 6b%(자녀가 얼을

경우에는 sa%)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구태여 서독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성을 노끼지 않았음.

16) 다양한 집단의 동독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취업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참조.
Aker1of, Geor ge A. u. a. : 앞의 책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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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화폐營합 전후 동.서독간 이주 현횡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i
l
l
l
l
l
l
l
l
l

1989. 10

1990. l

11

12

s

6

7

藝

9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동 독

유 출

34. 308

70. 868

51. 200

41.413

45.062

44. 094

24. 052

13. 940

13.616

27.323

24. 537

IS. 1롤0

집 계 (l)

l 
團

l 유 입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Sl

176

494

593

lSI

71

136

265

437

350

581

668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서 독 접 계 (기

유 입

57. 024

133. 429

43. 221

73. 729

63. 893

46. 241

24. 615

19. 217

IO. 689

한 譽

譽 龜

楊 尋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동독에서 유출은 서독으로의 출국을 신고한 동독주민의 수. 유입은
서득으로부터의 입국을 신고한 사람 수로 외국을 경유한 출·입국자는 제외

(기 유입은 서독에 입국을 신고한 동독으로부터 이주한 사람 수

출처 (동독집계) Monatszah1en, 1990. 12. p. 4:

(서두집계) 연방고용청, Arbeitssarkt in Zahle 이

1991. l : Geor ge A. Aker1of, p. 45 :

Harmllt Wendt, Die deutschen-deutschen Wanderun gen,

Deutsch1and Archiv, 1991. 4. P. 39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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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연도벌 동 · 서독간 이주 헌響

연 도

IS89

1090

19있

1992상반기

서독에서 등득으로

s. I

36. 2

BO. 3

so. B

i 
判 巷玆

3罷.4

l 39S. o

l
l 249. 7

l
l 93. 6

단위 : l, 000명
圍 關 國

l

서독으로의 순이주자 l
- . - l
363.3 l

l
359. l l

l
169. 5 l

l
42.8 l

l

출처 : 연방롱계청, Zur Wirtschaft1ichen ttn d Sozialen Lege in den neuen

Bundeslaendem, 1993년 7일호, P. 5S.

6-4. 을가 및 營화량에 미친 영향

o 셕품, 임대료, 공공교통요금 둥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철폐로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많은 공산품과 사치제품 가격의 인하로

1990년 중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는 화폐통합 이전과 거의 변동이 없었음.

다만 1991. l, I 부로 렬도요금 보조금 및 난방옹 가스·전기 등에 대한

보조금의 부분적 철폐로 1991년 1월 소비자 물가상숭률이 약 7. 4%에

도달함.

o 화폐통합 직후 통화량 M3가 약 1, 800억 0M - 당시 서독 통화량 M3의 1S%정도-

이 중가함.

그러나 시간이 지낱에 따라 자금이 장기이자보장 자산으로 이동하고,

유동성 자본은 서독제품 구입에 사용됨에 따라 동독동화량이 같소함.

화폐통합 후 2개월 동안 동독주민들의 저축률이 마이q스로 떨어졌으나
'

90년 상반기 평균저축률은 종전보다 높은 수준 (약 132삐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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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에 들어서서 
'

89년 수준 정도 (약 IC.7%)로 유지됨.

- 반면, 서독지역 통화량은 동독으로부터의 수요증대에 따른 경제꽐동 속도

증가 및 동독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힘입어 잭속 증가함.

o 독일 전체 통화량이 중가하자, 1990년 11월 연방은형은 롬바르트 금리를

8%에서 8. 5%로 언상함.

- 1991년 7윌, 연방은행은 19있년 통화팽창목표를 3-5%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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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및 교훈

7-I. 화페흥雷 시기 문제

o 당초 서독에서는 즉각적인 화폐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여

탄계적 · 점진적 통합론이 우세하였음.

"

선 동독 경제개혁 · 후 화폐骨합" 을 주장하는 단게적 롱합론자들은

통독 이후에도 소위 충격요법(Big-Bang 또는 Shock-therapie)에 의한

화폐통합이 동독기업의 도산, 실업자 숭가, 이로 인한 서독으로부터

의 막대한 재정이전 등 경제적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면서,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화폐통합에 앞서 경제개혁을 실

시해야 雙다고 주장함.

o 그러나 동독주민의 계속적인 서독이주로 인한 사1]적 불안과 치적 고려는

이러한 경제적 논리를 앞서서 즉각적 화폐 · 경제롱합舍 강요하게 되었음.

한편, 각적인 화폐통합을 결정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고려도
4

있었음,

서독 OM의 도입은 동독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팍신같을 고취시켜

이로 인한 적극적인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은 동독경제의 자올화에

편숭,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임,

완전태환 가눙한 서독 OM을 갖게된 동독기업들은 Al구시장에서 양질의

중간재를 종전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경쟁혁을 제고시킬 수

있음.

화폐통합은 서독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촉진시킬 것임.

‥ 동독지역에 마르크가 계속 통용된다면, 은행 등 잠재적 자본

공급자는 환율리스크 등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동독은

어려운 외채 부담을 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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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 OM의 도입은 서독기업들에계 자본이전 및 환을상의 위험

부담을 히소시켤, 이들의 동독平자를 촉진시킬 것임.

. 화패통합은 경제통합에 따른 동독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쳬제전환과정을

촉진시킴.

o 결론적으로 즉각적인 화페·경제몽합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唱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늦춘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옥 악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도 고러하지 않을 수 없었읕.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화패통합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씨 동독주민들에게

통일(또는 정치적 통합)이 이미 진(g과정에 있음을 확신시켜 서독으로

이주해야할 경제적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점임.

한편, 이주억제대책으로 일정기간 동독 주민들의 서독입국 금지, 기업 및

주택 등 국유재산의 염가매각을 몽한 동독주민들의 개인재산 형성 등이

제시되기도 雙음 (이 책 Il. 2-2. 참조).

o 독일의 경험을 고러할 때 장차 한한도 통일과정에서도, 화폐통합 시기 문제

와 관련, 단계적 통합과 조기통합의 2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음.

첫번째 가능성은 북한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체제전환을 통해 자체 겪제

력을 배양한 후에 점진적으로 남한 경제쳬제와 통합하는 방법임.

. 이 가능성은 북한이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독쟤적

지배체제 유지에 대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추전하기 위해 한국과의 진정한 화해 · 협력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모색하고, 남한은 단계적 · 점진적 경제롱합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이 추진하는 토지 및 기업의 사유화, 시장기구의 도입,

경제안정화 조치,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및 확충, 민간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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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북한경제체제의 전환과정을 지원,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을

추진해 나갈 때를 상정한 것임.

이 경우, 독일에서 논의된 여러 가능성을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 북한주민의 북한원꽈 기피로 롱叫불안정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임.

동독경제의 몰락이 경쟁력 부재로 인한 개인 이q셔티브 결여, 노동

분업화 미비, 거대한 중앙행정주의 둥 경제제도상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체제 자체가 거의 개혁불가눙 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慷다는 점에서, 과연 북한경제가 개혁가눙한 것인가률 점검해 불

필요가 있음.

독일의 경우와 같이 즉각적인 통합에 따른 선진제도(법, 사회, 경제제도

등)의 도 대신, 우크라이나 둥과 같이 새로운 제도륵 강구하거나,

점진적언 개혁을 하려 할 경우, 제도발전이 지연되거나 더 악화될

위험도 있음. 자체개혁은 인기(Populis )에 영합하거나, 장기적인

구조변경과정에서 %1석(Water down>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루자 또한

우1축될 것임.

자본재가 노후화 되고, 회생불가능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등 시장

경제제도의 견지에서는 기존 자본재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사용

불가눙 하다는 사실各 주복할 필요가 있음. 동구국가들에 대한 투자의

절반 내지 3/4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지적唱.17)

· 정치적 측면에서도 당료, 군부 둥 보수세력에 의한 개혁반발, 극좌.극우간의

사상적 갈骨 등으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고러해야 할 것임,

1기 0ombusch, Rudi ger: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German y, in: Brookln gs
Pa pers on Economic Activit y. 1/1992.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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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제적인 통합과정은 북한의

기득권충에 의해 방해(Sabotage) 될 수도 있음.

따라서 강력한 계획관료충과 여타 기득권 세력율 해체해야 하지만

그들이 바로 개혁과 체재전환을 주도해야 하는 세력이라는 모순에

봉착함.

조기 통합 결정시애 독일정부는 잿로운 제도 이식이 늦어질 경우

공산당 잔재세력들이 새로운 세력을 구성하거나 사회 각 부분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기도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혔음.18)

두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끝내 체제개혁을 거부,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독재정권이 붕괴될 경우(물론 북한의 점전적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도

경제위기가 심화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음)

남한체제에 편입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단

행하는 방안임.

이 경우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의 허구와 한국사회의 실상을 알게되고,

한국제품(특히 생필품)에 대한 호기심 및 선호, 이에 따른 한국원화 선호

생활수준 향상 기대 및 욕구가 분출하여, 정치적인 통합에 대한 열망이

증폭될 때 가능함.

. 조기통합시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도산,

대량실업, 막대한 재정지원 등의 문제졈이 발샘할 것임.

7-2. 화폐고환 비을 댁정 문제

o 화폐통합 이후 동독 경제가 급속히 붕괴된 원인을 둘러 싼 논졍에서 혼히

임금 및 일부 예금에 대한 l; I 교환에 의한 지나친 동독화폐의 평가절상이

18) 염돈재: 
"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신동아 1993년 10윌호, p. 5魯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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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어 옴.19)

l: l 교환을 비난하는 자들의 시나리오는 보다 적절한 화폐교촨 비올의

설정을 롱해 동독경제의 생산, 소비 딜 해외무역율 균형화시켜, 동독

경제를 과거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가운뎨, 경우에 따라 정진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수 있었다는 것입.

만약 5: 1로 교환비올을 정蠻다면, 앞서 언급한 가격과 비용으로부터의

압박율 피할 수 있었율 것이고, 서구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가 감소되었을 것이며, 동독제품은

동구국가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임.

o 그러나 문제는 촤페교환비을의 결정이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힌

임금부문에서의 동·서독간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율 미친다는 점임.

화폐통합 이전 동독의 월임금은 서독의 t/3 수준이었는데 만일 교한율이

l:5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소득의 격차가 l: ][S에 달할 것임.

이는 화폐통합으로 단일꽈된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낮은 동독인의

계속적인 서독이주 내지는 원거리 통근자들의 급중을 초래하여, 서독

지역에서 고용, 성장, 생산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것이고, 동독경제에도 고급인력 유출 둥과 같은 악영향을 미쳐, 그 결과

동·서독 양지역에 사회적 · 정치적 불안정성이 초래되었을 것임.

o 결국, 정제적 효율성과 소득 수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두 경제가

일단 통합되면, 균형과 점진적 조정에도 많은 문제가 발셩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방법 그 자체가 정치적 결정으로 되고, 정책결정자는 위험

부담이 적은 대안을 택할 것임.

19) 동독 마르크는 실제가치면에서 약 3배 가량, 생산성면에서는 약 2배 가량 상승
Friewe, Jan새icke1, Rufolf: 앞의 책 p. 58. (이 책자 Il. 3 p. 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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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책의 목표가 통합된 두 국가 중 경제력이 약한 쪽의 기업경정력을

유지시키는뎨 있다면, 노동임금은 통합된 국가의 강한 폭보다 욀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머, 그 걸과 약한 쪽의 직장은 유지할 수 있으나

노동력, 특히 숙련노동자의 고갈을 감수해야 할 것임.

반면에 정책목표가 양지역간 소득격차률 줄이는데 있다면 - 서독의 정책

결정자들은 베를린 장벽 개방과 화폐롱합 과정을 촉전시킨 주원인이었던

동독주민들의 섕활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야 했음 - 경제력이 약한

지역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일고 디부분 파산에 직면하게 됨. 그 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는 기업도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실업수당 등)을 부담해야 할 것임.

실제로 독일정부는 실업자의 셩활수준을 보장하고, 경제에 대하여

새로운 전망(예1 : 투자보조금 등)과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왔음.

따라서 화폐통합헉 어며한 비율로 선틱되었던 두 가지 대안 모두 심각한

정색적 딜렘마를 내포하고 있어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낮은 고환올과

소득균형화 및 이주억제 등을 위한 높은 교환을 간의 선택이 정치적

결정사항으로 귀결되였음.

물론, 노동인력의 이주가 반드시 동·서독간의 입금격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즉, 집세 및 생계비의 차이, 고향과 가족

친구들에 대한 애착과 타지 혁주에 대한 두러움때문에 어느 경도의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서독 이주가 억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1991년 2칠 버클리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주의

주요한 이유가 임금격차보다는 동독지역에서의 일자리 부족연 것으로

나타남.20>

20) Aker1of, Geor ge A. u. a. : 앞의 책 p. 3 a pp.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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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른적으로, 경제적 현실율 고려한 보다 바람직한 임금 교환올이 적용

되었더라면 동독경제가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라는 것은 - 반드시

성공적이었율 것이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 분명하나, 1990년도의 성치적

상황은 동독의 생왈 조건을 신속히 서독수준으로 개선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도록 압력율 가하고 있었음.

임금·봉급 및 연금에 대해 2: I 교완비율을 적용하자는 연방은형의

제안은 사전에 누설되어 동독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힘.

동독의 시위는 t : i 교환율을 요구하는 현수막으로 일색을 이루었으며

총파업을 하겠다고까지 위협하자, 임금에 대한 교환비올은 긴급한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함.

동독주민들은 임금이 2: 1로 교환되면 그들의 임금이 형편없이 낮아

진다고 생갹雙음.

o 결국은 l : 1 교완비올로 있한 높은 임금에서 시작하든, 그보다 낮은 비올로

시작하여 더많은 임금인상율 해야 하든, 임금상숭 압력 때문에 궁국적으로는

임금수준이 같아지기 때문에, 임금교완비올에 문제가 있는 깃이 아q라,

노조와 지리적 특성(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즉, 대안이 있었다면 서독의 노동조합모델을 동독에 그대로 도입하지

않았어야 雙을 것임.21)

서독 및 동독 노조들은 동독의 노동생산성에 상관없이 서독과의 임금

균형화를 목표로 雙기 때문에 설사 2: I 교환비올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동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져서 화폐통합후의 임금조정 속도가 횔씬더

빨라져서 결과는 l : l 교솬과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음.

21 ) 0ombusch, Rudi ger: 앞의 책 p. 238.
Siebert, Horst: Das Wag-Iis der Einheit. Eine w irtschafts po 1itisohe Thera p ie

Deutsohe Verla gs- Anstalt, Stutt gar t 1992. pp. 12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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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중·장기적인 판점애서 블 때, 통합시 I: l 교환올 적용분만 아니라,

화폐몽합 이후의 임금협상에 의한 생산성을 췰찐 초과하는 급적한 임금상숭,

구동독지역의 산업정색 그리고 COMECON붕괴.등의 요인도 동독기업의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및 외국과 서독지역으로부터의 후자 위축에 큰 영향율

미쳤다고 볼 수 있읕.

- 화패몽합 직후 언방은행은 임금구조 적응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1 준하는

임금인상 및 임금차등제 실시가 동독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취업상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화폐통합후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노조 측은 구동독지역의 총파업

위기에 직면한 연방정부가 임금을 l: I 비올로 고환해주기로 결정하는 대신

보류했던 국가보조금 폐지 및 공과금 부담율 인상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관쵤시킴.

통합후 서독으로의 이주민이 같소하고, 투자가 동독경제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못미친대 반해서 임금은 급격히 상숭함.

트히, 동.서독간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독의 임금수준을

급속히 인상시킴으로서, 동독으로의 재정이전이 현대적인 자본재 구축

보다는 소비성으로 지출되어 절과적으로 구동독 경제의 재견 및 구조

게편을 지연시%.

- 제조업 분야의 실업증가는 주로 구동독 공업제품의 전통적 시장이던

소련 및 동구시장이 예상보다 급격히 무뎌졌기 때문임.

o 임금 등에 대한 I : l 교환율 적용은 서독수준으로의 소득향상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강한 열망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40여년간 실업이란

개념을 모르고 살아온 동득주민들은 높은 임금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파산을 초래, 결국 오늘날과 같은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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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국, 독일인들은 한반도의 경우에 임금 및 급여에 대해서는 높은

교환비올율 적용하여 소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한편,

연금은 보다 낮은 교尋비올을 적용하여 화폐통합후 점차적으로 인상시켜

나가고, 화폐통합후 임금인상의 속도를 생산성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하는

절충적 대안을 제시함,

이 경우 빠른 임금인상 속도는 기업의 도산에 이어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북한주민에게 인식시켜야 합.

물론 정치가들이 임금인상 자제가 동일이후 힘겨운 적응과정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임율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솔적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임금격차로 인한 고급인력의 한국이주를 막기 위해 임금균형화

이외의 북한 잔류유인대책 (예: 국유재산 염가 매각 둥)을 강구하고,

기업의 임금비용부담을 멀어 주기 위한 임금보조금의 한시적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임.22)

22) 임금보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Aker1of, Geor ge A. u. a. : 앞의 책 pp. 70-101

참조

임금보조금의 문제점은 Siebert, Horst: 앞의 책 pp. 131-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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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 有련

주.4- - t문 및 자료



l. 화폐통합에 관한 연방은행보고서1)

l-I. 서 문

1990년 7월 1일 발효된 독일연방공화국(이하에서는 서독으로 약칭 : 역주)과 독일

민주공화국(이하에서는 동독으로 약칭 : 역주) 간의 화폐 · 졍제·사회통합과 더불어 동독

은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첫걸음을 내딛계 되었다. 이에 따라 A]독 마르크화가 동득의

유일한 법적 지불수단이 되며, 금융 및 통화정책은 연방은행의 관할사항으로 이양되었

다.

중앙은행(이는 곧 연방은형을 지칭함)과 일반 시중은행으로의 분리를 통해 동독은

형은 2원화 제도를 갖추었으 , 동독의 은형체제는 시장경제원 에 각, 조직을 개운

하고 국제여신업무를 게시하옜다. 동독 신용기관은 서독 신용법의 적용을 받고, 동시에

연방신용 감사원의 같사를 받게 되였다. 이 밖에도 동독은 대부분의 주요 현형 서독 경

제법을 그대로 념겨 받았으며, 그럴지 않을 경우엔 기존 동독 경제법을 관련 서독법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응시켜 개정해 나가고 있다. 동독은 현물시장.노동시장.자본시장

을 자유화 하였으며, 조세제도 역시 서독법에 맞추어 가고 있는 등 서독을 모델로 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고

정권 교체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에서 풀려난 동독경제는 그동안 폐41해 왔던 대서방

문호를 - 세계시장의 진출울 위하여 - 활짝 열어 놓았다. 이로써 동독 주민들은 희망찬

미래의 착신을 갖게 되었는 바, 이는 자유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을 유럽명화질서의 일환

으로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맥을 같이하여 통합조약 발효란 역

사적 산물을 낳게 된 것이다.

현재 동독은, 홍합조약이 체결된지 불과 몇개월 만에 弱넌 11월 9일 장벽 붕괴 때

의 정치 · 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새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당시 일반 사회 분위기는

l. 동 보고서는 연방은힝보고서(Monatsberichte der Deutschen 8ttndesbank) 1990난 7월호에 실린
'

Die Waehrtlngstm ion w it der Delltschen Detokratischen Repu bl ik'울 전문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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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쳬제의 정치 . 경제 역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가득찼었다. 89넌 10월에서

90년 1윌까지 4개월 사이애만 30만명을 헤아리는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러

한 이주물결이 계속 되었율 경우, 양독이 겪게칠 경제 · 사회적 혼란이 어떠한 것인지는

쉽사리 에측할 수 있었다.

90년 1윌에 에상국면의 심각성이 사실화되자, 국가언합방안이나, 단계별 방안기과

같은"점진적 정색"(Politik des kleinen Schritten )으로는 국민들의 블만이 해소필 수

없음이 밝혀졌다. 이에 督 수상은 90년 2월 6일 동독정부에 대히1 
"

화며1롱합 및 경제공

동체" 구축에 관한 합의률 제안하였다, 모드로우 정부와 시좍한 이 협상이 90년 3월 ][8

일 출범한 민선정부와는 예상보다 더옥 신속히 진형묍에 따라 화폐 . 졍제 . 사회 통합조약

은 동년 5윌 18일에 조기 조인될 수 있었다.

독일연방은행은 처음부터 - 전문가 g]동에서 뿐만 아q라, 협상위원회와 개별 장관

및 내각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 양 정부간의 회담과 조약협상 과정에 빠집없이 참가하

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독일연방은행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동.서독 파41롱합

의 대목을 특히 중쟬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피

2. 장벽이 허물어지고 난 y] 취 진 조치 중의 한 %1로 闢년 12윌 5일 여행자 외한기금 설정에

관한 동두과 서독과의 합의를 들 수 있는 바, 이로씨 동도 여(g자도 환불조처를 받게 되었

다, 부록 l 참조
3 경제 및 화찌1홍합 이전의 동독과 서독간의 2원화 경)11구조e]l 관句서는 본 보고서 부룩S의 

(4

89년 동독
611 대한 서독의 지불 결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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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고暫비을 댁정

화폐통합 실시전까지 동독에는 실제 경제여건과 금옹관제에 관한 자료라고는 아예

없였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빈약한 상태였다. 공식 환시세가 일정치 않았으며, 자유외

환시장에서의 환율 또한 매우 유동적이었다.4) 따라서 화폐 롱합의 사찰이 걸린 
"

적정
"

고환비율의 책정은 부득이 어려움을 궈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약준비상의 과제

는 졍치 · 경제 · 사회 제분야에 걸친 주요 난;il를 서로간에 큰 마촬없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되어졌다.

실려i로, 화폐통합에 따른 인플레 위험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동독 기업체들의 경쟁

력 약화를 방지하고, 국고부담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이 모두 동의

할 수 있는 고환비율의 책정이라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한 첫 대처방

안으로 flow (Stromgroess이와 6 tock (Be6tandsgroeese)의 분리를 들 수 있다. flow - 특

히 임금 및 봉급 - 의 교환실시를 목전에 두고서 화폐 롱합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해진

동독지역내 명목소득의 기초액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과제는 예상대로 용이치가 않았다.

또한 이제부터 서독 마르크화로 지불되는 임금의 수준은 - 동독기업의 경졍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 총경제 셩산력에 맞계 책정되어져야 혔다. 동독경제의 생산성은 - 서

로 다른 경제체제를 비교할때 발생되는 기준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 서독수준의

40% 정도로 추정되었다. 구동독 경제체제하의 총임금 평균치가 서독과는 비교할 바가

없었음은 - 가격제도의 차이와 공과금 부담의 편차 등의 이유로 비고가 힘들긴 했지만

- 이러한 생산성 차이로 인한 당언한 결과옜다.

동독의 가격 및 원가구조가 항상 왜곡·조좍되어 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화폐 통합

이후에도 한동안 임금격차를 유지하자는 방안을 둘러싸고서 두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첫째로 격심한 가격조작, 특히 주요 소비물품에 대한 국가의 막대한 가격지원을 화

폐통합 실시 毛에 미리 제거시키자는 주장이 있었다.

이 방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그 파급효과로 무엇보다 식료품 가격의 앙등이 예상되

었다. 다시 말해 이는 지불 임금 및 봉급, 연금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왔을 것으로, 그

4. 
"

동독 마르크 외환시장 발전상황" 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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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의 보전지출(Ost ar k - Aus g leichs za h1ungen)은 결국 국가가 뗘맡아야 한다는 어

려옴을 내포하·고 있처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기여금 (Soz1aversicherungsabgabe) 인상

에 따라 임금보조비라는 추가수요가 중대21었을 것인 바, 이로 인해 상승되게 될 총임

금을 t : 1로 둥가 교환시켜 줄 수는 T[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하지 않아도 취약한 동

독기업체의 경졍력이 보다 더 약화롱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환비올 칙정에 대한 정부의 질의에 대해 연방은힝은, 꽈폐롱합 실시 전에 가격구

조의 개혁과 이에 따른 소득향상 문제를 조정하고나서 임금 魂 봉급 등의 flowr를 2: I

비율로 고환시켜 주도록 권고하였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교환비율을 처음부터 동독의

경제생산성에 걸,맞게 책정함으로해서, 통합후 불가피한 임금 및 봉급의 시장경제적 재

조정과 획일적 임금구조의 개편율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으리란 구상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양독간의 조약협상은 
"

5첼 1일자 노사임骨 협약" 에 준하여 flow를 1 : 1로

교완한다는 안을 채택하였는 바, 그 이유중의 하나는 대규모의 가격개혁은 화폐통합 전

에는 실시도]어 질 수 없다는 점이었,다(연금은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일롄의 새로운 산

정과정율 통해 종전과는 달리 현저히 인상되었다. 이때 종전 동독 마르크로 받던 연금

엑 만큼은 계속 서독 마르크화로 지불%1며, 그 액수가 너무 낮율 경우에는 동독 국고로

부터 사회보조비 명목으로 월 49S OM이 추가 지불된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국가의 가

격지원율 폐지함으로해서 생기는 차역의 보전지출을 국고에서 넘겨받자는 동독측의 방

안은 채택치 않기로 하였으며, 물가 상승과 공과금 인상에 따른 일반 임금보조비 지급

역시 동독기업의 재졍상태를 감안하여 동독내에서는 실시하지 라기로 조약 당사자들은

원척적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조처들은 결과적으로 연방은행이 제시한 교尋방침과 크게 어긋나는 바가 없

었다, 그러나 교환올이 l ; l로 결정도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게속적인 임금.

봉급 상숭을 내세11,다. 주로 이듭은 일상용품 가격지원 중단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

해 차액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때 이들은 집세 및 일련의 공공 수급업무 수수료와 비매

품 가격이 서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관계로 동독내에서 OM의 구매력은 서독에서 보다는

현저히 높4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독산 소비재 가격 폭락과 서독제 물품

의 구입가눙은 동독 소비자의 실제 구매력 상숭을 야기하였다.

54 -



Stock의 교환, 즉 동독의 금응 및 응자제도에 따른 결산상의 채권·채무를 교환하는

문제를 두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었다. 그중의 하나로 동독주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은

형에치금의 l: I 교환 제안은 동독 얘금자들에계 막대한 구매력 증대를 의미하였으며,

실행시 겉잡을 수 없는 구매소동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제안은 은형 예

치금이 왼래 은행 대차대조표상 대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충분히 고러치 않았

는데, 동독에서는 기업과 주택 산업부문의 은형채무가 대변란의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그 까닭으로 들 수 있다 (부록 4의 대차대조표 촹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러움을 겪고 있는 동독 회사들의 경쟁력을 이자부담 증대로

보다 더 약화시키지 않을려면 - 동독 계획 경제의 결과인 - 이들 부채를 빠른 시일내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q무나 자명한 이치였다. 기업부채의 삭감과 개인

은형예치금의 1: 1 교환이란 
"

불균형" 조처를 충당키 위해 신용기관이 국가에 대해 요

구했율 차의청구액 (AusgIeichsforderung)은 - 해당 이자를 포함하여 - 1조 OM에까지 이

르렀을 것이다.

국가조약은 이에 대한 졀충안으로, 모든 s tock의 교환비올은 원칙적으로 2: 1로 하

되, 저축예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여건을 배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화폐 교환 자격이

있는 동독시민들은 연령에 따라 일인당 2천, 4천 내지는 5천 동독 마르크까지 1 : 1의 비

율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주택사업, 국가 및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권면

액수의 절반을 삭감해 주기로 하였다. 개인명의로 이전된 업체가 조약규정에 따른 OM

개시 대차대조표 마감후에 어느정도의 
"

결산보조(Bilanzhi1fe)" 를 받을 것인지는 아

직 미지수이다. 동독 금옹 및 융자기관의 결산상 전체 채긴·채무에 대한 테환율은 평균

약 1. fl: 로

� 

예상된다. 이는 연방은형이 국가조약 협상중 제시하였던 수치와 거의 일치

한다.5)

이로써 s tock의 교환비율은 종전 동독에서 띰과의 교환시 적용하였던 환율보다는

유리하게 책정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차훤의 대서독 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1 DM이

4. 40 동독 마르크로 교환되었다. 1990년 1월 1얼부터 민간차원에 대한 공식환율은 l : 3

으로 적용되었으며, 5훨초부터는 l [ 2로 수정되었다. 이와는 달리 저축예금과 현금의 교

환비율을 예외적으로 높이 책정할 수 있었음은 동득에서는 다른 중.동구라파 국가들에

5. 화폐교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독일연방은행 월간보고 90년 5칠호 42쪽 및 본 보고서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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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인퓰레성 
"

화펴1 공급 초과량" 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태환이

가눙한 DM을 동독국민에거1 제공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와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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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I
1

249,s

57.0

182.l

152.5

關.(

13.s

23,t

7.2

446.6

(46,6

l

l

l

l

l
l

l

l
i
l

l
l

l
l

l

i

l

l

l
l
l

l

i
l
1.

l
L

156.e

27,8

123.4

55.6

S.8

23.t

3.6

i

l

l

l

l
i
l

l

l
l

l
l

i

i

l
l

l

i

l

l

l

l

l

216.0 l
J

-l

246,0 
'

·

l

1주) t) 상기 도표에 CI한 자Al한 설명온 부록 4 촬조.

i

i ()) 이는 핀리 국가에 대한 은(g의 무Al로서, 부Al안 1번이도 t I당 가능함. 2번의 데외부치란에 포함시친 이유는

l 
T

l 동톡 마르크로 낯71 칙정된 대외부치의 
i

가치조졍'이 블가피雙기 띠문임.

l

i 언방은행

l

l

l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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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금융점핵의 개편과업

l-3-I. 동독은형의 이원화

19SO년 7월 1일 화폐롱합 이후로 연방은헝이 
"

연방은헝법" 제12조에 따라 통화안

정을 목표로 전체독일의 화폐유롱과 여신업무를 규제하는 바, 이때 본 기관은 
"조약체

결 양 정부의 지시와는 상판懷,이 자올적으로 보유수단을 동원하며, 그 과업을 이행한다
"

(통합조약 10조 a항), 홍합조약이 명시하는 화폐 및 신용창조과정에 대한 금옹정책의

확대적용 과업을 효을적으로 이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안'정정

책이 사전에 수립되어져야만 雙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방은행의 고유업무인 금리 및 유

동성 정책이, 이 지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번째 선결조치로 자율적이며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시중은형제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과거 동독의 금옹 기관은 중앙계획경제의 지시에 따른 자금배정, 대출규제,

청산업꼭를 룽괄 담당하는 전문기관 중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먼간 예

치금은 - 이는 주로 저축예금(Sparguthaben)과 대체예금(Spargiroguthaben)으로 구성되

는데 - 저축은행(Sparka5Se)이나 조합금고(Genossenschaftskcsse) (16쪽 도표 참조)에

집중피였으며, 이는 다시 동독의 국립은헝으로 납입되어야 慷다(부록 3 비교). 반면 국

내업체와의 거래는 주로 국립은행에서 답당하였다. 올 4월초에 있었던 독일신용은행

(Deutsche l(reditbank : DI(비의 설립과 더불어 이 사업분야는 01(8로이관되었는 바, 이

때 독일신용은행은 국립은행으로부bi 광범위한 리과이넌스 신용대부(Refinanzierungs-

kredit)를 이양받았다.

이로써 국립은행은 통화단일화 이후부터는 거의 
"

금융시장은행" (Geldmarktbank)

의 역할만 하게되었다 : 국립은행은 수신업무를 주로 하고, 자체 여신업무는 보지 않는

저축은형 및 조합금고와, 민간수신업무는 보지 않음으로 해서, 국립 은행으로부터의 자

금을 차입하여 여신업무를 보는 독일신용은행 간에 중개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옌방은행이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의 금융체제 내에서도 효올적인 통화 정책

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동독의 원시적 금융체제가 경쟁원칙에 입각한 금융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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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히 재편되어약 한다. 이 작업은 이미 전형중에 있는 바, 동독에 지점을 두고 있는

서독 션용기관과 이들 단체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금응, 신용,

자본시장은 서독 및 다른 선진국의 그 상황과는 아직 비교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강조

되어야 한다.

I-3-2. 동독에서의 리파이넌스 정책(Refinanzierungspo1itik)

연방은행은 계획경제의 유산인 동독의 구식 신용제도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실제 운

용이 가능한 리파이넌스 방안을 모셕하여야 한다., 화폐통합 과정에서 동독의 신용기관

들은 연방은행 전담 재할언 무역헉음(bundesbankfaehige Hande1swechse1 )이나, 자금유

동화 목적 유가증권 매입사업(Pensionsgeschaeft) 및 Lo hrd- 대부의 토대가 될 수 있

는 유가증권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

따라시 언방은형은 이들에게 90넌 7월 1일부터 리파이넌스 할당금 (Refinan-

z iertln gakontingente)을 제공하었는 바, 이는 종래의 재할인대부 (Rediskontkredit)와

는 달리 잠정적으로 해당 무역어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은형 약속어음에 의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통합조약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연방은행법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마

련된 이 리파이넌스 대부는 연방은행의 할인를(Oiskolltsatz)로 청산된다. 배정 리파이

넌스 할당금 외에도 동독 신용기관은 서독의 산용기관에 적용되는 Lo bard 금리로

L罷6ard-대부를 받을 수도 있다. 동독 은형들은 이에 대한 임시담보로씨 은행약속어음

(Bank- Solarwechsel >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독일 연방은행은 동독 차액 보전

기금에 대한 은형들의 채권을 - 이들이 저당물로씨 충분한 체현성을 띠게 필 경우에 한

해 - Lo bard-대부에 대한 담보로 인정해 줄 수 있다.6>

배정 리파이넌스 할당금 총액은 2백 50억 測으로써, 이는 서독은행의 재할인 할당

6. 이는 - 화8동합의 일환으로 - 결산상의 차익 보전용으로 은행들에 배정된 권들로서, 국가가 이의

지불을 보장하며, 금옹시장 사정얘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차익 보전금의 구성요소와 (이의 동독은

형제도에 데한} 분베에 관해서는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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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백 9십억 DM과 비교雙을때 높게 설정된 것이다. 그 배경으로 동독의 신용기관들은

관련 유가중권 재고의 결핍으로 연방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금유동확목적 유

가중권 재매입사업에 참여할 처지가 못된다는 사실이다(서독에서의 충앙은행 자금조管

은 주로 이 사업을 롱해 이루어지고 있음), 여건이 조성되는대로리파이넌스 할당금을

감축시킴과 동시에 이를 다시 
"정상적인" 

재할인 할당금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때 이

재할인금은 원래대로 최고의 신용율 보장하는 무역어음을 담보로만 제공될 수 있다.

리파이넌스 할당금 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8휠에 처음으로 있었턴 최저지불준

비금 마련 외에도 동독경제와 주민들에 대한 
"

일시불 기초자금(Erstausstattung)이 전

액 현금으로 동독의 신용기관에 조달되었으며, 이들은 이 자금에 대해 연방은행으로부

터 리파이넌스 결제를 받았어야 雙다는 점이다. 국가조약에 명시된 화폐 교한방안에 따

르면, 동독마르크는 은행겨1좌를 롱해서만 서독 띰으로 교환될 수 있다. 동독화폐의 서

독화폐로의 직접 현금교환은 불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교완비올 이유 한가지 때문에라

도 허락될 수 없었다.

현금으로 지볼되는 
"

일시불 기초자금" 을 위해 동독 신용기관듈이 어느졍도의 리

파이넌스 할당금을 필요로 하는지의 문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 XI]냐하먼 동독주

민들이 얼마만큼의 현금을 필요로 하는지가 불확실雙기 때문이다, 차후 밝혀진 바에 의

하면, 화폐교환 실시후 주민들의 초기 현금인출액은 원래 동독 마르크화 예치액을 하회

하는 안 현상을 보였다. 물론 리파이넌스성 현금롱화량은 (은행의 현금 잔고 포함) y

월 초반에 들어서는 예상대로 중가하쳐다. 90년 7월 13일 현재 이 역수는 IS0한1 OM이

조금 못된다, 동시에 동독 신용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연방은행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함

으로써, 이들에 적용되는 리파이니스 할당금의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개별신용기관에 대한 리파이넌스 할당금 배정시, 연방은형은 동독 은행제도의 특수

성을 고려해야만 하옜다. (부록3 참조) 이때 서독에서 적용하던 기준(예를 들어 은행자

기자산, 각 은행별 단기 대부사업의 필요성 및 어음잔고 등)은 동독기관에 대해서는 선

별적으로 수정 . 적용하였는데, 만약 전체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용시臧을 경우 일방적인

결과를 자아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리파이넌스 할당액을 각 기관의 결산총역이

제시된 다음 일괄적으로 책정하였다, 이 규정 역시 임시조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 신용기관의 결산구조가 서독의 그것과 유사해지는데로, 연방은행은 동독에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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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 서독식 할당금 배정기준을 그대로 적옹할 것이다.

중앙은형과 일반시중은행으로의 이원화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동독의 신용기관을 조

약발효시부터 연방은형 관할 
"

유동성 규제' (Liguiditaetsauegel)와 
"

리파힉넌스 조건
"

(Refinanzierungskondition)의 귀속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

른 연방은행의 조직문제는 특별과도규정을 제정하여 해결하었다. 구체적으로 연방은행

은 통합조약에 따라 베를린에 독일언방은형이사회 산하로 동베를린을 포합한 동독내 IS

개의 지점망을 거느리는 
"

임시 관리국" 을 신설하였는 바, 이들은 동독의 금옹기관들

및 독일민주공화국 그리고 그 공공행정 부서와의 거래를 관할한다.

1-3-3. 단일 통화권역내 금흥정책

통화정책 집형에 있어서, DM통화권역의 확대는 기존 통화관리 과정에 커다란 변화

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온다.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금융통계에서 수치가 단절된 점이

다.7)

이 밖에 통화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량과 전체경제 지출액 - 초반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함 - 간의 연관성 문제 역시 재조명되어야 하는 바, 이는 통

화관리상의 목표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화관리를 언방은형 화폐정책의 중간목

표로 간주하여 이미 15년 이상 잘 유지되어온 통화관리정책 자체가 통화권역 확대로 연

해 변경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서독과 동독간의 경제적 균형(GNP에 따른 비율은 약

10: 1 )을 비교해 보았을대, 동독을 OM통화권역에 포함시키더라도 기존의 통화체계가 -

단기간 내에는 안되겠지만 -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 5월 30일자 동독 금융체제의 임시 통합 대차대조표 - 국립은행의 최근 자료

7. 동독 신용기관은 화펴1통합과 더불어 서독은힝과 마찬가지로 연방은형에 c]1하 원칙적으로 보고서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독은행둘의 초반 어려움올 고려하여 연방은행은 일단 중요한 통

계에 데한 보고서 제출안을 요구한다. 동독 신용기간은 처읕부터 월간 결산롱걔를 작성%야 한다.

그 러나 동독내%1서의 신용대부 및 통화량 펭창의 추세와 변수에 데헤1 신빙성 있는 평가를 작성하는

일이 상당기간 어려운데, 이는 자유경제쟤도 및 신용저1도에 의히 새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금옹시

장이 일단 적응을 해야할 분만 아q라, 90년 7월까지에 대해 이용할만한 신빙성 있는 사료가 결여

되어 있기 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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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로 했을대, 화패교환시 총통화량 M3은 약 I,600 억 DM에 약간 못미칠 것으로 추

정되었다 : s월말/7윌초의 교환액 추계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률 보이고 있다. 롱화교환

당시에는 모든 비은행 예치금도 - 형식상 - 헌금의 성격율 a]고 있었던 것으로 (준화폐

로) 간주되었는 바, 이는 금년 7휠말까지만해도 동독 저축인과 예금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투자형태라고는 - 생명보험을제외하고는 - 수시 인출이 가눙한 은행예치급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통계상 화폐잔고로 간주되는 지불수단은 시간이 지낱에 따

라 자연히 대폭 줄어暑었다.

저금리 저축예금 분액은 총통화량 M3에 포합%1지 않는 장기투자로 재입금 되었다.

화폐교환 이후 서독 총통화고에 포합될 동독의 총통화량 M3는 아마 얼마가지 않아

l, 200 DM으로 중가할 것으로서, 금년 7월 1일자 통계에 따른 통화량 증가폭만으로 그치

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통화량은 동독의 참여로 인해 전쳬독일의 총생산성이 중가

한 것 만큼 중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수치의 정착한 추정은, 앞으로 기업의 도산사태

가 어느정도나 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통계 및 분석상의 어러옴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형은 화폐통합에 따른 금옹정책상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독내의 롱화량 추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활 것이다.

통독과의 화폐롱합 이후로 연방은행은 새로운 금융정책상의 어려舍에 봉착 하었는

바, 금융시장에 대한 연방은헝의 영향력 행사 문제가 그것이다. 동독 경제와 동독국가

가 필요로 하는 신용대부 수요는 비교적 많은 편이라, 이에 대한 일반은형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롱상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성 및 안정성의 척도가 동독

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동독기업체에 대한

청산대부를 위해 신탁청과 국가가 담당하는 신용보중은 따라서 일시적인 금융핍박을 극

복하기 위한 기초보조방안으로 그쳐야지, 할구적 장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로써 공고한 시장질서가 혼들럼과 동시에 금리의 자동조정 기능이 상실푀거나, 약해

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보유 유동성에 대한 관리가 순조롭게 전행되고 있다. 초반에는 충분해

보였던 동독 신용기관의 유동성 자금은 8월초부터 최저지불 준비금 확보 의무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동독의 신용기관吾이 연방은형에 q무 많은 금액을 예치시켜 놓음으로

해서 한때 금융시장에 일시적 자금 부족현상이 초래되었으나, 이는 금융시장 자체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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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해결되었다. 불가피할 경우 연방은형은 동독 신용기간의 회계구조가 제기능

을 할때까지 단기적이나마 금응시장에 보다 강한 영향력을 형사치 않을 수 없다.

63



I-3-4. 확대 통화권역 q에서의 금옹정쪄 및 공공재정

금옹정잭과 재정정책 간의 밀접한 관거1는 이제 서독 뿐만 아q라, 동독에서도 마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이에 롱합조약은 동독정부가 독자적인 재정정잭을 실
즌

시, 연방은행의 금융정책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서, 익전 동독에서는 정부부채를 발권은 인 국립은형으로부터 직접 신용대쑬율 밭아

탕감하兎는데, 이러한 방법은 叫페롱깝의 실),'1외· 더불어 더이상 지今될 수 없게 되었

다.

독일 연방은형은(연방은행법 제20조. (항 1절에 따라) 동독에 대해 최고 8억 UMl까지

의 현금 선급대부를 보장하며, 본 기관은 서 꽁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동독 부 愼 그

공공 행정부서와도 지로 예치금 수령, 지불위학업무 수형 둥의 금융업무를 펼겨나길 수

있다. 동시에 동독의 꽁공기관은 연방은행법 제17조에 의거, 연방은행에 의무적으로 유

동성 자骨을 에치시켜야 하며, 국체의 경-7 , 이는 원칙적으로는 독일연방은행을 2:- 빌'

행주체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은혤과 협의暑 거처 해당기관이 자제적으로 씽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동목 행정기관의 재정차입한도를 
'

90넌 하반기에는 100억 DM, 
'

91년에는

140억 칭으로 제한하고 있는 통합조약상의 명시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초과신용차

입은 급격한 여건상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연방재무장관의 숭인을 거쳐

가능하다, 이같이 예산정색상의 자을성율 제한시키는 이유로, 동독 국가법인단체의 신

용대부 수요를 서독의 자본시장에서 주로 충당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자에 따른 추가

수요는 서독에까지도 叫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들 수 있다.

연방을 포함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순신용차입 총액( 
"

독일 통일
"

기금 및 유럽부웅계t](EllF) 특별자금 포함)은 현재 정보에 의하면, 90년에 약 800억

DM, 91년에는 약 I, 000억 D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91년의 순신용차입 총액은 동.

서독 통합 명목 국민총생산(das gemeinsame noul inale soz ia1 pro dukt the common

nom inal na tiorml pro duct >의 3. 5%에 해당된다, 순신용차입 총액은 그전 몇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액수인데, 이는 동독의 세수입원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일 뿐더러 동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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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실업자보험 그리고 구조적응대책 둥을 위한 기초재정공급의 불가피성 때문이었

다.

그렇지 않아도 Al독의 경기호황으로 사치젼채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뎨, 국가에서까지 재정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계 될 경우, 이는 물가

안정 및 금리에 부정적인 작용을 함은 자명하다. 이에 중앙은형이사회는 금년 5월말

연방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데해 최대한의 지출제한과 예산긴축 및 재편성 둥의 방법을

통해 공공 신용차업 수요의 제한에 총력율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독에 대한

광범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신용대부를 연방정부의 신설 특별기금으로 이전시

키고,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하는 이형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장기간에 걸M 분할시킬 수

있는) 
"

독일통일" 기금이라는 재정지원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에산긴축

의 필요성이 제거됐다는 잘뭇된 해석을 내려서는 안된다. 예산규모상 동독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이 비고적 적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역시 경제안정을 위해선 연방과 공동

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지출의 엄격한 통제와 국가의 재정차입 제한을 주장하는 이유는 동독의 재정지

원을 위해 공혁되는 신용대부가 현재로서는 거의 소비성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신용차입舍 보통 투자지출비 한도역 내에서 허용토록하는 예산 법령(연방에

대해서는 기본법 115조 管조)의 기본원칙을 
"

독일롱일" 기금 적자와 동독정부 예산에

적용시키기에는 당분간은 불가능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은 앞으로

있을 통일독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가능한한 국가의 회계수입으로 충당하여 신용차입에 의한 부채가 증가하

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융정쟬의 성공을 돕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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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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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l (l) 나머지 부채상환은 금리추세에 맞춰 軻년후 IS-2S년간에 겁쳐 이(g묍. l
l

l-3-5. 동독경제의 적웅

전체독일에 대한 연방은행의 통화정책은, 동독이 서방 시장경제제제에 빨리 적응하

면 할 수록 보다 더 차질없이 이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튜히 지적할 점은, 유통

부문에서의 독점구조 탈피와 가격형성의 자율화를 통해 견실한 졍쟁력을 살리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구조는 수요공급의 시장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

고, 필수품에 대한 가격 보조금의 폐지, 생산품 관련 공과금, 특히 내구 소비재에 대한

공과금의 폐지(집세, 공공교통요금, 급수시설 등은 당분간 가격이 동결되어 있음) 등은

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옜다

이 밖의 조처로서 서독을 비롯한 서구라파 시장에 대한 동독시장의 문.호개방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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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OM의 도입과 더불어 동독주민들에 대한 물품 수급 상황은 서방제품들의 전출

로 인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개방과 더불어 동독경제의 효율성 문제가 작금 부

각되고 있는데, 치열한 국제경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

야 할 것이다.

임금수준은 동독경제의 경졍력 팍보와 이에 따른 취업상황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 앞으로 동독이 임금구조 적응과정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평균임금

과 노동생산성 간의 상호관게를 화폐교완올 결정시 목표로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그치

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다.

동시에 현재상황과는 다른 뚜렷한 임금 차등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바, 이는 특히 생산

력 촉진을 위한 인셴티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전 바 대로의 동독 노사임금 협

약으로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

서독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에 도입함으로써 1 시로 교환되는 총소득중 실

질소득액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나, 대신 소비자 가격은 공산품 관련 공과금 피]지로

인해 인하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산품 가격 인하(7월 1일 이전부터 이미 시형)에 의해

물가인상을 보전해온 정책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입금상승으로 인해 효과를 기

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생산성에 준하지 않은 임금인상은 대내외적 경졍력을 약화시키고 실업위험을 가중

시킬 것이다. 과대 임금상숭의 결과는 임시취업보장책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엾다. 취

업이전 교옥과 기능 항상을 위해 국가와 기업측이]서 지원하는 단축조업 수당 따위는 근

로자를 위한 항구적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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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흐LL 등독 여행營 h죠J8르크펴%르FB드 으(

동독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된 것은 1開9년 It월 동 
'

서독간의 장

벽이 개방될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졌다. 이들의 여행비는 대부분 동독에서 t년에 한번씩

교환받는 15 DM과 서독축 연방과 지방단체가 지불하는 
"

환영비" (Segruessungsgeld)가

고작이었다. 일넌을 기준오로하여 첫번째 방문일 경우, 연방정부는 이듈에게 일인당
l

100 OM을 지불하였으머, 지방단체도 보조지원을 하였다. 연방정부는 89년 12윌초 동독

주민들의 서독방문을 돕기 위해 여행환 기금을 서독에 설치하기로 동독정부와 합의하였

다.

90년 1일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이 장치로 말미암아 
"한영비" 

는 철폐되었다.

동시에 동독은 
'

89년 성탄절부터 서독여행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최소환전의무 규정을

폐지하었으며, 90년 1일 2일부터는 서독인에 대해 종전의 l: l 교환비올 대신 1 OM대 3

동독 마르크란 비율을 적용하였다.

여행尋기금은 29억 OM을 넘어설 수 없도록 책정Vi었는 바, 그중 IS억 DM은 연방과

동독이 나누어 부담키로 하옜으며, 90년도 환영비로 예정된 (4억 DM을 연방에서 추가로

지급하였다. 여행$기금을 근거로하여 동독주민들은 최고 200 0삐14세까지는 100 OM)까

지를 동 
' 

서독 신용기관에서 교완할 수 있었는 바, 이때 [00 0삐어틴이 so 0비까지는 I

DM : l 동독마르크로, 나머지는 l:5 의 비올로 교환되었,다. 이暑테1면 이들 차둥교한비율

의 산술평균은 1 : 3 정도가 된다. 여행尋기금으로 유입%1는 콴전 동독마르크는 차후 동

독내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에 지출될 수 있도록 양 정부는 합의를 보았다. 90년 7월 I

일 롱확교환이 실시될에 따라 여행尋기금은 폐지되었다. 통화교환 전까지 기금을 근거

로 환전된 금억은 총 21억 7천만 OM에 달하옜는 바, 이 중 연방이 16억 1천 DM, 동독이

5억 6천만 OM을 부담하였다.

여행비 환전은 주로 90년 1월과 2월 두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현재까적의 l : 5 교환비율이 동독인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조정필 조짐이 보이자 101 DM

(어린이의 경우 51 DM>부터 적용되던 1 : 5 교환비올은 더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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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억 3천만 동독마르크가 여형尋기금으로 유입되었다. 이 중 42억 동득 마르크

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교통, 완경보호, 관광, 도시건설 및 모범마을 건설, 우편 및

체신업무,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부 및 투자) 지원을 위해 동독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이 역수는 화폐 
' 

경제 
' 

사회롱합이 실시되기 전에 완전히 지출되었다. 나머지는 힐으로

교환하여 90년 후반기 동독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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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륵 2 : 등득% 외환시잠

1

90년 6월 30일까지 동독내에서 유롱되뎐 동독마르크는 내국롱화로서, %i국으로의

대체는 물론이거q와 다른 외화로 교창필 수도 飢었다. 동독정부는 - 륵히 
- 여행자듈

에 대해 동독마르크의 반입 
' 

반출율 금하였다. 그러나 동독 밖에서는, 훅히 A]비1를힌과

서독에서는 일t]부터 대동독마르크 著전거래가 진헹되고 있었는뎨, 이들은 주로 은행과

회1尋거래소의 창구에서 이루어졌다. 국·경 개방 이후에 생긴 
"노선시장"

(Strassen1nark이에서 록히 동독마르크 거래가 성형하値는데, 액수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兎다.

동독마르크 尋전시장은 항상 정치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장은 국경개방 전까

지는 양독 여행자들의 지참현금을 바랄으로 유지i]어 왔다. 물론 이는 동독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3 간(87-89년) 동독마르크의 균 매입시세는 too 동독마르크

대 (2. 50 DM정도에 달하옜다.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환전 DM율 서방 또는. 동독내 특별 허가업소와 암시장에시 서

구제품율 구매하는데 거의 모두 지출하옜다. 동독마르크의 수요자는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규정 강제한전금액(弱년 당시 취업자의 경우 1인당

l 일 2b 베, 되직자의 경우 1인당 1일 ty DNI} 이상의 동독마르크를 유리한 비율로 마텬

할 수 있었는뎨, 이 역시 동독법에 의하毛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였다, 87년에

서 
' 89년까지 외尋거래소에서 거래된 마르크화는 15 DM대 100 동독마르크의 비율로 매

출되었다. 반면 동독정부는 최소환전 의무액에 대해서만큼은 l ; 1의 교환비올을 적용토

록 요구한 바 있다.

'

89년 11윌초의 장벽개방과 더불어 동독마르크 거래는 활기률 띠게 되었다. 동독네

예금구좌를 청산하고서 서독으로 이주해가는 사람들과 서방제품을 구매하려는 동독주민

들로 인해 동독마르크의 공급량이 급중하게 되자, 89년 11윌 중순까지 동독마르크화는

100 동독마르그 대 7 DM이란 멈핑시세를 보이기도 雙다. 90년 1필부터 불기 시작한 수

요중대 현상은 동독마르크 시세를 한동안이나마 대폭 올려놓았다. 이때 동독마르크의

매입자로는 특정 동독 물품이나 가격지원을 받는 물품들을 유리하게 구입하러는 서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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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부분 이었다. 화폐통합설이 구체화묑과 동시에 투기성 매입이 극성을 부리게 되

었다. 차후 마련된 화폐통합 오용방지 규정은 이러한 
"

투기성' 동독마르크 구매를 저지

하기 위한 장치이다.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에게 1윌부터 I:3의 비올로 동두 마르크의

무제한 매입을 허용함에 따라, 비공식 환전시장애도 암암리에 하한선이 형성되게 되였

다. 9014 5월 2일 화패통합에 따른 교환방석이 공표되자 환율은 l : 3으로 폭등하였다.

금응기관 측에서는 판메가와 매입가 간의 15% 편차애도 불구하고 동독마르크를 화폐통

합 실시건까지 제때 처분하지 뭇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5월부터는 환전거래를 중단하옜

다. 동독마르크 환전시장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으며, e전시세 역시 수요와 공급

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著전시장에Al의 환율이 화페통합시 교환비율 쟬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진정한 자유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부속시장

(Neb.nmarkt)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e전시장이라 하면 대규모 외환시장

의 일부분에 속하고, 이 곳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유통 및 고정자산의 거래

(Leistunge-u.l(apit.1transaktionen)와 가격 및 금리추세 등의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동독마르크는 외환시장에서 이같은 방식으4로 취급되지 않는다. 동독

의 국제고역은 주로 상호간의 협정 및 청산과정을 통해·- 다른 서방국들과도 마찬가지

로 - 이루어져 왔는뎨, 이때 서득과의 물물 고역은 청산단위(VE)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동득내에서의 조치로 현물 및 금융 자유시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율시세

를 책정할 수 있는 기초토대란 존재할 수 없었다. 동독법이 허용치 않는 현금 반입, 이

로 인한 위험부담 그리고 동독의 물품 및 용역사업의 부젼 둥으로 인하여 동독마르크화

의 외환가치는 실제 내수 구매력에 비해 장기간 과소평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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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륵 3 : 동독의 은행제도

동독의 은행재도는 현재까지도 이전의 
"

사회주의적' 명령경재채31暑 반영하고 있다

(42 P. 도표 참조). 1990년 3윌말까지 동독의 금옹빽제는 국립은행과 그 지점 그리고

소수의 특수금옹기관(독일 무역은행, 득일 상업은형, 식품 
'

농업 은형(현재 베를린 조

합은형))으로 구성되어 왔는데, 이들 역시 중앙의 통 暑 받았다. 이외에 저축은행, 농

민 
' 

상업조합금고를 포함하고 있는 조합 금고와 국민은행 등이 있는데, 이들은 형셕상

으로는 국립은형에 귀속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립은형의 형정'규제를 받아왔

다.

국가통제경제의 재정문제는 오래전부터 동독 국립은형에서 담당하였다. 금년 4월초

신설된 독일신용은행이 이 분야의 사업을 국립은행으로부터 언수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향목, 즉 동독기업 및 주택사업에 대한 신용대부와

기업 및 보험업쳬의 예치금은 국립은형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분리되었다. 따라서 독일신

용은행의 자산란은 종전의 산업-Kombinat와 국영업체 그리고 국영 주택 견설업체에 대

한 청구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부채란에는 비은행금옹 기관으로부터의 소규모

예치금과 국립은형에 대한 은행간 부채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국립은형에 의한 리파이넌스는 필연적이었는뎨, 이는 독일신용 은형이 인수받은 신
d

용대부가 이양된 비은형 예치금액을 쾰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형은 - 조합금과와

마찬가지로 - 주로 주민들의 저축예금을 수취하여 이를 다시 국립은행으로 이전시키는

업무를 도맡아왔다, 저축은행 분야에서도 자율적인 업무활동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이 개인에 대해 신용대부를 제공한 것은 금옹사업상의 수익성이나 대부희망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처사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수단을 단순히 집형해 가는 과

정일 뿐혁다. 이러한 방석으로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게 소규모의 신용대부가 제공되었

으며, 특정인물에 대해서는 사적 건축응자금이 지불될 수도 있었다.

두번째로 중요한 국립은형의 
" 

자금출처" 는 특수금융기관의 의무예치에 주어져 있

다, 이들 기관은 서방과 CMEA-회원국들 간의 재정문제 청산을 주로 담당하였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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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독일무역은행, 독일상업은형 그리고 무역업체들을 들 수 있다.

외국과의 지불 및 산 무는 들 관에 대해 이루어.졌으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들 기관을 롱해 소요외화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밖의 다른 륙수기관으로 식품 및 농

업은행을 들 수 있다. 이 은형은 농업생산조합 및 식품산업의 재정율 담당하였다. 동시

에 이들은 농민 상업조합의 
"

중앙기관" 역할을 맡았었다.

이들 역시 결산상의 잔고를 국립은행에 어1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동독 은행

구조는 계획경제 시절의 상황과는 달리 서방은행의 제도률 본따가고 있다. 이는 이미

실현된 2왼화 제도에서 잘 드러나는 바, 이때 독일 언방은행은 발진은형인 동시에 은행

의 은형이자 국가은행다lausbank des Strates) 이기도 하였던 동독 국립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이양받았으며, 독일신용은행과 현 베를린 국립은행(예전의 동독 국립은행) 간

의 업무는 분활되었다. 이 밖에도 독일 선용은행과 서부 득일의 대은행들에 의해 공동

으로 창설된 Joint Ventu1res의 활동사항이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업의

성 여부는 첫째 서독정부의 인.가를 받아 90년 7월 1일부터 동독지역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사업 눙력을 발+1할 수 있을 것인가와, 둘재 계t]경제의

유산인 동독 금옹기관들이 서방은행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치루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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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등득 은행 매자매조표상의 고환과 결산상1자액보전 함목

은행 대차대조표상의 교환

동독금융기관의 데차대조표는 90년 7월 1일부터 통합조약에 명시된 화폐교환 방식

에 따라 조정되었다. 이에 대한 통제자료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화패교환이 통합 대차대조표에 가져을 양적 지수와 자산란의 차액보상 금액

을 미리 가늠해 보기 위해, 다음에서는 90년 5월 31일자 동독 신웅기관의 통합 대차대

조표를 보충 근거자료로 하여 결산상의 가상 교尋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이때 통합 대

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산란의 첫번째 단에는 동독마르크가 십억 단위로 표기되어 있다,

두번째 단에는 적용교환비올 내지는 주요 교환규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따른

산술상의 평균 교환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단에는 교환금액을 십억 DM 단위로 표기하

였다. 
'

동독마르크화로 지칭되는 부채와 채권(자산란의 제1번과 4번 내지는 부채란의 제1,

3, 5번)은 모두 교환되었다. 제2번에 표기된 대외채권 및 대외부채는 주로 외화관계

(Fremdwaehrungsbeziehungen/foreign currenc y o pera tions)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이는

교환 대신 적정선에서 칡으로 평가토록만 하였다. 이들이 이미 애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수정을 하지 않고 DM대차대조표로 이전 
' 

기입된다. 제3통화로 표기되어 있는 부채와

채권은 각 시세에 맞추어 띰으로 찬산되게 된다.

이 밖에도 국내유통 동독마르크와 외환시장 유통마르크(Valutamarkkreislauf) 간의

가치 차이로 인한 
"

가치조정" (Wertber1chtigung/Value a djustrents 은

� 

결산기술상 가

능한한 차같계정을 하옜다. 이 중 특히 부채란의 2번 C 및 자산란 1번 명기 국가에 대

한 신용대부 항목이 대외부채에 대한 가치조정으로 연해 영향을 받게 되였다. 이로써

DM으로 환전되었을 경우, 소위 대외부채 청산 준비금1)(Richtungskoeffizient/the

I. 대외부채 준비금은 한편으론 과거 동독 신용제도 하에서 발생한 uNi과 동독마르크 간

의 I : I 관계라는 명목 교환율과, 다른 한편으론 동득기업이 무역사업에 따른 결제시 실

제 적옹한 l DM 대 4. 40 동독 마르크라는 사실 결산 환시세 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실

제 결제시 지급액은 환전시장 시세에 따른 1 OM [ 4. 4 동독마르크 교 환율과 l 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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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 isions for ex ternal liabilities)은 사전에 국가에 대한 가치조정 신용대부피가 차

감계정되지 않는한 이전 기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CMEA - 국가들에 대한 부채와 채린

(자산 및 부채란의 제2번 a )은 대체루뷸(Transferrubel) 시세에 맞41 대 마르크 환산가

치의 절반만 OM대차대조표에 기입하였다. 이 채권의 가치가 이로써 적절히 평가되었는

지는 장차 밝혀지게 될 것이다.

대차대조표 상의 조정항목

은형의 차액보전청구권(AusgIeichsforderung)으로 간주뫼는 90년 s윌말 현재 가상

대차대조표의 자산 조정항목에 포합된 ass억 OM은 잔금으로 처리되었,다. 화폐 통합조약

에 의거(롱합조약 부록1의 8장 4조 2항) 신용기관들은 대차대조표상 결산총액의 4%에

해당되는 금의을 최저자기자본(Mindesteigenkapital)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

나 화폐통합후 각 신용기관들이 어느정도로 최저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이 잔

금처리 결산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용기관이 규정 최저자기자본율 유치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마

텬을 위해 추가 차액보상을 허가해 주도록 통합조약은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액

3. 40 동독마르크의 청산준비금 항목으로 분리 처리되었다. 외환시장 시세 관게는 독일
무역은행이, 청산준비금 관계는 국립은형이 담당하였다. 극립은행에는 동독기업들의 수
입대금 지불관계로 인해 고액의 예치금이 비치되어 있었는뎨, 이는 동독제 물품이 Al방

으로 수출될시, 수출가 1 동독마르크당 3.40 동독마르크의 프리미엄을 대외부채 청산준
비금으로부터 지불雙어야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DM에 대한 동독 마르
크 가치가 절하욈으로 해서 대외부채 생산준비금은 증가하였는데, 이를테면 대외부채는
국내유통 동독마르크화로 평가雙을때 그 절하폭 만큼 상숭 조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립은행 대차대조표에 국가에 대한 무이자 부채가 설정되었다. 이리하여 국가에 대한
"

가치수정 신용대부" (Neubewertungskredit)액 만큼 줄어든 대외부채 청산준비금은
그 자체로는 화폐교환으로 인한 

"

가치인상에 따른 수익"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금액
은 계산상으로는 동독 은행제도의 통합 대차대조표로 포함되었다. 통합조약의 규정(부
록 1의 제8조 4항 s절)에 따라 국립은행의 재산 잔액은 동독이 신설하게될 차액보전기
금으로 이양토록 하는데, 이 기금이 은행의 차액 보상을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동독국
가가 부담해야 할 차액보상 할당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2. 1948년 화폐개혁과 관련한 지폐 및 동전 등의 장비마련에 따른 국가에 대한 국립은
행의 채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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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기금의 수요가 추가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환시세의 변

동, 특히 미국 달러화에 대한 顯화의 강세로 자산상의 조정항목 금액은 소될 수도 있

다. 왜냐하면 대 달러 채무 및 부채는 지금까지 실제 시장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환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앞으로 좍성해야할 
"

임시 화쾌교환산" (통합조약 부록1, 7장 1조)

에는 자산 
'

부채상에서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이는 최종 DM개시 대차대조표에서 이루

어질 것이다).

화폐고환 실시를 대비하여 동독은 차액보전기금을 신설하였다. 이 기금은 화폐교환

으로 인해 은형과 무역업체에 발셩되는(부채-자산상의) 조정항목에 대해 채무자인 동시

에 채권자의 역할을 한다. 동독 은행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차데조표상의 차액보상

청구액은 금융기관마다 서로 다르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과 조합금고 분야의

경우 화폐교환시 불균형(자산 2: l ; 일인당 일정액에 대한 부채 I: l, 기타 2: l )으로 인

해 제기될 차액보상 청구액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42폭 도표 참조). 또한 외국

과 상거래 내지는 재정거래 청산을 해야 하였던 기관들의 대외부채는 - 이에 대응되는

국내 채권의 졍우와는 달리 - 교환되지 않았기 대문에, 차역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 전 국내회사들을 담당하는 독일신용은형의 경우, 부채 
' 

자산란의 교환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도 일정역수의 차액보상금을 지출

해야 되는 까닭은, 가상 결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되어지지 않은 본기판 출자 자본

금의 액수가 매우 늪기 때문이다(자기자본은 금전상의 채권에는 부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되지 않았음. 이 밖에도 최저자기자본 팍보를 위해 데부분의 신용기관이 제

시하게 될 추가 차액보상청구가 고려되어야 함).

대차대조표상의 차역보상 문제와 관련, 국립은형은 다른 모든 은형들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부채상의 조정항목이, 즉 차액보전 기금에 대

해 부채가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립은형 대차대조표에서의 대외부채 청산 준비

금이 화폐교환시 일정 결산한도 내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27 P. 주(1) 참조). 요컨

데, 화폐교환시 발셩한 
"

가치상향조정 수익금" (Aufwertungsgewinn)은 국립은행 쪽으

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액보전기금으로 흡수되어, 이는 다시 다른 은형들의 결산

조정을 위해 사용되어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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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결산에 따르면, 부채 밋 자산상의 불균형 고환으로 인한 차액보전기금에 대해

은행들이 (국립은형 포함) 청구하개 될 차악보상금액은 총 8백 y십억0M에 달할 것으로

추경된다. 이 수요는 대외부채 청산준비금 항목의 해쳬와 차액보젼기금에 대한 동독예

산의 지원으로 충당될 것이다. 차액보전기급·에 대한 은행의 청구권은 시장금리가 적용

되는 은$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4적당하다고 인정된 차액보상 청구권은 금융시장

사업에 대한 해당은헝의 기급 출자로서, 연방은(g에 대한 리파이넌스 요청시 담보물로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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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근거자료 : 1950년 5윌 31일자 작성 동독 금옹체제 통합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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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는 원래 국가에 데한 은형의 부채로서, 부채 1번에도 해당 가능함. 2번의 대외부채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득 마르크로

낮게 책정된 대외부채의 
"

가치정정' 이 불가피했기 때문임.

a ) 245억 마르크의 잔고에 대한 교환으로서, 이 잔고는 대외부채에 대안 가치조정을 거친 신용대부(312억 등득마르크)와 1348년 화
폐개혁시 일시불 기초자금(지폐 및 동전 포함)에 따른 채권(4십 9억 마르크)을 차감개정 하였을때 대외부채 생산준비급과 등일안 수

치를 보이게 됨.

b) 븐 도표의 대외채권(자산 2b)과 대외부채(부채 2b>는 89년말 시세로 평가唱. 최종 교환시에는 90년 6월 30일의 시장시세가 적용

됨. 이때 명시된 금액은 약간 낫아질 것으로 추정됨(부채 2b에는 내국인의 외화 예치금도 포합唱).

c ) 90년 1월 1일부터 발셩한 외국인 예치금 외화에 대한 교환비율은 3: l, 그 밖에는 2새이 적응4.

비 2천 동독마르크x3백 2십만-64억 DM, 4천 동독마르크>CI천만-4삐억 DM, 6천 동독마르크x3백만-80십억 ON니 합계인 646억 DM

이 l: 1의 비올로 교 환될 : 나머지 1천 6억 동독마르크는 2: l 비올로 고 환묑.
e ) 89년 말일자 예치금 총액 2십 1억 동독마르크는 2새의 비舍로, 나머지는 q:1의 비올로 교꽜唱.

f) 대외부채의 가치수정에 따른 선용대부(3백 12억 동독마르크)와 IS48년 일시불 기초자금(지폐 및 동전 포함)에 따른 채권(4십 s여

동독마르크) 증 일부는 차감계정될 : 수치상으로 남게 되는 잔액(S백 1억 동독마르크)은 조 정항목의 삭같명므으로 처리됨.



부륵 s ; 19闢년도고趾독으LT致]톡의 지儒礎으

양독간의 용역 및 자본거래 총결산은 1959년을 그 마지막으로 한다. 화폐 
' 

경제 및

사회통합과 더불어 이러한 내독관계는 이게 그 의미률 상실하였다. 
'

1關9년도 양독간 용역 딜 자본거래는 서독이 12억 DM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종결되

었다. 이로씨 차변잔고는 전변과 동일하다. 동독내 정치구조의 면화 및 경제개혁 움직

임에도 불구하고 동독과의 총지불 거래 결산은 전년과 다를 바가 없다. 반면 弱년 11

월, 12월 두달간의 추이변화는 지불결산구조에 현저한 영향을 가져왔다.

89년도 동독과의 물품 및 옹역거래 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서독이 현저한 우세를 보

였다. 88넌만해도 차변잔고가 4억 DM에 달하였으나, 89년에는 20억 014의 욕자暑 보였,

다. 이러한 큰 격차는 동독과의 웅역사업, 특히 여행사업 분야의 신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동 
' 

서독 경계가 개방되자 동독 여행객들이 서독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는뎨, 이에 따라 여형수입이 대폭 중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동독인들은 연방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

환영비" 의 대부분을 서독에서의 상품구입에 소비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입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대웅할목으로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을 들

수 있다. 동독 여형자들에 대한 지원비와 그 결과 중가된 여행수입으로 인해 재정거래

규모가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대차대조표상의 균형이 깨어지는 결과 따위는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지불롱화" 면에서도 89년에 들어서 실제 변화한 것은 거의 없다, 89년도에

있었2 청산단위 지불거래(버]暑린협정의 일환인 
"

고정지불거래" (8ebundene Zahlungsv

er kehr))는 소위 
"

자유통화" 로는 13억 DM이 동독으로 유출되었는 바, 동독여행자들에

대한 실제 지불금과 동독에 대한 서독의 공꽁비용 지불금(통과료 및 기타 도로사용료)

이 여기에 포함된다.

쓰흐/으

지난 3년간 부진했던 내독교역은 89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89년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반출은 전년에 비해 12%, 반입은 약 6% 증가하옜다. 이로 인한 서독의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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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8년 2억 OM/VE에서 89년 6억 OM/VE로중가하었다. 89년도 대동독 반출량 중가는 89

년 가율부터의 정세변동애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

전통적인' 교역구조의 발전추세에

기인한 것이다. 90넌 I/4분기에 들어서는 대동득 반출량이 - 게절과 관계된 사항을 배

제하였을때 - 다소 부진세를 보였다.

30년 4윌과 5월중 이 추이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는데, 2월과 3월에 비해 반출량이

약 60%중가하었다. 이 밖에도 90년 초부터 서독회사들은 베를린협정 지역 외에서도 물

품을 동독으로 반출하였는 바, 이로씨 장벽개방 후의 양 국가간 - 튜히 베를린협정 지

역 외에서의 - 교역량 증가치는 내독교역 통계에 전부 포착될 수 없었다.

동독으로 반출되는 총물품중 원자재와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국가와의 무

역에서와는 달리 매우 높은 편이다(38%). 특히 지난해에 들어 동득은 서독으로 부터 비

철금속(+38%), 제철 및 강철(+IO%) 그리고 화학제품(+72에들을 대량 구입하였다. 자

본재 증에서는 진기제품(+22f빠과

� 

기개공업제품(+13%)의 반출이 크게 중가하였다. 그

러나 현재 동독산업이 투자품목을 절실히 필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동독으로의

총 반출량에서 이 부문이 차지하는 38%라는 비율은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종전과 다

름없이 중앙동제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동독의 무역정책은 일반 경제 제분야에서 드러나

는 수요불충족 현상만을 주로 서득으로 부터의 반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방칭을 계속 고

수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동독 주민들의 일반 소비욕구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 지난

해 소비품목 반입량이 3. 5%감소될에 따라, 이 품목이 전종목 총 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IO%도 채 못되었다. 90년 초반 동독으로의 소비품 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는 바, 이는 그동안 동독정부의 물품 반입정책이 동독내 잠재수요를 얼마나 억눌러 왔

던가를 여실히 입중해 보였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반입 
' 

반출이 이루어지게 된

30년 초부터는 소비품목 부문에서 현저한 신장이 엿보이고 있다.

90년 4, 5월간 식품 및 기호제품 판매는 전년에 비해 4배, 소비품목 판매는 2.s배

가량 중가하였다. 반면 자본재의 중가는 2496에 머물렀다. 현재 동독에 내재하는 자본재

에 대한 수요증대 추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서 현저한 반출중가가 있을 겻으로

전망된다,

동독으로부터의 반입은 6%정도 중가하였는 바, 이는 동독으로의 반출 중가폭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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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해당된다. 반입 
b 

반출 품목의 불균형 구조는 89년에 둘어 더옥 심화되었다, 원자

재 및 생산제품의 반출중가폭이 tO. s%률 기록함으로 해서, 이 사업부문이 전체 반입량

에서 차지하는 비올은 so%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자본재(특히 전자 제품) 부문에서도

중가가 있었으나(+13%), 이는 서독으로의 총 반입량의 t6i 정도에도 채 못미치는 수치

이다. 동독 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한 물품의 제공이 어려34을 뿐 아니라, 이

들이 질과 가격면에서도 국제경쟁력에 VI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서독이 경기호황율 보이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시장세를 탈 수 없었다. 심지어 闢년도 소비품 생산업

체의 판매량은 건년에 비해 감소 현상을 보옜다(-l%).

작년의 경우, 양독간의 롱과무역에서는 현저한 교역량 증가가 있었는데, 이들 사업

은 
(i

자유통화60 로 지불되었다. 서독측은 서독거래처가 외국으로 중개 판매한 동독제품

에 대해 약 10억 DM를 지불하y다. 이들 품목은 주로 동독제 강철제품 및 식품들이었

다. 반면 동독은 서독 통과무역상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대해 11억 OM의 반입

비를 서독에 지불하였다. 이들 품목은 주로 곡물, 화학제품, 비철금속 및 기계제품 등

이다. 이로써 결산상으로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1억 OM정도가 유입된 셈이다.

용역사업 및 이전지출 결산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89년도 옹역사업 부문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s억

DM의 적자를 내보었던 闢년에 비해 89년도 동독과의 용역사업에서는 서독이 13억 DM의

흑자를 보였다. 청산단위로 지불결제묀 용역사업 거래(Service trensaction/Dienstleis

tttn gstraneaktionen)에서는 약 2억 OM/VE의 흑자를 보임으로써 68년과 비교했을때 (3억

DM/VE) 큰 변화가 飢었다. 위탁 가공 수수료와 운송사업 및 금리지불 둥에 따른 서독의

실수익은 수수료(Provision/Co issiorl), 전시비용, 동독쳬신부와의 차액비용 조정을 위

한 연방체신부의 지불금 그리고 서베를린과 관계된 지불骨(오물 및 하수제거, 지하철

딜 전철 협정 ) 등의 총 실제지출비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상호간의 용역사업 거래에서

서독이 옥자를 보이게 뒨 중요한 이유는 
"

자유롱화" 에 의한 지불 때문인뎨, 륙히 서독

측이 얻은 여행수입이 그 주를 이루었다, 이 수익금은 88년도에 6억 DM옜다가, 關년에

는 27억 DM으로 급중하였는 바, 그중 24억 DM가 동년 제4분기 안에 획득한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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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방문객들의 소비물품 구매가 동인으로 작용한 이 여행수입은 원칙과는 달리 대차대

조표의 물품거래 항목에서 제외시臧다. 이에 대웅하는 결산상의 항목은 동독으로의 이

전지출로 정리되어 있다. 그 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방단체에서 동독 방문객

들에게 지불한 지원금은 88년도에는 4억 DM에 불과하었으나, 89년에는 약 24억 DM에 달

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작년 
"

자유통꽈' 로 일괄 통과비 5억 2천 5백만 OM,

도로 사용료 5천만 DM, 쳬류허가 수수료 4천 5백만 DM이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이 밖에

도 동독은 Genex-선물판매정에서만도 2억 s천만 OM의 수입을 거두었다.

반면 Al독에 거주지가 있는 자들은 적립금 봉쇄-협정(Sperrguthaben-Vereinbarun8)

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동독내 은행구좌로부터 4천 7백만 DM를 서독으로 이전시킬 수 있

었다. 69년도 전체 이전지출 결산에Al 서독은 전쳬 33억 OM의 적자를 보았는데, 전년에

는 13억 DM이었다(일괄적으로 게산된 동독에 대한 특별지불금은 화폐 
' 

경제 
' 

사회통합

과 더불어 그 시효가 만료된다. 예를 듈어 90넌도에 8억 6천만 칡으로 인상된 일괄 통

과비와 적립금 봉쇄 협정이 이에 해당된다).

동독과의 지불거래

통게에 나타난 89년도 동독과의 자본거래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88년에는 s

억 DM이 유출될). 서독측이 이용한 연방은행의 Swing 섄용대부는 9천 7백만 014정도에

그쳤으나, 90년 상반기에 가서는 큰 변화를 보였다. 30년 6월말 동독은 약 5억 DM의 Sw

in g 신용대부를 제공管았다. 통합조약내 협정에 따라, 이 최종결산 잔역은 고정지불 거

래 종료와 함께 동독측에 의해 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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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결산

단위 : 10억 DM/생산단위(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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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독 화폐 통합 :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결단 
11

본고는 1990년 7윌 1일 부로 발효된 서독과 동독 간의 경재 및 화폐 통합을

주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l) 국가 롱일은 독일 몽합 과정에시 주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재 롱합힉 실시된 지 불과 수 걔윌만에 달성되었다.

우선 1990년 초반의 동독 경제 실테를 간략히 걔괄Al 봄으로써 동독 경제의

붕21 배경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양독간의 통게 자료 비교는 이들의 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치 및

겪제학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경제정책상의 두 가지 대표적 정제 적응

방법들에 대해 고촬해 보기로 하據다. 이 모딜들은 경제, 정치 및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각기 상이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적응 방안을 둘러 산 정당

간의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이론적 모딜들을 소급해 봄

으로씨 정치적 唱정에 의해 성급히 추진된 화폐 통합의 배졍을 밝텨 보기로

하겠다. 언방은행의 자올성 문제를 간략히 살괴 본 다음, 끝으로 194B년에

실시된 화폐 개혁과 1990년의 화페 통합을 비고해 보겠다.

2-I. 동독 경제의 실태

오랫동안 동독 경제는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동구 경제긴들

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 평가만은 아q었다. 이와 관련 동독 정치

수뇌부는 수차에 걸쳐 동독이 세계 10대 경제 주도국에 속한다고 선전을 하옜다

(Mittag, 1966년 참조). 서방 관측자들 역시 동독 칭찬에 인식하지 않았다:

70년대 초반 이후 동독의 정치 
' 

경제 
'

사11 
' 

문화는 - 세계 경제 조건의 악화와

豪 이 자료는 」tndreas 8ttsch, Ole deutsche - deutsche frehrun gsun ion;

Politisches Votum trotz oe kono●ischer Bedenken, in: Die Politik

zur deutschen Eirtheitl Proble●e - Strate g ien 
- Kontroversen,

UIrike Liebert/ Wolf gang Merkel (Hg. }, Leske + Budrich, OpIaden 1991

pp. 18S 
- 207를 전문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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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문에서의 일부 되조에도 불구하고 - SED (동독 공산당) 시각에서분만

아q라 실제로도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 1986년 제10차 당 대회에서 SED는

성공적인 동독 경제 결산 보고서률 제출할 수 앴었다 (GIaessner 19뻬: 11

참조).

서방 경제핀에서 경제 성장의 척도로 사용되는 GNP성장률, 취업 동향, 뭏가

상숭률 및 정부 에산 운영 결산 등과 관련한 동독의 공식 통게에서는 동독 경제의

실질적 발전을 보여 주었다 (경제 감정 전문 위원회 1990: 11번 참조).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1989년 가을 정치적 대변혁이 진햄될에 따라 동독

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붕 양상을 내보이게 되었는데, 이로411 지금까지 믿을

만한 자료로 간주되었던 동독 롱계는 모두 거짓이였으며, 이들 자료는 열악한

경제 상태를 교묘히 은41시키는 얄팍한 수단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요컨대, 동독

정치 체제 상의 위기란 그 혁심에 있어선 동독 경제의 위기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었다. 다음에서는 최근 10년 간 급속히 악화된 동독 경제 위기의 배경을

간략히 삳피 보도록 하겠다.

70년대 초 
'

올브리히트 시대 
'

에서 
'

호녜커 시대 
'

로 동독 정권이 그 장을

달리 하면서 경제 전략에도 변화가 일어 났다. 다시 말해, 울브리히트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1963년에 시작된 
'

국민 경제 기획 
' 

운영을 위한 신경제 체제 
'

(NOeS: Neuen OekonolUischeo SyEtenl der Planun g un d Leitttn g der Volkswirt-

sc haft )라는 경제 실험 단계 또한 끝을· 보게 되었다. 경제 찰성화가 기업들의

자율성 강화를 표방하였,으며, 
'

기간 산업 
'

에 대한 平자 중대를 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구조 전환 정색을 시도하였던, 그리하여 중앙 계획 경제 체제를

뒷전으로 몰아 낸 이 실험 모델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옜다.

그 결과로 호녜커 집권 체제 하에서는 동독 경제가 다시 중앙 집권화되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DIW 1284i 37-48 쪽). 그 당시

막 시작되었던 서방과의 긴장 완화 정잭에 힘입어 동독측은 투자 대신 소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71년에 있었던 제5차 8ED당대회는 
'

국민 생활 개선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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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 
'

로 쳔명하옜다. 그 구체적 조치로 소비 제품 생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주택 건설 촉진과 같은 야심적인 사회 복지 방안 등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동독 경제는 1976-1980년 5개년 계획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70년 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동독의 대외 경제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수출 수익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석유 수입비로 소련에

지불해야 했으며, 1975년-1380년 5년 간의 대서방 외채는 두 배로 중가,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Haendcke-Hoppe 1989: 643). 따라서 1981 - 1985년

5개년 계획에서는 이 대서방 부채 감축 문제가 제 l 과제로 제시되었다.

1981년에 있었,던 서방 은헝에 대한 폴랜드와 루마니아의 지불 이형 능력의

상실은 동독에 대한 신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구체적 일례로 동독은

더 이상의 신규 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서방 수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화 지불 수입품에 대해 같축 정책을 펼쳐야만

하개 되었다. 그 결과로 국내 물자 조달 사경이 악화되고, 성장 저하 현상이

초래되었는데, 동독 지도부는 이른 바 득립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수해야 혔다. 처음부터 동독은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동독은 한편으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고역을

해 나가긴 혔지만 그 밖에는 - 특히 서방으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

자립 경제 (Autarkie[ 
'

경제적 독립성 
'

Haendcke-Hoppe 1989: 645 참조)를

표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안 여1로씨, 동독은 금속 가공 산업의 부품 중

5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옜다 (반면 서독의 부품 자체 섕산 비율은 17%이며,

나며지는 수입을 함 (Hoffmann, 1990)).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국제

분업화를 롱한 비용 절같 효과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옜다.

심각한 졍제 위기에 처하게 된 동독은 이같은 자급 자족 경제 방안을 에q지 경제

정책에도 적용,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다: 석유를 국산 갈탄으로

대치시킴으로씨, 갈탄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절약 조치에 의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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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소비를 1978년 1천 8백만 톤에서 80년 대에 들어서는 1쳔 1백만 톤으로

억제시킬 수 있었으나, 전채 석유 수입량은 계속해서 연간 2천 3백만 톤의

규모로 유지되었다.

제품과 원유는 석유 가격이 높아질 때 나머지 석유를 서방에 수출하値는데,

이런 방법으로 동독은 무역 적자를 상쇄시컬려고 하였다 (Come(sen 19開: 75).

그 규모는 다음 수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71 - 197S년간 동독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석유 제품의 비중은 3.4i에 불과하던 것이, 1976-1980년 제 s 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9.0%, 심지어 t982년에는 28. 7%로 중·가하였다 (DIW 1984:

401, 도표 52),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가난의 표시었다. 이로4111 동독

경제는 개발도상국 수출 구조의 양상을 내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이는

환경을 대가로 하여 fl약한 경제 구조를 은폐시키는 처사로서, 갈탄 소비 중가에

따라 엄청난 환경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어렵게 수출율 홍해 얻은 수익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국민 소득 성장의

대부분이 경상 수지 (Leistungsbilanz) 개선에 투입되었다: 1981-1965년 평균

국민생산소 은 4.3w의 성장을 보인 반면, 이 국민소득의 지출을은 0.296밖에

중가하지 않았다. 이같이 제한된 여견 하에서도 동독 정부는 가급적이면 국민

소비에 대한 타격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 하여 국민 소비는 2.2%, 사회 소비

(주택 건설 방안)는 0.9%의 소폭 중가를 보일 수 었었다. 동독 정부는 가격

보) 정책 (Preissubvention)을 통해 개인 소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쟬제

발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86년도 정부

예산 중 19. 4%가 가격보조정책방안에 사용되었,다 (1980년에는 10. 5g).
Z)

이같은 국민 복지책은 그 대신 다른 부문, 투자 부문에서의 절약율 강요

하였다: 그리하여 투자 부문 예산은 연평균 5.3%의 감소를 보였다 (Come1sen

1990:77). 80년대 중반기에 석유 가격이 인하되자 동독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입 제한을 강화하옜다, 이로써 동득 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5 개년 게획 목표 달성은 점점 더 요원한 희망사항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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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았다.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루자는 1970년 이후로 점점 줄어

들었다 (1970년: 16. I%, 1975년: 14.8%, 1980년:, 12.4%, 1985년:8.l%). 급기야

이는 총생산자본의 노화헌상을 초래하였다 (Come1sen 1970:77). 바로 여기에

동독 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개 된 결정적인 이유가 놓여 있다. I OM

어치의 수입을 위해 급기야는 4.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동독의 생산성 저하가 어느 정도나 심각하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Kromphardt/ Bruno 1990:312). 1980년에만 해도 l OM에 대해 
'

2.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하면 되値었다 (DIW - 주간 보고서 14/1990: 173).

요컨대 이로씨 동독 정치 지도자들의 경제 정책이 완전 실패작이었음이 중명

되었다. 소비 부문에 대한 자금 제편성을 통해 정권을 유지 
'

구축시키려다 동독

경제의 기반만 약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그룻된 정치를 위장하기 위해 실시된

조치들은 기본적언 섕활 조견을 파괴시키고, 국민 경제 자산을 축내고 말았다.

이 밖에도 실 섕활수준은 동독 주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옜다. 이같은

생꽐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동독 체제 비판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동독

시설

한다

양독

차단

1967

비교

취업

국민 정제의 q후 상태는 서독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i 산업

의 약 fl5 가

� 

1965년 내지는 그 이전의 서방 상태 수준 밖에 안 된다고

.

3)
다음 통계가 동독 섕산시설의 노후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설 AR 연수
5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이상

동독-

27 鄭

통0 露

21 繫

서독

40 驚

30 繫

5 露

간 결제 구조 또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시장과의 경쟁을

함으로써 동득 내 노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산업 업종별 비중은

년 당시의 서독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현재 경제구조와

해 보았을 때, 동독의 경우 제품 섕산업 (제조업, 농 
' 

임업 )에 종사하는

자들의 비중이 더 큰 반면 (58% 대 45%),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들은 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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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인력들을 포함시臧음에도 불구하고 서독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26% 대 as세 나타나고 있다 (Gerstenberger 1990: IS).

이 수치들은 양독간 경제 격차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해 준다

따라서 동 
' 

서부 독일 간의 경제 균둥화 달성이란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근 IS년간 CECD국가들의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 비교적

미미한 - 문제점들을 상기해 보았을 때, 동독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2-2. 뽕화 정책 모델 : 태帶 방안 (Konvertibi1itaetsloesune) 매

즉각적인 화폐 뽕깜 방법

동독 대변혁 이후 점점 더 드세어졌던 롱일에의 요청은 경제 균동화 조치가

절실한 사항임을 분명히 말해 주었다. 1989년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도 이주

물결은 
5) 그칠 줄 몰랐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우수한 접은 언력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함에 따라 동독은 경제

부흥에 필수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으며, 서독 역시 재정 및 사회적

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옴을 겪게 VI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동독 경제 상황

개선을 겨냥하는 정치적 결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특히 통화 부문이 큰 관십을 끌게 되었는뎨, 이는

화폐 개혁이 갖게 될 상젱적 효과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동독 통화 정책의

실패와 이로 인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롱화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새 롱와 정색으로서,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들이 거론되었다

- (비 태환성 동독 마르크와는 다른) 태환 가눙한 동독 자처i 통화 설치

모델과,

즉각적인 화폐 통합, D-마르크를 동독의 새통화로 도입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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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방법듈을 주장하는 뎨에는 당연히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물론

이들은 단지 시기 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배척 관걔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통일에의 염원이 압도적이었던 당시 펼치 상황에선 통화 부문에서도 방법 상의

이론은 있었을지언정 그 목표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드디어 동독에 
'

동지얘를 발7]할 때 
'

(Stunde der Genossenschaft) 가 왔다고

생각한다거나 
S)
, 아q면 

4

전정한y 사회주의 구축을 위해 
% 

제3의 방법 
r

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소수의 회망 사항일 뿐이었다. 따라서 경제 
' 

정책

상의 논의에서는 화폐 통합의 전 단계로Al 잠정적으로 마르크를 태환 과혤로

변형시킬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주로 거론되였다. 도입 지지자들은, 동 
' 

서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줄어 들을 동안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변 환율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내세%[다.

이 통화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님은 녀무나도 자명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천차만별인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못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방안들의 장 
' 

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 (예:

Leibfritz/ Thanner 1990i Goetz-Coenenberg 1990). 다음에서는 이 두 모델들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살퍼보도륵 하겠는뎨 (도표 l 참조>, 사안의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경제적 측면 외의 다른 측면 또한 동시에 고려토록 하겠다. 이를테면

화폐 통합 문제는 동독의 주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밖에

분배 문제를 둘러 싸고서도 여러 견해가 오고 갔다. 여하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독 정부의 조속한 화폐 통합 결정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 만은

아너었다는 점이다. 
'

즉각적인 화폐 통합은 
'

crae h progra e
'

(OECD 1990: 47) 내지는 
'

강력한

방법 
'

(harte ie g ) (Goetz-Coenenberg 1990: 26)으로 지칭되기도 하옜다.

이 방법은, 경제 및 가격 개혁 또는 기타 자유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동독 기업

들은 하룻밭 사이에 세계 시장과의 경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낙후된

기술 및 생산성, 시장 경제에 대한 경험 부족 그리고 동독 주민들의 서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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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성향 등에 힘입어 동독 경제의 전반적 와해라는 결과를 불러 일으臧다.

구체적으로 동독은 과거 데외 수출의 70%를 차지했던 COMECON지역 시장들울

健게 되었다. COMECON국가들로서는 만성적 외화 부족으로 언해 더 이상 동독

제품들을 D-마르크로 구입할 수 었1,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 백만 명에 이르게

될 집단 실업의 위험이 도리하였으며, 실업, 연금 및 사11복지보험 제겨1 구축을

위해 서독으로부터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급속한

화폐 통합은 인플레 현상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보롱 DM총 롱화량이

잠재 생산성 중가올보다 높을 경우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데, 동독 경제

붕고1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考겨1 될 가능성이 륙히 더 높아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 화폐 통합은 동독 경제 개혁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았으며, 조속한

개혁을 강요하였으q, 사실 이는 연방 독일 법률의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이로써 동독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듈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飢었으며,

금흥 
' 

화폐 정책 차원에서는 연방주 (Bundes1and)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Pohl

1開0: IO). 따라서 정치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동독의 개혁과 시독과의 국가

통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 되고 말았다.

반면 동독 마르크를 태환 화폐로 잡정 변형시키는 방법은 
'

점진적인 전著 방법

으로서, 국제 시장 적응에 따른 (필수적인) 구조 전환을 가능케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이 방법 역시 개혁을 내포하고 있다. 구쳐1적으로,

새 동화가 제대로 제 기눙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완 통제와 국내 경제의 자유화

(가격 개혁)가 선결되어야 雙다. 저환올은 화폐롱합 방법과는 반대로 동독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

완충 역할' (Schtltzwa11)을 하게 묀다: 즉, 수입품 가격은

비싸지는 반면 수출품 가격은 낮아지게 묍으로써 동독은 판매 시장을 팍보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구조 젼환으로 초래 될 실업자 수는 소규모로

그칠 것이며, 설사 해직 사례가 생긴다 해도 급작스럽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용시장 측면에서도 이 방법은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 즉, 노동 쟁의가

발섕했다거나, 아q면 생산성 중가율 이상의 임금 인상이 있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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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올가를 유동적으로 조정함으로씨, 국내 물가 발전 추세에 따른 대외경잼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독의 주권은 즉각적인 화펴1통합을 채택하었을 띠보다

더 획%대된다. 이를테면 동독은 자율적인 환을 책정을 롱해 경제 적응 과졍에서

발성하는 문제둘을 어느 정도 스스로 ell결할 수 있으머, 서독 정부 정책과 상이한

경제 정책율 퍼 나갈 수도 있걔 된다. 설사 著올가가 고정된다 할지라도 이때

처하계 되는 상황은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양상을· 띠겨1 되는데, 실지1로 오지리는

15년간 OM에 대한 고정환올 통화정책을 고수하뎐서도 서독과는 별도의 국내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Scharpf IS87). 물론 거대한 구조 전환 상의 어려움에

처한 동독이 필수불가결한 변혁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개혁이 늦어절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장기간 동안 서독의

재정 왼조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이같은 상항에서 대두되는 또 다른 커다란 문제는 서독과의 국경 개방으로 인해

동독 경제 부흥에 없어Al는 안 될 우수 인력들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화폘 통합방식을 채틱하더라도 이같은 위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q지만, 태환성 방식의 경우 그 정도가 월신 더 심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독에서 취업하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익은 동독에 낱아서 일할 때 받게 될

임금보다 몇 배 이상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t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안들이 제시되였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사민당 위원 안드리i아스 뷰로스 (Andreas v, Buelos )의 제안을 들 수 있는데,

그 는 동독주민들의 서독 입국을 5년 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었다.7) 이는

또 다른 장벽의 설치로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서독이 주도한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이 요청은 당언히 거부되였다. 또 다른 예로서, 동독 사민당은

기민당과의 연합졍부 구성 협정 방안으로 다음을 주장하옜다: (신탁청을 통한)

국멱 자산 지분을 최고 8얘6 까지 가격을 낮춰 동독 국민들에게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급된 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매매를 중지시키고, 서독 이주시에는

이를 반환토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동독 경제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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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분의 가치는 현저히 상숭필 것이며, 이는 다시금 이 지분소유자로 하여금

동독에 낱아 있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8)

이 밖에 다른 여러 경제학자들도 개인 재산 형성이 동독 잔류에 미치게 될 궁정적

영향을 인정하6[다. 그리하여 주택 소유권율 동독주민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Leibfritz/ Thanner 19節}. 10넌 간의 주거 임대세 지불을

롱해 주택에 대한 소2권 취득을 가능케 하고, 이주 시에는 소유권이 상실되도록

하옜다, 소기업 소유권은 임직원들에게로 이전시키고, 국영 기업 (VE비은

주식회사로 변경, 주식의 50%를 직훤들에게 배당할 것율 요구하옜다 (Gros/

Steinherr 1990).

지금까지 살괴 본 바를 요약해 보자면, 즉각적인 화폐 통합 모델은 통합과정율

가속화시키며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

롱일 
'

(Einheit)이라는 패라다임

(P%radigma)을 따르고 있다 (Goetz-Coenenbet·g 1990: 目). 이 밖에 독일의

통일을 소련측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유리한 국제정치상창 역시

이 방법을 짓밭침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즉각적인 화폐 롱합으로 인해

동독 주민들은 순식간에 복지 향상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

예치금의 가치가 올라 갈 것이며, 소득에 따른 구매력 역시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제품의 구입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물론 이 때 분배상

불균형이 생기는 탄점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격보조금의 폐지에 따른

초반의 파급효과로서, 기본 생필품들의 가격은 급격히 인상되는 반면, 고급

상품의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이같은 발전 추세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보유, 급격한 소득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 전환 과정에서

실업자가 되었,거나 또는 사회 보조금 수혜자와 같은 저소 층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감수해야만 한다

(Mueller-Krumholz 1990: 294).

이와는 달리 태완성 방법은 통합 과정을 서서히 전형시켜 나갈 것인데 따라서

이는 
'

접목 과정 
'

(Zusammenwachsen)이라는 패라다임을 따르거나 (Go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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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nenberg 1990:3), 아니면 서독의 대 동득 감득 포기를 의미하는 참여 정치

양상 (Partizipatorisches Politikbild)을 내보이게 될 것이다. 전환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唱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

연대적 
'

해결

방식이라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조속한 복지 상숭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외제 상품의 공급은 용이해지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는

국내 제품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괴보았둣이 (각기 장 
' 

단점을 갖고 있는) 이 두 통화정책 방법들은

경제적 대표 지수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져 올 정치적 파급 효과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무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두 방법들에 대한 선호도 역시 달라질 것이다.

도표 I : 두 통화정책 모엘들의 특징

l

l
l
l
l
l
l
l
l
l
l
l
i
l
l
l
l
l

경제적
측 면

정치적
측 면

l

l
l

i
l
l
l
l
l
l
l
l
l
i
l
l

l
l
l

태완성 방석

- 구조관i옹에의 압력 완화

- 국산제품에 유리하게
구매력 발전

환을을 통해 국내
가격구조로 인한
국제 경졍력약화를
방지

- 점진적인 적응과정은
대량 실업사태 방지

경제개혁과정의 부진
우러

우수인력 이주 위험

동독 스스로 문제
해결 가농

동독의 경제정책 상의
주권 유지

서독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l
l
l
l
l
i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즉각적인 화폐동합 방식

개혁 (가격 개혁 등)의
즉각적인 실시
'

준비과정없이 세계
시장과 경쟁상태에
돌입

'

등독경제의 전반적
와해

'

CON[CON 판매시장
상실

- 대량 실업 우려

기업들의 청산 문제

- 강력한 정치적 의사 표현

-

'

동독의 통화 및 경제
정책상의 자율권 포기

' '

독자적 방법 
'

포기

' 

서독의 즉각적인

l
l
l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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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 - . l
l 분배 상의 l
1 문 제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

執 l
y崗 州 蜀 ' -L
각적인 복지상숭의 포기 l

l
외제 상품의 구입이 l
용이해진 대신, l
그 가격은 높아짐. l

l
초반 임금 수준이 낮은 l
대신 긍정적인 경제 l
발전시 급속한 소드 l
향상이 예상됨. l

l
연대적 부담 분담; l
' 

저소독충을 위판 l
고소득충의 l
상대적 손실 l

.

)

대규모 보조 필요 l
l
l
-i

. 에치금 등의 실질 가치 l
인상에 따른 즉각적인 l
복지 상숭 l

l
저혐한 가격으로 외제 l

l
' 

빈민충, 실업자 등의 l
소득 저하 l

l
'

고소두충의 소득 향상 l

l
l
l
1

2·-3, 화페 營합을 들러 산 논쟁: 견해 차이 및 수정

연방의호1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 잉그리드 마테우스 - 마이어 여사는 (월

중순에 있었,던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동독과의 즉각적인 화폐

통합을 제안하였다 
9)
(M.tth..u. - M.i., 1990). 연방 재무부와 경제성은

이 제안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이는 q무 성급할뿐만

아q라 동 
' 

서독 경제 발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여겄기 때문이다.

1990년 1월 26일 연방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

만병통치약'

으로 보는데 대해 반대하며, 동독 개혁 과정에 필 1한 것은 
"

냉정한 판단과

현실감각" 이라고 언급하였다, 
"
… 동독 경제가 기본적으로 서독 경제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한 화폐통합은 동독에뿐만 아니라 안정된 서독 D-마르크에도

피해만 안겨다 줄 것이다, 경제가 우선 탄탄해져야 화폐통합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M 
IO)
이어 2월 6일, 하우스만은 화폐통합에 대한 0단계 방안을 제시

하옜다. 그는 동 
'

서독간 경제 
' 

화폐통합을 EC내수시장이 시작되는 1993년 초

까지 완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PA Il 90: 2).Il)

제 1단계에서는 서독으로부터의 신용대부 지훤과 경기안정 장기융자 둥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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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동독 졍제 전환과 동독 마르크의 부분적 태환을 가능토록

하옜다. 제 2단게에서는 전 제품에 대한 가격의 자올화와 동독 통화의 완전

태환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 3 단개에서는 양독 경제정쟬들을 일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동 통화로서 D-마르크를 동독에 도입시킬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하우스만은 고정 환을제 하에서도 현저한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변경을 가능케 하는 태완성 방법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바로 그 이튿날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1930년 2월 7일

暑 연방수상은 내각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동독측과 즉각적인 경제 및 화폐

통합에 대한 협상을 벌일 것을 지시하였다 (PA 11/節: I i PA 44/90:2). 연방

재무장관 바이겔과 경제성장관 하우스만은 경제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수 飢었다. 서독 정부는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주장하는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12)

첫째, 동독의 현재 상황은 항의 시위와 Al독으로의 끊임엾는 이주 물결로 인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 서독 정부측으로서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동독주민들에게 희망의 선호를 보내야 할 때이다

둘째, 화폐통합은 동독으로의 서방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화폐동합과 이의 근거가 되는 국가조약은 정치적 통합을

더 이상 저지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밖에 서독 법규의 도입으로 정치적 통일에의

압력이 증대될 것인 바, 이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성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 정부가 화폐통합쪽으로 그들의 입장을 변경시킨 반면 야당인 사민당은

자체 내에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13)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이 제일 먼저

즉각적인 화페통합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곧 이어 사민당 수상 푸보자였던

라퐁탱은 이를 
' 

매우 그릇된 판단' 이라고 비난하였다. (Spiegel 22/1990: 28)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은 화폐통합을 지지하는 이유로 - 연방 정부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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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동독 경제의 위기와 서부로의 이주 물결을 언급하였다. 특히 화페롱합을

통해 동독 경제의 구조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데하였다 (Mattaeus

- Maier 1990i 1990 a ). 반면 정치적 차윈에서는 화폐통합을 롱해 연방 정부의

의도와는 삶반되는 점진적인 롱합과정올 추구쿄자 하였다: 
"

화폐통합율

실시하여 이 보다는 필씬 힘든 정치적 국가통일에의 니무 성급한 요청을 어느

정도 전정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Mattaeus - Maier 1開0 a 65).

사민당 내 반대파인 라퐁탱은 이 화폐롱합 방식을 반대하었다. 그 는 화폐통합

으로 말미암은 동독의 경제적 부답을 우려하며, 우선 사회복지보험제도, 노사

공동계약제도 그리고 재무행정제도부터 구축시키고 나서, 동독-마르크를 태환

가눙한 통화로 만들어 대외경제적 적응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갑른을박의 상황에서도 조속한 화폐통합이 겨냥하는 목표에 대해서만큼은

제 정당들 간에 큰 의견의 차이가 飢었다, 반면, 
' 

경제 감정 전문가들'

(oekonomischen Sachverstands: 경제 5현)과 정책 자문인들은 이 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인 반웅율 보였다. 이들은 태환성 방식과 점진적연 적옹방식율

선호하였다,

언방은행도 처음에는 즉각적인 화펴1몽합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2월 5일 푀엘

(Poeh1) 연방은행장은 이같은 방식을 
"

시기 상조" 라 지적하며, 이런 류의

제안들은 
"

매우 허황된 것" 으로 지적한 바 있다 (PA ll/90: If). 그러나

동독과의 화페통합이 결정되자 연방은행장은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Ii) 물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연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

결정 그 자체는

연방 정부의 정치적 걸정으로서, 이에 데한 책임 역시 연방 정부가 져야 한다"

(PA 12 90: l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 일부 중앙은형 자문위원들도

즉각적인 화폐통합에 반대하는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화폐통합은 
'

성급할' 뿐만 아니라,
'

잘못宅 방법 
'

(Noel1ing, PA 25:4f) 이라고 하는가 하면, 화폐롱합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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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간의 
' 

시간을 두고' 잔형시켜 나가야 한다 (Hesse, Frankfurter Rund-

sc hau, 90년 2월 20일)라2 주장하며, 점진적인 태환방 (K,.....g.th...i.)15)

(Storch, P」A 26:Sf)을 원하는 자도 있었다. 이같은 비난들은 또한 연방은헝의
'

해결사적 
'

간여를 인정치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연방은형이 화폐통합으로

인해 물가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며, 만약 실제로

이같은 위험이 도래할 경우, 엄격한 통화 및 신용대부 억제 정책으로 대응할

것 임을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Schlesinger, PA 32; If. ).

경제 같정 자문위원회와 같은 주요 경제정책 자문기구와 세겨1경제연구소

(Institut fuer We1twirtschaft)와 같은 경제문제연구소들은 결정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경제감정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제츨한 특별평가서에서

즉각적인 화페통합을 반대하는 대신, 동독 마르크를 0-마르크에 연계 (Bindung)

시키는 태환성 방법과 한시적 외환거래통제를 주장하였다 (Sachverstaendigenrat

1990: 32-40), 또한 경제감정자문위원회는 콜 연방수상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즉각적인 화폐통합이 불러 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며, 재차 태환성

방법을 변호하였다. 
16)
이 밖에도 01W-연구소장 호프만 (H.ff.... 1990),

국제경제 연구소장 호스트 지버트 (PA 23/90: 7f, i PA 28/90 5f. ), 경제 5현

중의 한 사람인 류디거 폴 (Pohl 1990i 19SOa)과 기타 여러 유럽 경제학자들

(Collier 1390)이 앞으로의 경제발전 추세를 우려하는 진단과 회의적인 입장들을

기술한 보고서들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 l/3에 달하게 될 실업율

(2백 5십 - 3백 만명의 실업자)은 동독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q라 이는 연방독일로부터 장기간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본 셩활 필수품의 가격의 인상에 따라 실제로는 소득이 같소

되어,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루르(Ruhr>

공업지역과 자르 (Saar) 공업 지역의 석탄 및 철강산업 위기 그리고 북해 연안

및 남해 연안의 조선업 위기 내지는 소위 국경 근접지역들 (Zonenr6ndgebieten)

에서 드러나고 있는 구조적 실업위기는 장차 양 독일 국가 간의 급작스련 통일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구조문제와 이에 따른 정치적 동요에 비교하면 한낱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Hoffmann 199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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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l [폐통합이 가져 올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동독지역뿐만 아q라

서독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독 연방 주무부처

들도 처음에는 이를 우려했음) 서독 정부가 이 방법을 선택한 데에는 분명히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에서는 그 이유를 고촬해 보기로

하겠다.

2-4, 연旨 정부의 결정 동기

하1당 정치가들의 형동을 설정하는 이론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Bud8e/

l(eman 1990: lOff; Aleeina 1989: 59f):

첫째, 
'

정치적 경제 이론 (Oekonomischen Theorie der Politik) 
'

의 전등

(Downs)과 
'

na tiona1 c hoice 
'

라는 가설에 입각한 이론. 이에 따르면 정치가와

정당들은 오로지 정권칙득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office-seekin8>, 대중으로

부터 인기틀 얻어 가능한한 많은 유권자 착보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

po lic y pursu it 
'

설에 입각한 이론으로써, 이는 정당의 이념 내지는

정책방안의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이론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호보충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 이미지를 분명히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가눙성이 높아지며, 이는 나아가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때 정치가가 관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잭 방안을 - 득히 이에 대한 각 정당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

관철시키기가 보다 용이해 진다.

동독과의 조속한 화폐통합을 결정한 연방 정부의 처사에는 이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즉 조속한 화폐통합은 연방정부 지도자와 그 정당의

인기를 상숭시켰을 분만 아q라, 정부 여당의 주요 정책 방안의 관철을 가눙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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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셩할 수도 있는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는 그 반대인

정치적 이점을 위해서는 당연히 감수되어질 수 있였다.

2-4-l. 화폐통합에 대한 시만들의 호응도와 경제적 기대

1990년 초반에만 해도 동독 보수파들이 국민의&1선거 (Volkska關6rwahl)에서

숭리할 확률은 매우 적었다. 이들은 세 분파 (COU, 04 몇 DSU>로 같라져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점 외에도 수 십년 간 SE0와의 제휴정당으로 있었다는

기민당의 과거 문제가 또한 불리하게 작용하옜다, 반면 사민당의 승리 가능성은

라이프찌히 청소년 연구소의 설문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매우 높았다: 2월

초순에 실시되었던 이 조사에 따르변, 사민당이 59%, 사회민주당 (PDS: SED

후속 정당)이 12%, 기민당이 Il%, Neues Forum이 4%, 자유민주당 (LOP미이 3%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민당 당수이자 연방 수상인 콜의 주도

하에 동독 보수당들은 
'

득일 연합당' (Allianz fuer 0eutschland>이라는 명칭

하에 통합되었으며, 이어 이틀 후인 2윌 7일 콜 수상은 조속한 경제 및 화폐

동합을 제안하옜다. 이로씨 D-마르크는 독일연합당의 선거 슬로건이 되었다.

즉각적인 화폐통합 안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호응은 대단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동독으로의 D-마르크 도입을 독일 통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시하였다. 구체적

으로, 1990년 4월 동독 주민들의 90%가 이를 찬성하였으며,17) PDS 당원들의 5%가

D-마르크 도입을 
'

좋다' 라고 평할 정도였다.

통일이 가져다 줄 주요 이익으로써 동독 생활수준의 향상 (39.79삐과 경제 부훙

(25. l%)이 지적되었다. 
IS)
화폐통합과 통일에 따른 부수현상으로서 경제구조

상의 심각한 적응 문제들이 또한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동독 주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들은 화폐통합과 동일의 큰 단점으로는 실업 (40.5%)과

사회복지같소 (27,fl% 를

�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시기 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반에는 통일로 인한 장점 (17.4%) 보다는 단점 (419삐이 더 많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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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점 (4.B%) 보다는 장점 (54.s%)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 서독인들은 전반적으로 호1의적인 반응을 보옜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를 그걸게 어둡게 보지는 않았다.

통일에 대한 기대

초반

' 

장점

' 

장 
' 

단점

' 

단점

장기적A로

장점

' 

장 
' 

단점

' 

단점

w

隆團 霧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동 독

17. 4%

37. 4舞

41. 0舞

통4. 8%

38.9篤

4. 9寫

서 독
IS)

l

12, 0露

37. 0%

48. 0완

46, 0%

으8. 0%

Il. 0억

이상의 수치와 통일 1년 후인 1991년에 거는 개인들의 기대 조사 결과를 살피볼

것 같으면 동독 주민들이 통일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적웅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옜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들 중 49.6%가 1991년

에는 그 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4%만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통일연합당 지지자들의 기대는 매우 큰 편이었으며

사민당과 자민당 지지자들의 기대치는 매우 낮았다.

서독언들은 동일에 따른 단점으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조세인상 (412삐,

일반적인 경제부담 (1%빠, 실업 (16%).

2-4-2. 주요 정책 방안 관철

정부 여당인 기민당으로서는 조속한 경제 
' 

화폐 통합 방안이 동독 국민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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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을 살뿐만 아q라 차후 선거에서 승리에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 외에도

기민당의 주요 정책사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는 또 다른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선거정책 분석에 따를 것 같으면 기민당 정책목표의 주요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K1ingenann 1987: 29Sf. ): 
'

기독교적 가치의 고수 (adherence to c hristian

va lues), 민주적 입헌정치 (democratic cons titutiona1ism), 자유 사회 질서

(liberal soc ial or der >,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social mar ket econoa y ),

유럽 통합 (European un ity), 독일 롱일 (reunification o f Germany ) 
'

.

기민당은 화폐통합이 경제정첵에 가져 올 파급효과를 노려 동독에 사회적 시장

경제의 도입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로는 이같은

방법이 성공할 경우 서독 내에서 기민당은 정치적 프로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과 힉로써 화폐통합문제를 둘러 싼 사민당과 자민당과의 논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구분지을 수 있게 된다는 전략을 지적할 수 있다 (K1ingenann

1987: 310), 동독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소지가 높아지자 기민당으로서는

국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독의 경제 사회가 서독 모델과 녁무 동떨어진

방식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였다. 서독 법 체제의 광벙위한 적용이

이를 보장해 주었다,

동독 주권의 제한은 득일 국가통일을 가속시臧다. 이로써 기민당의 또 다른 정책

목표인 통일이 바로 눈 앞의 사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2-5. 연방 은행 - 자을권 샹실

화폐통합과 교환율 운제를 놓고서 연방은형과 연방정부는 심한 의견차와 갈등을

보였다, 연방은행은 
' 

처음부터 양 정부 간의 회담과 조약협상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

,

'

연방은형의 주요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었음' (PA 45/1990:2)을

1990년 5월 31일 중앙은형자문위원회가 확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 수상의

화폐통합에 대한 협상 결정 그 자체는 연방은형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려졌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로써 연방은행의 자율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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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결과로 연방은행의 자율권이

계속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화폐통합을 위한 협상은 내각에 아무런 사전 몽보도 없이 暑연방수상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는 형식적으로는 언방법 제13조 3향인 
'

몽화정책상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 연방은행장을 참여시킬 것을 요하는 규정

(Deutsche Bundesbank 1967새13 인용)에 위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의미 상으로는 이 법의 기본 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처사는 아q었다. 이밖에

환시세 책정 내지는 롱화권 확장과 같은 문제는 연방정부의 소관사항이지

연방은헝이 담당할 성질의 문제가 아q었다. 사실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둥은

환율이 고정된 상태인 Bretton Woods체제 하에서는 빈번히 발생하였다 (Stura

1990: 284 ff), 변동 환올 체제로 바뀐 197314부터는 대외 경제와 관련한

연방은형의 기눙이 매우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연방은행은 독자적인 기준 하에

외환시장의 운영에 간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롱화권 확장은 연방

정부의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연방은행의 자율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같은 연방은행의 통화정책 상의 자율권은, 사회집단 간의 이해 관계를 초월

하는 반(l(ontre)-정부인 연방은행에 일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견규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연방은행법과 이에 따른 자올권은 원칙적으로

단순 과반수 지지 (einfache Mehrheit) 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스트 리아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자을적인 중앙은형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전혀 불가눙한 것은 아q다. 그러나 아적까지 서독에서는 어떠한 정부도 이를

진지하게 시도하지 않았었다.

화폐통합문제가 전개되기 전에도 연방은형과 骨 정부 간의 관계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연방은행측 의견이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주요 사안을

둘러싼 결정에서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협력에 관한 독일 - 프랑스 업정

(Sturm 1959[ 7f) 체결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법적으로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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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보하고 있는 발권은행에 대해 인사조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형사할 수

있었다 (Caesar 1987: 527i Sturm 1989, 1990). 앞으로도 중요한 인사조치가

줄을 힉을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현재의 상황에Al는 정치적 압력이 특히 가중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독 s개 주들은 그들의 주립 중앙은행장들을 중앙은형

자문위원회에 참석시킬 것이며, 연방은형 이사회 회원 수는 중가될 것이다

(Heemann 1990). 따라서 이처럼 눈 앞에 닥쳐 있는 중앙은행 자문위원회 인사

이동과 더불어 독일 통화정책의 결정기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형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지고 있다.

요컨대 형식적으로 화폐통합 결정 과정에서 연방은형이 차지하는 독자적 권리는

침해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뎨에 놓여 있다: 연방은행은 타협적

통화졍생 (akkoamodierende Geldpo 1itik}을 통해 역경에 처한 독일 국가의 과제

(실업률 상숭, 기업 파산, 물가 인상)의 해결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긴축동화

정책을 통해 타협없는 물가안정을 추구하느냐 라는 두 정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2-6. 目48년의 화페개혁과 1990년의 화페營暫 간의 현저한 차이

여러 관점에서 볼 때, 1990년 초 동독의 상황은 1946년 당시의 독일 상황과

유사하다. 그 당시 양 독일에는 생산기획, 가격관리 등을 전담하는 중앙형정

경제체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이 누적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차후 서독 연방지역에서는 이같은 경제적 문제들을 1948년 화폐개혁

조치에 의한 경제개혁을 통해 매결하였다.20)

동득 경제의 개혁을 둘러 싼 논쟁에서 1948년도의 상황이 자주 비교대상으로

거론되었다: 이를 통해 동독은 서독 
'

경제 기적 
'

의 선결조건이자 도화선으로

간주되고 있는 화폐개혁에 대한 신화를 자신들의 화폐롱합계획 실시를 위한

선저수단으로 이용코자 하였다. 
21 )

연방 정부 역시 이같은 비교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득일 경제기적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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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비히 에어하르트가 1953년에 발표한 기사 한 편을 정부간행물에 다시 한 번

게재함으로씨 그의 지원을 다짐하였다: 이 글에서 에어하르트는 롱일에 따른

경제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그같은 상황에서 발셩될 문제들을 (946년도 상황

에서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그는 
"소련 감독 지역의 통화질서 재조정,

다시 말해 서독 통화체제로의 도입을 필수적인 사항" 으로 보았다. (ebd, ),
"

양독 간의 경제격차, 특히 생산성 격차는 이로써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 두 경제권 구조가 유사해질수록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균둥화과정은 그만큼

조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이라고 하였다 (ebd. : IS>.

그러나 1953년부터 양 독일 국가 간의 생산성 격차 (이로뿌1 적응과정 상의 문제

역시 )가 현저히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여러 기본 여건들이

그 당시와는 양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현 동독의 경저1상태는 전후 푀해는

없었다하더라도 19銘년의 서독 상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그만큼 성공 가눙성도 적어 보인다.

1948년 화폐개혁 당시와 1990년 화폐롱합 당시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194B년에 실시된 화폐개혁은 한 통화권의 내부 경제 관계에만 국한되어

적용로1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고정尋舍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눙한

(adjustierbare> 환율이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1달라에 대한 D-마르크

환올은 1949년 4, 00 DM에서 4. 20 칠으로 조정되었다. 반면, 화폐통합의

경우, 이같은 환올적옹방법은 불가능하게 되며, 대회1경제관게와 관련된

수치 또한 고칠 수 없이 확정되게 될 것이다.

서독은 1948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0-마르크 평가절하정책을 펼쳤다. 다시

말해 尋올이 구매력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말이다, 그 결과는 수출에

대한 지원과 수입품 가격인상으로, 이는 외세에 의한 성장주도전략

(Strategie des aussen ge 1eitete Wachstum이을 용이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경제기적을 이룬 일본과 한국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Goetz-

Coenenbers 1990;34). 반면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통합은 동독마르크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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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격상을 의미하였다,

또 다른 큰 차이점으로서, 1989년의 경우, 경제적 면이나 사회복지 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입장에 있었던 서독에로의 문이 열려 있였다는 점이다.

양 지역 간의 생산성 격차는 동독 지역의 허약한 셩산자본시설에 그 주원인이

있는데, 이는 서부로의 이주현상을 초래케 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서독의 경우, 화폐개혁 이후 15년 간 동부로부터의 막대한 인력

이주를 감당해 내야만 했었다. 이로 인한 노동력 초과현상은 셩산성에 대한

노조측의 허상 (Produktivitaetsi11xteion; Ries이과 맞물려 타협적인

임금정책의 실시를 가능케 하였다. 반면 동독에서는 인력 부족 사태와

서독과의 임금격차를 이유로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가는 임금인상 요청이

관철될 수도 있는데, 이는 투자와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차이점으로, 나치 정부와 공산당 치하에서의 명령경제 (Ko關6ndo-

w irtschaft)만이 실시되처던 까닭으로 현재 동독의 
' 

시장경제적 사회간접

시설 
'

은 1948년도의 서독상考보다 될씬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의 평가에 따르면, 시장경제 도입은 
"

동독 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도전으로 , 는 2차 후 w 우보다 신 급 한 구조

및 인간 행동의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 
"

re presen ts a muc h greater

c hallen ge for the GOR econom y an d re ryuires greater s tructural an d

behavioural a djusments than was the case s hortl y a fter the en d o f t he

secon d World War in the Federal Rep[tblic" CECD 1990: 49).

2-7, 결 른

동독에 대해 조속한 경제 및 화폐통합을 제안한 콜 연방수상의 결정은 연방정부

여당의 인기를 급상승 시臧을뿐만 아q라, 기민당의 주요 정책목표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결졍이 용이해졌던 것은 연방은행과

같은 다른 결정 담당기관들과의 의견을 일치시킬 필요없이 연방정부가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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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의 전적으로 행정부의

독자적 관장 하에 처리되었다. 정치적으로도 연방정부의 입장은 유리했었다,

조속한 화폐동합에 대한 제안은 사실 야당인 사민당 측이 먼저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분열되어 있었다,"l 이 밖에도 야당은 협상이 시작될

때, 이를 저지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첫번째 국가조약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연방참의회 (Bundesrat)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사민당은 내분과

통일 반대자라는 오명을 두려+l] 한 나머지 더 이상 화폐통합을 막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고용주와 노조단체 같은 공공 사11단체들 역시 이 계획을 저지시키지 못하였다

사용자 측은 
"

동독의 복지 수준을 하룻밤 사이에 서독 수준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요법은 없다 
"

(Necker 1990: 65)라고 강조하며, 이 결정에 따른 엄정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명히 지적하였다,崩 그러나 이들 역시 화폐통합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빌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노조단체 역시 화폐통합에 찬성하옜다, 처음에는 
'

제3의 길 
'

지지자들로부터의

반대가 있긴 雙지만 결국 실리론자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동독이 저임금 지역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l : 1의 교환율을 지지하였다 (v, Beyme 19901 l(uech1e/Muel[er 19SO).

경제학자들의 저항은 여러 저명학자들의 출판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대중성을

얻지 못하였다. 정계에서는 이같은 학자들의 반대에 대하여 
"

상아탑이라는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 앉아 이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인정, 이를 
"

연구 자료 상의" 새로운 이정표로 수용할 것을 충고하였다.
24)
이 밖에도 연방정부는 화폐 통합에 관한 특별 명가서 작성을 지시, 이를

통해 정부 입장을 굳혀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독일경제연구소 199이.

연방은행은 화폐통합 및 교환율 책정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기는 하였지만,

정부 결정 사항에 따라야 하는 의무감과 결정권 부재로 인해 활동 상의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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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연방은형이 이같은 패배를 인정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연방은형이 통화억제정책을 고수한다면 독일통일에 叫른 경제적 난제들은 보다

더 첨예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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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간의 화폐 
' 

경제 
'

사회 봉합 달성에 대한 조약' 은 1990년 s필 18일자 연방정부 관보

(Bulletin) 63/1990 호에 발표됨.

2) 1990/77 연방통계청 자료에 의한 자체 계산

3> Goetz-Coenenber g 1990, P. 22.

4) 동독 자료에 대한 통게는 Becher· 1990: 687, Siebert: 독일연방은행

공보기사에서 발411 (앞으로는 PA로 인용) 29: 5,

서%독 자료에 대한 통계는 1989년도 骨계연감, P. 567

F. Heinrich: Das sc hwere 0DR-Erbe: F.in vera 1teter l(a p italstock,

in: Handelsb1att, 30. l. 3. 1990 참조.

5) 1989년 저]4분기에 서독으로 넘어 간 동독인들은 2십 4만명, 1990년

1월과 2핑에는 각각 7만 4천명과 6만 4천명이었음

(GECD l990, P. 47. >.

6) 1rin g Fetscher in: fleine u. a. 1990: pp. 229-234.

7> Der Tagessp ie ge l. 1990. 5. 20 P, 2 이하 비교.

8) 
'

기민당(COU), DSU, DA 및 자유당 (OFF, BFO, 자민당>과 사민당

간의 1990년 4필 12일자 연합 협정에 대한 기본원칙' , 39a, 29b.

1990년 4월 17일자 flandelsblatt 비교.

9) 동독축 역시 이와 비슷한 제안올 당시 드 레스덴 시장 Ber ghufer의

주도 하에 0avos 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롬에서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 회의에 콜 수상과 모드로우 총리도 참석雙었다. 이때 4: 1의
교 환 비율율 염두에 두고 있었다.

10) DAS PARLANE%rr 6세990, P. 1 이하 인용.

11 ) 시기적으로도 유사한 단계적 모멜을 연방독일 상공회의소 (BDl)

회장인 Necker (Necker 1990) 역시 제안한 바 있음.

12)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회 (Bundesrat)에서 첫번째

국가조약 (Stiiatsvertrag)이 조인嶺을 때의 연설 비교. Bul letin

66/ 90 밋 바이젤 연방재무장관의 글 비교)

PA 20/1990: P, 1 이하.

13) 이 글에서는 지면상 사민당 입장만 기슐하였다.

14 > 연방은행법 (Sundesbankgesetz) 제12조에 의하면, 연방은행은
"

자 1의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

15 ) 이는 유럽 화폐통합에 관한 토의 중 나온 표현이다: Monetaristen

(동일한 이름의 경제정책 학과와 혼돈하지 말 것)은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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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롱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 

점진적 태환론' 지지자들은 우선 다른 경제정책

상의 조 치을 통해 경제통합을 실시한 뒤, 화폐통합을 끝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연방은형은 유럽 통화정책 토론에서도 앙상

후자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16) FAZ, 19SO넌 2윌 IS일자, 19포.

17) 모든 수치는 Mannheim 소재 선거연구단체로부터 제공받옴.

18) 다옴의 자료는 1990년 5월올 기준으로 함

1이 1990년 6월 수치

20) 1948년의 화폐개혁은 베를린 장벽읍 유발한 도 화선이자 양 독일

국가듈의 구축을 가능케 하였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몽합 실시전의 화폐몽합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1 ) 1948년의 화폐개혁 실시와 그 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Hampe

(19闢년) 참조, 서독의 경제부흥에서 차지하는 화폐개혁의

비중에 대해서는 Buchheim 저서 참조.

22) 1990년 5윕 22일 연방참의회에서 조약 승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토온에서 바이길 연방재무장관이 화폐동합 방안의 원조가 사민당

이었음을 다시 한 번 인정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23) PA 27/90: P. 4
'

및 34/90: P. 6 비교.

C4) 경제 자문 위원회, 연방 경제성 자문 위훤회 및 경제문제 연구소들

앞x으로 보낸 경제성 차관 Schlecht 의 서한. 이는 Handelsblatt 지에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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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폐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전환과정상의 위기T

3-1. 원인 분석

구동독의 정치적 붕괴와 더불어 경제적 위기가 곧 들이닥쳤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기술하였,다, 이는 150년 전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독일이 겪은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였다. 이는 변형과정상의 위기로서, 구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마저 미처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졀과이다. 이러한 
'

동.서 진영 
'

간의 진공상태에서 엣것이 와해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동부독일의

유권자들은 물론 서부독일의 위정자들도 점진적인 전환을 원치 않았다. 피할 수

엾던 변혁은 과거와의 날카로운 단절을 가져왔다. 세계사를 통털어 이같은

변형의 예는 찾아볼 수 없다. 혠재의 경제전환 속도도 q무 빠르다는 평을 듣고

있는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플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들도

자본주의로 전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경제 전문가들과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을 받고 있는 폴란드의 바웬사 대롱령조차도 폴란드가 녀무

빨리 서방체제에 접근해가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1923-32년의 세계경제 공황과 같이 일시적 현상으로서, 경제구조와 기구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전통적인 경기침체와 작금의 변형

과정의 위기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또한 업종별 경기부진과도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그동안 서유럽은 광산업, 제철업, 조선업, 섬유산업 등과 같은 특정업종 내지는

각 산업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경기부젼을 수없혁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w 이 자료는 Priewe, Jahn/Hickel, Rudol f: Der Preis der Einheit. Bi lanz un d

Pers pe ktiven der deutschen Vereini g(tng. Fischer Taschenbuch Verla g OmbH.

Frankfurt a. M. 1991. pp. 56-114 를 전문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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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경기부전은 범위가 제한된 것으로서, 전체 경제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대 과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경제학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 경제

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경제학은 자본주의 구조에 내재하는 업무 수헝력과

시장경제를 극구 찬양해마지 않으면서도, 계%경제체제률 - 륵히 사회적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 변환시키는데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았다, D-마르크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믿음, 사랑, 희망

만으로는 이 변형과정을 극복할 수 없다. 변화과정상의 경제위기는 엣 경제

구조를 계속 파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현존 사%1주의 대신 경제취약지역을

만들어 놓을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국경의 완전개방, 세계시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구동독 경제의 급작스런

자유화 및 준비없이 실시된 새통화의 도입으로 인해 동부독일의 기업들은

시장경쟁이란 충격을 겪게 되었다. 개별업종, 개별기업 및 각 생산제품들은

밤새에 세계시장제품들과 경쟁을 하지 않율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가격지원제

및 물품세(Produktabgabe)가 폐지되고, 복잡한 새 조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거대한 국가기구의 유지 재정원이 더이상 과거규모로 보장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상웅 정부행정기구가 축소됨과 동시에 연방재무장관의 관여를

받지 않을 수 엾게 되었,다,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들은 다음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

l , 동부독일 제품의 사용가치는 서부독일 및 외국 제품들의 사용가치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품질불량, 수 십년 간 억눌려 있던

소비욕구, 소비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막대한 양의 세분화된 제품공세의

기습적 효과 둥이 눈에 뜨이기 시작하였다.

2. 소규모에 달했던 구동독의 업종구조는 취급품목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품질

불량, 제품공급의 독점화 그리고 제품들 간에 다양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품목을 자체 섕산할 수 있었던 
'

완전한 
'

국민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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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지$졌다. 동독경제와 국제경제간의 분업협력관계 역시 부전했던 편으로

이는 주로 경제기술면에서 재개발 상태에 있던 C이1ECON국가들과의 협력에

치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독의 전 산업구조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압력을

받게 되였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소규모 경제구조나 세계

시장으로 1輕쳐있는 대규모 경제구조는 구동독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3, C에1ECON으로부터의 탈되와 이에 따른 測으로의 전환은 전적으로 소련과의

교역에 주력하였던 동독경제의 수출구조를 위축시쳤으며, 소련경제의 붕괴와

소련내 불안정한 정세가 경제를 더 윽 어렵게 만들었다. 상당한 부분에 달혔던
"

비사회주의 국가들" 에 대한 수출을 위해 국가의 막대한 보조가 있었으며,

이 보조가 중단되자 비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동독의 대외경제구조는 어차피 구시대적인

것으로서 국제경쟁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것이었다.

4. 태환이 불가능했던 동독통화를 1 : 1의 비율로 
'

교환시킴으로써 동독마르크는

실제 가치면에서는 약 3배 가량, 생산성면에 있어서는 약 2배 가량의 상승을

보게 되었다. 반면, 한 자주적인 국면경제가 급격한 경쟁상태 돌입에 직면

하여 취하게 되는 통화정책상의 
"

정상적인" 반응은(대부분의 동구라파 국가

들에서 볼 수 있었던}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이었는데, 이로 인해 수출력은 강화되는 반면 수입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화폐통합 이후, 이론상으로는 통화의 가치하락 대신

섕산성에 상응한 제품의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있는데,

그 결과로 동독제품의 경쟁력이 확보되었을 수가 있였을 것이다. 물론 이는

급격한 임금인하를 초래하여 그 다음 단계로는 집단이주란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臧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부독일의 경제를 서부독일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어뗘한 문제들이 발생되는지가 비교적 분명해졌다 : 동합된 경제권 및

국가영역 내에서는 자유왕래로 인해 서로 연결된 단일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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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율적 시장법 칙에 의하여 임금구조의 점진적인 형평을 빚어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한시적이나마 전적으로 시장의 영향력괸 내로 들억가게

된다. 이때 노동력의 이동에 의해 경제구조가 와해되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보다 임금부터 우선적으로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 시급해지게 된다. 물론 구조변화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화폐통합에 따른 통일은 결과적으로 파괴적 경쟁(ruinoeser Wettbewerb)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파괴적 경쟁은 점진적인 적응과정에서는 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 구동독의 주요 경제분야를 붕괴시키고 있다. 경제정책이 화폐

통합에 따라 예정된 정면충돌을 총력을 기울여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전려1가 없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구조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부분적으로 회생 가눙한 동독경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성급한 화페통합과 경제를 서둘러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는

물자에 대한 갈중을 해소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의 통제란 부산물을 낳게 되었다 : 경제구조 전환, 인간의 습득눙력 및

변혁의지는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압력, 이주, 임금적웅 속도를 따라잡지 뭇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폐통합 1년 후에 나타나고 있는 파괴적 결과는 그리

놀라운 것이 못된다.

연방정부, 신탁청 그리고 신설5개주의 관런 정치인들은 1開1년도 파국적인 동부

독일의 경제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몰락한 동독 공산당 국가가 남긴

유산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과실과 태만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모든 것에 대한 최1를 질어질 제물이 찾아지게 되었다.

연방경제장관은, 화폐통합이 결정되었던 1990년 봄까지도 동독의 경제가 어느

정도 부패되어 있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제성의

전 차관이었던 옷토 슐례히트(Otto Schlecht)는 
"

동독경제가 실제로 어느정도나

부패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1)yr 라고 말하였다. 그4나 사실은 동독

경제 실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 다만 연방정부는 그당시 
'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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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

과 시장법칙만을 선호, 현실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무시하옜다. 다른

한편, 책임을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에만 전가, 
'

권터 밑탁(Guenter Mitta g :

동독경제담당 정치국원 ; 역자 주)의 유산' 을 과소평가 하려는 자들도 있다

동부독일의 변형 위기에 대한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

첫째, 구동독 국민경제의 상태

둘째, 성급한 화폐통합과 서독수준으로의 도달을 위해 사용된 통합조약에

근거한 충격요법

셋째, 수많은 오차와 실수로 점철된 연방정부의 통합 및 경제정책. 이 밖에는

재정정책, 지역구조정책과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시장정책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탁청의 정책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정책에 속하는 바, 이는 동부독일

기업들의 구조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신탁청은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매체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바로

신탁청에서 사실상의 기업청산과 탈산업화 정쟬이 집형되었,다.

3-2. 동독경제의 실태

eo년대 말의 동독경제 실태를 놓고 수많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서독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다수의 국제연구기관들이 수십년전부.터 동독경제를 연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더욱 특기할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물론 동독측이

제시한 통계자료가 극히 빈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동독정부는 가급적이면, 동독

경제를 비밀에 붙이려 하였다. 이 밖에도 80년대 통계는 관계자들 스스로 가

시인하고 있듯이 
4

미화 된 것이다2), 어쨋견 이제부터는 동독경제 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도표 m. 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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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도표 Ill, l : 1960-闢년도 동독 및 서독의 총 국민경제 수치(1)

동 독 서 독

o 1980-89년간 국내총생산 성장율

o 

島雲,착乳.1, 判,
o 개인소비 성장율

o 총시설 투자설비 성장올

o 19b9년도(1980년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총투자을(2)

o 1989년도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초과율

o 1989년도 국내총생산(탄위 10억 0비

o t989년도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

o 1989년도 1인 취업자당 국내총생산

3.隱輝

2.6%

l.9輝

l.4%

3. 2輝

1. 9鄭

25. 8%

(31. 12에

2.9%

l. 5%

1. 2%

22, 5%

(23,5%)(3)

4. l%

3, 532억 동독마르크 2조 2, 356억0M(4)

21, 隨9 동독마르크 35,827 0M(4)

as, 796 동독마르크 eo, 5뻬 DM(4)(6)

(l) 이른바 
4(

비교가격" 인 동독마르크 단위로 계산됨

(2) 기존 변동사항을 제외懷을 경우 : 1989년 23. 3%

(3) 국내총생산 기준

(4) 현행가격 기준

(5) 1980년도 가격 기준

(6) 취업자 일인당

[자료출처 [ 연방통계청 : 동독 사호1생산고 집계, 1990년

Wiesbaden, 24쪽 ; 자체계산 : SVR, Jahres 8utachten 1990세

도표부록]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이른바 
4(

비교가격" 인 동독마르크 단위로 계산됨

(2) 기존 변동사항을 제외懷을 경우 : 1989년 23. 3%

(3) 국내총생산 기준

(4) 현행가격 기준

(5) 1980년도 가격 기준

(6) 취업자 일인당

[자료출처 [ 연방통계청 : 동독 사호1생산고 집계, 1990년

Wiesbaden, 24쪽 ; 자체계산 : SVR, Jahres 8utachten 1990세

도표부록]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胃 博國
醫

胃 博國
醫

國 闢

闢 醫 舜關鮮
國 闢

闢 醫 舜關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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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l. 노동생산성

동독경제의 노동생산성(취업자 일인당 사회 실질생산고 내지는 산업섕산고)

평가는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 첫째, 서방통계와 비교할 수 있는 사회셩산고

내지는 산업생산고를 파악해 냄에 있어 방법 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

동독마르크가 적용되는 동독제품들을 애으로 환산함에 있어 적정 환율책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로, 동독제품과 용역사업은 질적차원에서 극제수준과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서독 대비 동독 국민경제의 생산성은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30%에서부터 80%까지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01W)의 최근

연구(1991년>에 의하면,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49%로 평가되는데, 이는 연방

정부가 t987년 발표한 
'

국가 현황자료' 의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 1390년 연방

통계청이(구동득 중앙통계국과의 협력 하에) 서방의 방법을 도입하여 집계한

80년대 동독 국내총생산은, 동독마르크 대 서독 0-마르크의 환율을 l: 1로 가정

하었을 경우 서독의 46% 정도에 달하고 있다.3) 동독마르크의 구매력 또한 DM보다

낮았기 때문에 실제 동독국민경제 성산성은 4S%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01W의 조사에 의하면, 산업부문(제조업 >에서의 성산성은 서독의

53%에 달하는데, 이는 1970년(45%)과 비교하여 약간 상승한 수치이다(도표 m. 2

참조),4) 생산성은 업종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일부 업종은

이보다 휠씬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

전자기술, 정밀공업, 광학' 업체의

생산성은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DIW집계에 따르면 80년대 중반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COMECON국가들에

비해 2086정도 높았던 毛으로, 이는 
.

소련의 수준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였다.

동독의 셩산성은 체코슬로바키아 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었으나, 폴란드에

비해서는 60% 높은 수치였다.

반면, 동독은 
'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 
'

부문에서는 다른 생산성 비교부문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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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전체주민에서 차지하는 취업인구

비율이 서독보다 높기 때문이다 : 동독마르크 대 서독 DM환율을 l: 1로 잡았을때

1989년도 동독의 
'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 은 서독의 6026에 달한다(도표 In. I

참조). 이러한 수치는 여성취업율(그리고 일반화된 고령자 +1업)이 높은데

기인한다. 1989년도 주민 1인당 개인소비는 - 동독마르크 대 서독 DM의 환율가를

l : 1로 하었을 때 - 서독이 S796에 달한다,

이로써 생산성 비교에 있어서 정확성의 한계를 재차 확인하게 된다. 자동차,

투자제품, 소비제품, 식품 또는 건축물 둥 동독제품들의 거의 대부분이 - 볼품

없는 
'

St y (in g
'

디자인, 포장부문 등에서의 격차는 차지하여도 - 세계시장에서

거래도1는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독의 내수시장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완전 차단로1어 있었던 관계로 제품들의 질이 낮고 단순雙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판매필 수 있었,다, 사실 이 제품들은 국제시장에서는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았으며, COMECON 국가들에서만 취급되였다. 그 규모와 정도에

대해서는 추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와 동독을

방문健던 주의깊은 서방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독주민들도 다.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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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m. 2 동독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Al독 기준)

l
l
l
l

1970 1開0 13弱

l 화학, 광유, 합성수지,
l
] 금속제조 및 셩산

고무(l) 34

39

45

44

50

35

l 암석 및 토양 39 4t 42

夢 - - - - - - - -
- - - -

- -

l 
國 國

n

w 呵 融團 除 團 騰 驗陰團 驛驛驛靜 學 拳 陰 4
w 夢

虛

夢 辱 呵 辱 蟲 mm 物 驛 m mm 디 m 룰 釋驛 니 陶 srn 夢 류國 虛

l

l
l
l
l
i
l
l

l

l
l
l
l
i
l
l

l

l
l
l
l
i
(
i
l
i

l

l
l
l
l
i
(
i
l
i

i 쵤강, 기계, 차량건설(기 43 銘 56 l
,

( l
l 전자기술, 정밀공업, 광학 41 47 63 i
] l
l 섬유업 53 56 55 l
l /
경공업 54 56 57 j
l l
l 식품 및 기호품 산업 56 45 43 l
l - - - - - - - - - - - - - - - - - - - (
l 제조업(3) 45 48 53 l
l - - - - - - - - - - - - - - - - - - - l
l l
l (1) 칼리 및 암염 채광, 기타 광산업 포함 !
i l
l (2) 금속가공 및 제조 포함 i
l l
l (3) 일부 광산업 포함 l
l l
l l
l [자료출처 : B. Goerzi g, M, Cornin g, 동독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 (
l i
l In : DIW 구조연구보고서 1991/121호, 27쪽]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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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團 團

拜 

團 團

127 -



3-2-2, 투 자

동독의 투자활동에 대한 해석 또한 간단치 않다. 1389년도 루자비올 
- 국내

총생산에 대한 총 명목루자 비올(아파트 건축 및 사회간접시설 루자 포함) - 은

25. 6%로써, 이는 서독보다 약간 옷도는 수치이다(도표 [Il, l 참고). 그러나 이는

1980년(319에과 비교하여 급격히 감소된 수치로써, 80닌대 이후 동독경제의

생산력 감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DUll자료에 의하면, 국가소득에 대비한

생산분야에서의 투자비올은 1970 16/6였던 것이 1988년에는 ][0%로 급격히

떨어졌다.S) 특히 취약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에q지 경제(갈탄팡산업, 석탄 화력

발전소, 원자 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전체 산 툰자의 l 3에 해당된다,6)

이 밖에도 거액의 자금이 Megabite-Chi p 개발과 같은 개별 유망 투자부문이나

아파트 견설부문에 접중 투자.사무되었다.7)

198 년도 투자액의 절반가량이 낡았거나, 부분적으로는 이미 폐쇄뒨 산업체

생산시설의 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S) 광산 과 제조 분야에서의 생산

시설 평·균 사용시간(건축기간 포함)은 26년이다(서독은 13년 ),
9)
상당부분의

시설들이 완전히 낡아빠겨 벌써 오래 전에 대체되었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1980년에는 시설들의 20%정도가 이미 해당되었다), 산업체 시설의 21%가

20년 이상 된 것들이었다(1989년>. 반면, 서독기업의 경우는 약 5, 4%에 그치고

있다(아파트 제외 ), 서독의 경우, 10년 미만의 시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인데 반해, 동독은 50%정도에 그치고 있다.10) 보수 및 납품상의 차질로

인한 빈번한 휴업상태는 공장 가동력을 뻘어뜨리고, 업무 결손시간을 종가시키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3-2-3, 초과 인력

If0 연구소의 집계에 의하면, 기획 · 운영 미비로 인해 796가량의 인력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서방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이 밖에도

사내 유치원에서부터 사내 스포츠단체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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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수는 순수기업 업무를 이형하는 종사자들의 수와

동일하였다. 물론 다양한 업무활동들을 이처럼 구분짓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이를 롱해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회사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해졌다.

If0 연구소의 조사에 따른 
'

은폐된 실업 
'

, 다시 말해 이 두 업무 분야에서의

초과인력은 전체취업자의 15%(140만명 ) 에 달한다.Il)

3-2-4. 언구 잠재인력

현대 국민경제에 있어서 경제능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연구 및 개발에 따른

잠재력(Forschungs-und Entwicklun gspotential }익다. 동독의 R 1 D 잠재력은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잠재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했을 뿐이다. 학자들은 제대로 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국제적 과학·기술 교류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전공과 관계없는 것에

투입되곤 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1389년도 R I D 지출액은 Al독과 동일한 2.8%옜다.

13만 6천여 R t D 인력 중의 l/3 가 경제분야에 종사하였다. 제조업체 종사자

1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R 61 D 인원은 1989년 2b명이었다(서독은 34명 >. 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개밭 기업과 계획경제의 그늘에서 이룩한 언구성과는 경탄해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독연구의 강점은 혁산적인 개발에 있다기 보다는 과거

일본과 현재 일부 아시아 주변국들에게서 보여지는 모방과 새기술의 혼합에

있었다.12)

화폐통합 일년 후, 8만 6천여 산업체 연구인들 중 l/4만이 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년 사이에 동독 기업, 대학 및 학술연구소 R St D 연구원에 대한 인원

감축은 약 70%정도에 달하며, 10%는 이주하였다.13) 분명한 사실은, 동독의

연구잠재력이 보통수준 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기술혁신에 불리했던

한정된 경제체제와 정치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

대변혁 
'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

보통수준' 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능력을 국제수준의 척도로 재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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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공산당 수뇌부는 교옥계획 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학발전의 자올화

문제를 소휼히 다루었다. 기술혁신 과정에 있어서 학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이들은 전문직 근로자 옥성에만 주력하였다. 19841긴 젼쳬학생 중 IO.8%만이

Abitur를 수료하였으며(서독은 2b. 5%), 주민 1천명 당 대학생 수는 서독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다른 COMECON국가들에 비해서도 동독의 대학생

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 더군다나 대학졸업자의 64%가 사무/형정분야에 종사한

반면(서독에서는 12%>, 연구·기술분야에는 23% (서독 43%) 만이 투입되었프

뿐이다14)(도표 [Il.4 참조). 동독의 경제 및 교옥정책은 전문적 근로자

중심의 생산구조에 주력, fli gh-Tech 생산부문은 소흘히 취급하였다. 도입 및

성장단계에 있는 동독제품들은 23% 밖에 안 되는 반면, 침체 및 긴축단계에

있는 제품들은 67%에 달한다. 서독의 경우 이에 대한 비올은 48:52이다.IS)

만약 동둑이 국제시장에 진출해 있었다면, 개발도상국 내지는 과거의 저개발

산업국들과의 경쟁관계에 있었을 것인 바, 이러한 경쟁관계는 저임금과 이에

상응한 소비수준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동독은 70년 중반부터 첨단전자산업 부문과 관련된 새로운 기초 테크노로지를

습득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단지의 Ford, 회사식

집단생산기술이 주도를 이루었,다. 동독 공산당 수뇌부는 많은 경비를 투자하여

독자적인 첨단전자기술 개발에 진력하였으나, 결과는 기껏해야 우물안 개구리식의

해결책(InselIoe6Un )에 불과하였다. 동독은 1988년까지 시범경제사업인 Mega bit-

Chi p을 만들어 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대량생산활동에 있어서는 국제수준에

비해 4 - 6년간 뒤진 제품에 불과한 데다, 개발비용 또한 엄청나게 높았다16),

데이터 뱅크와 시스템 전신망 또한 낙후된 상태였으며, Software 보다는 Hardware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COMECON국가들 간에 개발협력체제가

엾었,턴 것 같다, 다른 한편 COCOM 규정으로 인해 서방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불가눙하였다, 첨단전자산업의 미개발은 전 산업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비교적 기술개발이 잘 이루어 졌다고 하는 기계건설업종에 대해서도 이는 예호1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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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에서도 기술 상의 낙후는 점점 더 심화되었다, 실41로, 투자 및 소비

제품에 있어서의 에q지 소비는 서독의 30-50% 이상이었다.17) 가장 낙후된

분야는 일반 사회간접시설 부문으로서, 교통 및 전신 · 통꽈 분야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제대로 작동되는 전화시설이 효율적언 생산성에 어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3-2-5. Mana8ement

동득경제의 또다른 취약점 중의 하나는 기업내 Mana8ernent 인력의 부족이다.

비록 많은 수의 기획운영기구가 있었으나 - 중앙기관과 구역 및 지역 형정 · 기획

운영기관 종사자는 3만 2천 5백여명에 달雙음)8)- 이는 서방의 M... 8....1, 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앙에서 기획운영된 계획경제는 기업별 자체

Manageeent를 싱각하게 저해하는 장애요언이었다. 동독경제가 이러한 의도적인

기획운영과 극단적인 사무형정상의 지시제도에도 블구하고 어렵게나마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은 
'

2진 
'

Management의 역할 먹택인데, 이들은 유동성 있는 조적,

실리적 운영, 그리고 즉흥적인 대처방안을 펼쳐나가는 등 실제 상부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살림을 꾸려 나갔다 :
"

중앙계획경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자라면 대부분의 기업업무 활동들이 상부에서 지시된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다rw .
IS)
이들 중간단계 Ma,a gement

들의 능력은 동독경제의 중요한 잠재력에 속하나, 이러한 잠재력이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거의 적용되지 못하였다.

3-2-6. 국제경쟁력

대외무역관계 자료의 대부분이 비밀사항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대외

교역구조에 대한 고찰은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최근

OIW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동독경제와 대외교역 관계는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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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씬 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동.서간 수출을 비교하기 위해 대체루블에 대해

4.67 동독마르크가 적용되었으며, 4 동독마르크 대 l DM이라는 수치상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후자는 
'

외화소독' (외화수익 )에 소요된 경비(공장가격 기준)의

비올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동독의 수출 및 수입비율 (국내총섕산에 대한 수출

및 수입를)은 약 25%(1開0)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DIW의 조사에 따른 IS開년도

수출비올은 39%로써, 이는 서독(32.496)20)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도표 Ill, 3 참조)

이러한 수출입 비율은 동두과 같은 소국가로서는 적은 편입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자주경제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동독에서는 국가의 대외교역

독점 및 대외무역 정책율 통해 보호주의 및 중상주의가 실시되었다. 수출의

44%가 COME00N국가들율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l/3 이 소련으로 수출되었다.

이 교역은 상호교역 협정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동독은 주로 원자재, 기초

자재 및 제조품을 수입하였으며, 투자 및 소비제품을 수출하였다, 총 수출의

절반이 서방을 대상으로 하였는 바, 이중 대서독 수출은 21%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 대 소련 및 서독 수출이 총수출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대서방 수출과 더불어 동독의 국제경쟁력이 시헝대에 오르게 되었는 바, 이로써

동독경제의 실제 경쟁력이 판명되게 되었,다. DIW 조사에 의하면, C이(ECON

국가들을 상대로 한 수출가는 생산비용, 생산공과금(매상반출)과 약간의 수익

정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대서방 수출에서는 이보다 수출가가

낮았다고 한다. 4: 1의 환율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서방 수출의 40%가

국내매상 수익에 의한 지핀을 받고 있었,다. 이는 특히 제설제조업, 석유제조업,

일부 화학산업, 젼자기술산 및 목재가공업 분야에서 심하게 드러났다.Zl)

80년대 들어 이들 분야에서 공격적인 수출전략이 펼쳐졌다 : 취약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을 뫼하기 위해 국가의 보조하에 보다 많은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방에 수출되었다, 1985년에만 해도 l Valuta- 마르크(즉 l 0비를

벌어들이는데 든 국내비용이 2, 90 동독마르크옜는데 반해, 1989년에는 4. 40

동독마르크로 상승하였다,22) 그 이유로서, 한편으론 80년대 초부터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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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동독의 대외부채와 19히년 폴란드의 경제불황 이후 동독에 대한 외국

은행들의 용자제공 기피현상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첨단기술제품 섕산을

위한 막대한 수입증가와 사치성 소비품의 수입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알렉산더 샬크-골로드크브스키가 관장하였던 외국 소재 동독 대외교역

회사인 l(oko 기업이 섕겨나게 된다. 권터 밑탁의 진술에 따르면"l Koko가

비합법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벌어들인 외화는 연간 15-30억 DM에 달혔다고

한다. 이는 1988년 대서독 수출고가 약 70억 OM인 것에 비추어 볼때, 엄청난

금액임에 틀림飢다.24) 본 서 제 11장 2에서 언급한 쓰례기 수입을 통해Al만

연간 10억 DM을 벌어들였다.

동독 마르크 대 DM의 환율을 4; 1로 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의 대 서방

수출제품들이 전혀 시장성이 없었음이 이로3%l 분명해졌다.힉미 1989년 말,

1990년 초에 이 사실이 밝혀졌으며 연방정부도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독 산업의 경쟁력을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진

막대한 공과금 부담을 참작해야 한다. 기업에서 지불해야 하는 어러 공과금들이

바로 국가예산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이 공과금은 매상고의 29% 에 달하였으며,

임금비용보다 4배나 많았다.

다른 한편으론 산업체에 대한 국가의 지왼금을 감가상각해야 한다. OfW 추계에

의하면, 공과금을 폐지할 경우, 산업제품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한다(선급부왼가제품에 대한 공과금 역시 공제하였을 경우임 ). 이로써 많은

산업업종들이 가격면에서 경쟁 을 획득하옜을 것으로 추정된다.ZS) 이 때

물론 제품의 품질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임금 및 임금부대비용 역시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단일화된 독일노동시장과 법적으로 규정된

높은 임금부대비용에 당면해 있는 현 상황에선 물론 현실적이지 못한 것임에

틀림없다.

50년대 중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였던 동독 제품들의 비중은 약 1. 3%정도였던

반면,26) 서독제품은 IO- Il%에 이르렀다. 이로써 동득은 세계순위에서 16변재에

해당되며, COMECON국가들 증에서는 소련 다음인 2위를 차지하였다. 80년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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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주민 l 인당 대외무역수지(수출+수입 >는 서독 시장의 40%에 그쳤다,

3-2-7. 국가 부채

+1약한 동독산업체의 경쟁력과 막대한 
' 

외화수요' 로 인한 대외부채가 급격히

중가, 80 대에 들어서는 급기야 l, 520 억 동독 마르크에까지 달하였으며, 반면

대외 청구권은 360억 동독 마르크에 그쳤다. 롱화 개혁 후의 실제 대외부채는

약 200억 DM에 달懷[으며, 이에 덧붙여 국내부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는 바,

이 사실은 극비사항에 속雙었다, 동독의 마지먁 재무장관은 1聞9년도 국가부채를

1300억 동독 마르크로 발표하였는 바, 이에는 서방국가들에 대한 부채 6SO억

동독 마르크가 포함되어 있었다.27) 국q 부채증가는 특히 소비제품에 대한

보조비 중가(19BB년도 국가지출의 18%)와 국만 경제에 대한 지원에 기인한

것이다. 이같이 막대한 국가예산이 보조비 - 80년대 들어 소비자 가격 지원은

3배나 중가하옜다 - 로 지출되는 바람에 기술혁신 및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서방 국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독의 국가부채는 그리

늪은 편이 아q었,다, 문제는 서방국에 대한 부채로Al, 이는 80년대.들어 보다

더 심각해졌다, 대외 부채 삭감을 위해 그렇지 않아도 감소되고 있는 외화를

소모시켜야만 하었다. 동독 해체 이후 고워급 동독 경제정책담당관들과

매q저들은, 동독의 지불이행불능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할만큼 대외부채를

심각하게 여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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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m. 3 : 19開년도 동독의 대외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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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6. Goerzi 8, M. Cornin g, 동독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

In : DIW 구조연구보고서, 121/1991, 17쪽,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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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후전성의 원인 : 제도 부실

구동독은 국제수준의 기술발전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적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쇠뫼한 산업국가였다. 동독의 경제구조는 정도상의 차이만

있었지 경직된 상태였으며, 산업분야와 용역사업분야를 발전시킬 구조개혁의

여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BB년의 동독 경제는 60년대 서독의 경제구조와

비교할 수 있는 바, 일인당 수입에 있어서도 동독은 서독에 비해 20-25년 졍도

뒤쳐져 있었,다.

그렇다고 동독은 일부 주제님는 서독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도상국이나
'

문턱 경제국' (Schwe11en1and)은 아니였다. 일인당 수입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한국, 흥콩,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개도국들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동독의

산업전통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륵히 전문적 근로자 분야에서는 선진

공업국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높은 기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무자격

종사자 비율은 5, 4%밖에 안 되었는 바, 이는 서독에 비해서도(IS,I w ) 칠쎈

낮은 수치이다, 또한 전문직 근로자와 장인 - 전문직 자격자의 비중은 서독보다

훨씬 높았던 반면, 대학졸업자의 비중은 이미 언급雙던 것처럼 미미하였다

(도표 111.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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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屋. 4 :

1988년도 동.서독의 전체경제와 산업분야에서의 직업교육 및 활동분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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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s. Goerzi g, M.Gomin g, 동독의 셩산성과 경쟁력. Berlin, 1991.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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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동독의 경제개발 상태가 서독보다 필씬 뒤처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제도면에서의 개발 여지는 완전히 고갈되었는가 아q면 체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잠재개발성을 발굴해 낼 수 있었는가

설사 동독 경제의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동독의 출발조건이

서독보다 윌씬 열악雙었다는 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8)
동독의 직접

전쟁피해는 서독에 비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으나, 소련 주둔세력에 의한

시설 철거는 극심하옜다. 산업분야에서의 공장해체율은 2S%정도로 추정되었다.

1945년 5월과 6월에만 4SO여개의 베를런 회사들의 시설들이 분해되어 소련으로
'

이전 
'

되었,다. 게다가 아데나우어 정부의 정색으로 인하여 동독과 서방의 주요

납품업자들과의 사업관계가 단절되었,다. 반면 서독은 서독 연방정부의 서방적응

정책과 마샬 플랜, 그리고 막대한 미국의 직접투자의 도움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세계최고인 미국의 기술수준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었다.

반면, 동독은 지리학상 경게적으로 취약한 소련세력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동독의 수뇌부들도 기꺼이 소련의 지시에 따랐다. 건쟁전까지 해도 별 차이가

없었던 일인당 GNP는 1950년에 이미 서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엇[다, 게다가

동독주민의 약 10%인 190만명이 50년대에 서방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이

고급 전문인력들이었,다, 반면 50년대 서독의 주민 수는 약 5백만명이 중가

하옜는 바(10% 중가), 이로써 고급 잠재노동 도 중가하옜다.29) 그 당시에

이루어진 수준 차이는 계속 유지되였다. 이 밖에도 BNP대비 군비지출은 서독의

2배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항이 동독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동독 경제가 충분한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

경쟁의

부재 
'

와 경제 형평 자을공간(oekonomische Dis pos itionss p ie[raeume )에 입각한

개인 이니셔티브의 결여에 있었다, 대부분의 제품업자와 용역사업자들은 국민

경제기획의 지시에 의해 독점적인 사업활동을 펼쳐 나갔는 바, 이들은 국내의

다른 경쟁상대를 두려Yl 할 필요도 없었으며,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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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독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다. COME00N 국가들과의 교역뿐만 아q라

일반 대외교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셩산된 제품을 처리하는 미봉색에 불과하였다.

일부 기업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가며 불량 제품을 만들어 낸다거나, 신개발품을

셩산해내지 못雙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치 · 경제적 처벌규정이나, 매q져들과

종업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만한 대책이 서 있지 않았다. 제품가격이라는 것도

대부분 정치적 의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실제로는 물질적 자원(인원 분배,

자재, 기계 등)에 대한 수치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쓸만한 소요경비계산서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대로 발젼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제품가격의 자체 물가조정역할을 중앙

집권적 사무형정이 대신 맡았다. 동독의 계획경제는 정도의 차이뿐이지 자연

현울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자원의 분배가 자금과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형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자금, 시장 및 자본의

법칙이1 의해서가 아q라, 중앙형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자금,

시장 및 자본의 법척에 의한 물가조정장치가 필씬 더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해

보일 수 없었다. 이 조정장치가 사회복지와 환경차원에서 어느 정도나마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공공자금,

일부 에q지 경제 분야와 같은 분야에서는 물가조정기눙혁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물가조정기능은 현대의 기술혁신적 분업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이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밖에도 중앙은행과

일반시중은헝으로 구분되는 2원적 은형제도의 포기는 화폐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가치를 떨어 뜨臧다.

동독 경제의 역동셩 미비의 두 번째 원인은 국내 · 외적으로 노동의 분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동독은 소국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제품품목을 자체 셩산하옜다. 상당한 분야에 있어서 평균 기업규모는

최적 규모 이상이었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의 수는

서독의 배에 달雙다,30) 개별 업종에서는 잉여제품들이 수출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는 동독 자체에서 섕산이 어렵거나 또는 아예 생산이 불가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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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들을 수입하는데 사용되었,다. 방대한 생산품목은 제품의 규격화, 다양성의

미비, 모델의 단조로움이라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는 바, 이는 특히 투자제품

산업에 점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써 생산성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독점업체로서의 기업은 규격제품을 생산하면서, 이러한 대량생산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필요 선급부원가 제품들도
'

한 지붕밑에서 
'

생산되었다. 중앙에 의해 관리 · 운영된 126개의 콤비나트와

지역단체에 의해 운영된 96개의 콤비나트들은 과대한 생산설비와 인력을 보유한
'

공롱' 들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규격화된 제품의 대량생산면에서는 그런대로

장점이 있었으나, 유동성, 신속성, 제품의 다양성 및 급속한 제품혁신이

중요시되는 
'

후기-포드주의적 
'

생산력 발전과정의 시대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였다,

이 밖에 소국가인 동독은 양 진영 사이에 끼여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다.

COME00N내에서는 상호주의와 중앙집권주의 때문에 적절한 국제적 노동분업화를

이룰 수 없었으며, 서방과의 노동분업화는 동독의 전체 경제 체제가 y]바뀌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였다. 물론 
'

냉전 
'

시절 서방의 수출 금지 정책과 그 후의

COCOM명단에 의한 동구로의 기술 수출 금지조치가 동독으로 하여금 국제적

노동분업화에 대해 아예 등을 돌리도록 역작용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동독이 겪게 뒨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경제적. 고팁에는 서방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동독 경제의 세 번째 문제는, 거대한 중앙행정주의였다, 복잡하게 얽힌 사11와

경제를 중앙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70년대 말 구축된 거대한

콤비나트를 통해 종합운영 (Kombinationsleitung)의 자율성을 왁대시키고자

하였,는 바, 실제로는 중앙집권주의만 거대화시켰는 바, 그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콤비나트들을 관리하기가 보다 더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기획 . 설립된

산업게획이 B0년대 초에만 해도 
'

단지 
'

BO 여건에 그쳤으나, 80년대 말에는

200건으로 중가하였다, 사소한 결정권조차도 상부로 
'

위임되었다'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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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상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운영되었다.

정치 · 경제의 중앙집권주의, 이로 인한 사회 정치 · 경제에서의 다원른과 경쟁의

부재는 기업, 연구인. 개인의 주도성에 제동을 걸였으며, 오착에 대한 수정 또한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렁 중앙집긴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제제는 사회적 번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섕산관계는 셩산력을 옭아매는 사술이 되었다. 공개성,

자유의사교환, 민주주의라는 섕산력은 금지사항이 되었다. 장기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독재에 의해서는 결코 경제활동이 역동적으로 펄쳐질 수 없음이

당연지사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동독경제몰락의 3대 원인들은 경제제도상의 구조에 기인한

것들로서, 그 체제 자쳬 내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였다. 집을 새로 단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을 새로 지어야 하었다. 따라서

동독 경제는 개혁불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계획경제의 범위내에서 수정 · 보완할

수 있었던 제도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q다 : 예를 들어 임의적 결정, 기본

자재품에 대한 과다한 보조책, 환경 오영, 구건물 방치, 중소기업 도태, 자국

갈탄을 국가 에녀지원으로 하는 에녀지 정책, 일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살크 -

골로드코브스키 경제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 바, 이들은 결국

피폐한 정치 제도의 결과였다,

과거 수십년 간 이어 온 동독의 경제정책상의 그릇된 발전과정은 생산성을 떨어

뜨리고 경제를 경직시켰는 바, 화폐통합에 따라 갑작스런 경쟁상태에 처하게되자

단시간 내에 그 실상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1990-92년의 경제변형위기 상태를

야기시켰다. 물론 20년 정도 낙후된 경제가 수년안에 만회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발전추세와 결과가 증명하듯이 서독경제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제도상의 잘못과 제도자체 내의 결함들을 19b9/90년 당시 서독

위정자들이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이들은 이러한 결함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놓쳐 버렸다. 따라서 이전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었다는 식의 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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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독일의 
' 

현존 - 사회주의 
' 

의 멸망율 
'

현존 자본주의 
'

의

승리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懷기 때문에, 이들은 동독 경제의 결함은

강조하면서도, 1천만 동독 종사자들로 구현되는 거대한 경제개발잠재력을

동독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옜다. 물론 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뎨는

장기적이고 신중한 정책이 요구된다,

3-3. 화폐營暫

3-3-[. 통화충돌과 그 결과

국경의 개방과 베를린 장벽 붕괴를 서두로 한 양독간의 결합과정은 거의 통제가

불가눙한 상태로 발전도1었다, 하룻밤 사이에 동·서독간 빈부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일부 주민들은 서독으로 이주, 서독 경제체제에 동참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서독의 노동시장과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었으며, 동독 전문인력들의 대거 이주가 급중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이유에 따른 이주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을 수
T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국경이 개방되고 동·서간 왕래가 자유로와진 상태에서

취해질 수 있는 방법이란 동독을 취업과 수입이 보장되는 새로운 산업입지로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 · 경제적 변혁은 처음부터 진%1양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한편으론, 구동독 경제제도의 잔재를 청산해야 함과 동시에 오랜 시간을 요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중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 시간에 쫓기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독일통일에 있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바로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속도의 사회경제의 형평개선은 단순히 경제이주민들이

서부독일로 대거 이주할 것을 우려해서 만은 아q었,다. 연방정부를 선두로 한

위정자들은 당시 서독의 통화 및 경제제도 도입, 즉 동독 마르크와 동독 시장을

인수함으로써 서독의 수입 및 생산수준을 동독에도 달성시킬 수 있으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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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에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실현되지 못한 기대는 혼란된 좌절감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로씨 선거를 노린 
'

선거표 확보' 정칙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뎨 있어 무거운 짐이 되고 앴다. 제대로 얼을 추진코자 했다면

한편으론 신속한 대처가 펄요하나, 다른 한편으른 통일을 성사시키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치A적 딜렘마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만

혔었을 것이다.

국경개방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
'

현존하는 동독의

경제 및 사회구조를 어뗘한 조건 하에Al 어뗘한 모델을 적용시켜 변경시켜야

하는가 
'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상이한 모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첫째는, 동독을, 정치 · 경제의 변화에 대한 향방과 속도를 
'

자율적 
'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국가로 존속시키는 방법이었다. 이와 관련 섕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독 모델의 도입 대신 - 구체적으로 어뗘한 형태든 상관없이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 

제3의 모딜 
'

을 모셕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본주의애 대해 비판적이었던 지식인들이 이 
'

제 0의 모델 
'

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나, 동독의 정치 · 경제 정책의 실 와 이로 인한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

제 3의 모델 
'

이 안고 있었던 정체상의 애매함 둥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는 결표 실헌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이 모델이 적용되었을 때 시급雙던 서독으로부터의 공공재정보조와

개인자본의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지는 당시로신 그 전망이 너무나도

불투명하였다.

두변째 모댈로씨, 국경 붕괴 후 서독 정치가들은 A]독의 경제 · 사회제도를

완전 도입하여 동독의 정치 · 경제 및 기관을 해체시키는 방법에 몰두하고

있있다. 1991년 5월 18일 서독 및 동독 정부에 의해 체결된 
'

통합조약' 에는

공동 경제질서로서의 
' 

사회적 시장경제 
' 

와 D - 마르크 동화체제 도 입

(제1조)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구동독의 변혁은 가급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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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시일 내에 서독의 경제 · 정치제도를 따르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씨 구동독 변혁에 있어서의 실제 정 상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상의 기본입장 하에 학문과 정치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것은,

단지 시기상의 문제였다 : 즉, 서독 경제제도를 구동독에 도입 · 구축시키고

경제 · 환경상의 구동독 잔재를 청산하는데 있어 어떠한 순서를 밝아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론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경제 및 화폐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경제, 사회, 환경통합과

더불어 결국 서독의 경게 · 롱화제도가 동독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이 때 강조되어야 할 것은, 경제개혁이 완전히 실시되고 난 뒤, 동독 마르크가

완젼 태환이 가능해 졌을 때, 몽화률 통합시켜야 한다는 정이다. 단계적

경제 · 통화정책의 실행을 보장코자 하였던 이러한 점진적 모델은 J,Delors 가

제시한 EC 경제 및 롱화 롱합의 방안과 비교할 수 있는 바, De1ore는 단계적인

경제 · 화폐 적응과정을 롱해 단일 통화권이라는 
'

작품' 을 완성시키고자

하였다.31) 학계와 정부기관에서 제시한 단계적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으며,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귀에서 간략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러한 단게적인 방법과 완전히 상반되는 방안을 연방정부는 선택하였는 바,

동독정부가 
'

통합조약' 에 서명함으로써 결국 이에 동의, 1990년 7월 1일 부로

화폐롱합이 확정되었다. 바로 이날 동독 마르크는 서독 배으로 대치되게 도]었다.

알루미q움 동전들은 고철폐기장으로 보내지게 되었으며, 모든 부채와 청구권은

D-마르크로 환산되었으며, 임금과 봉급도 새 통화로 지급되었다. Karl Schi l ler가

지적하였듯이, 
'

자유 운송자' 라는 명목 하에 동독 계획경제의 비태환 동독

마르크를 밀어내었다.

0-마르크 도입 결정에 따라 서독 통화뿐만 아니라 경제제도 적용도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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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조약' 의 테두리 안에서 기본법상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동독의

롱최정 자율권은 상실되였다. 이로써 다른 모든 주권의 완전한 상실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90년 5월에 체결된 통합조약에서는 화폐통합으로

인한 경제적응상의 어려움이 완전히 과소평가되었,다. 이 밖에도 경제 · 화폐 ·

사회 통합이라는 3위 일치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전에 실시된 화폐통합

으로 말미암아 경제 및 사회통합 달성을 위한 여지가 엾어/ 버렸으며, 정치는

더 이상 적극적인 정책수립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반대로 정부는 이러한

급작스런 화폐통합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만 맡게 되었는뎨, 작금 입중되고

있둣이 한정된 업무조차 언방정부는 제대로 수형하지 못하고 있다. 통화 충돌은

처음부터 수형가눙한 정치 · 경제적 대책엾이 실시되었다.

3-4. 동독 경제 체제의 부실과 화폐통압의 결과

화폐동합이 실시된 지 수 개월도 안 되어 전체 동독경제에 대한 D-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에 의해 동독경제의 참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녀무나

분명하다 : D-마르크는 국제시장에서의 졍쟁을 거듭난 경제의 통화정책 소산이다.

서독 경제가 현재의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기 까지에는 수 차례의 구조적 위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제 시장 조건에 적웅해야만 했었,던 섬유 산업과

철강·제조업, 또는 전자산업(오디오, 비디오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물론 이들 업종의 장기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여건에 있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D-마르크는 미국의 달러와 일본의 엔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통화로 간주되고 있다. 유럽 통화체제 안에서의 D-마르크는 이미

여러번 인용되었,둣이 
'

구심점 역할' (Ankerfunktion>을 하고 있다. D-마르크의

강점은 독일연방은행의 통화안정정책이 밑받침하는 서독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완전 차단되었던 동독 경제를

서독경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D-마르크의 도입을 통해 얻은

장점 중의 하나는, 이로써 양독간 경제체제의 능률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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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아무런 소옹이 없는 환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兎다. 반면

이로 인해 속일 수 없는 동독 경제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 동독

경제의 부실한 기반과 세계시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동독 제품둘의 경쟁혁

약화가 동독 경제를 륵징짓고 있다. 대외교역활동은 국가독점사업이었다.

C이1ECON내에서의 대체루블 환올은 경제원칙에 입각하였다기 보다는 정치적

입김의 영향을 받았다. 동독과 소련과의 
'

불공평한 교환' 이었음이 이제

밝혀졌다.

외부와의 단절과 국내 경쟁괸-계 포기로 인해 다은 업무분야에 초과생산가동력이

존재하옜다. 
'

국영 기업4'l 
' 

간의 납품관계는 비용各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

많은 분야에서 생산성저조가 팽배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써, 선박전자공학에서

부터 선박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배 한척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 품목들이 한 곳의

조선업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취약점들은 수 없이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에 D - 마르크를

도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간의

분단이 없었더라면 동부독일의 경제구조는 어뗘한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

분병한 사실은, 한 예로, 규모와 구조가 특수한 동독 조건을 여실히 반영하는

로스록 시의 해운산업분야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발전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32)

D-마르크의 도입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하룻밤 사이에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로써 구조개혁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0넌 7월 1일

통화교환이 실시되자 마자, 국제경쟁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던 거의 전 종목의

제품들이 서독 및 외국과의 경쟁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서독 마르크로의 교환에 의해 동독 마르크의 가치가 300%정도 이상

상숭하옜다. 서구라파에서 비교적 안정된 국가에 속한다는 나라라 해도 이러한

급격한 가치상숭은 경제위기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이 밖에도 동독은 화폐

교환으로 인해 COMECON 내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90년 말로 적응보호

규정의 시효가 만료됨과 더불어 이제는 루블 대 D-마르크로 환산되는 COME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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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의 납품관계가 거의 단절되고 말았다. 동시에 국내 산업체 간의 납품

관계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의 전 부문에 걸쳐 제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Al독제품에 대한 동독 소비자들의 수요가 중가하였다. 이러한 Al독

제품 
'

선호졍향' 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동독에서

셩산된 좋은 품질의 제품들도 세련되지 못한 포장으로 인해 거부되었다.

이리하여 심지어는 동독 우유가 서부독일로 납품되어 그곳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다시 동부독일로 납품되었다. 종전의 정치체제와 더불어 모든 것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별 효력을 거두지 못하기가 십상이다.

카드로 세운 집이 무q지듯이 수요 격감은 짤은 시간내에 생산을 절반으로

감축시켰으며, 더불어 일자리도 앗아 갔다. 물론 화폐동합이 동득경제 
'

기반

붕괴 
'

의 주범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뗘한 방법을 채택하였든 간에,

설사 
'

제3의 모델 
'

을 채택하였더라도 동독경제의 취약셩은 제거되어야만

했었다. 단지 화페통합에 의해 이러한 구동독의 경제 및 환경이 남긴 
'

유산' 이

순식간 폭발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제불황은 인쇄기 제조업과 같은 경쟁력있는

일부 예외 분야를 제외한 거의 전 셩산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대거 없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이는 새로 마련된 일자리로도 상쇄할 수 없었,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눙한 결정사항이 실시되게 되었으니,

D-마르크와 함께 서득의 사회경제구조가 동부독일지역에 적용되게 되었,다. 서독

경제모델의 도입은 
'

재고정리 
'

(Ausverkauf}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화페통합 당시의 동독 정권 하에서의 생산성 와해는 서독으로의 재고정리

대매출과는 전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정작 중요한 사실은, 서득 및 외국

기업들이 신설5개주에서 제품들을 구입하여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을 동부독일에

유입시키도륵 하는 것이었다. 화폐통합결정과 더불어 구기업 및 신규기업들의

자본형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적극적 육성이 국가의 기본과제가 되었으나,

연방정부는 이 사실을 제 때에 인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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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화폐 충돌 방식을 통한 경제 · 통합 결정을 차후에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여전히 현실성있게 제시도]고 있다 :

다른 대책이 飢었는가 다시 말해 단계적 모델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허 불가눙하였는가 7

연방정부는 DNl 도입에 따른 적접적인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였었는가

재정 · 경제 · 노동시장정책의 개혁에 따른 과제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7 
'

3-5, 화몌뽕합의 배경 - 매책없는 결정

이상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간단치 않은 문제들로, 이는 단순한 역사적 의미

이상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오류는 현재 경제통합과정에

수반되는 재정 · 경제 · 노동시장정책의 수정에 교훈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연방정부가 화폐통합을 결정하기까지의 배경을 연대기

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o 연방정부는 1990년 7월 1일 부로 실시되는 화폐롱합을 급작스레 결정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탄행은 동부독일의 사회 ·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측켠대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력과 기민당 내 지도급

정치가들이 선수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연방수상이 측근보叫관들과의

협의하에 경제적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단독결정을

내렸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결정이 동.서부 독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철지를

연구할 시간은 전혀 없었다. 이같이 부작용 투성이의 결정을 하게 된

당시 연방정부의 상황은 무대책, 기회주의적 정잭 그리고 모드로 우 정부와의

협상기피중 둥으로 특징지y]진다.

o 문제의 화폐통합 단행전에 관련부처로 하여금 0M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검토토록 지시합은 불가능하였다, 1990년 1칠 연방재무부는 사민당 원내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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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이 제출한 신속한 화폐통합 방안과는 구분되는 
'

동독경제의 l ]생을

위한' 10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0년 2월 8일 당시만해도 단계적인 
'

경제

및 화폐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바로 이틀 전에 연방수상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로 D-마르크를 동독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33)

o 연방졍부의 화폐통합에 대한 결정은 독일연방은행의 극구 반대 하에

이루어졌다. 연방정부는 정치에 비증을 두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연방은형을

설득시켰다. 당시 연방은형장은 연방수상의 화폐통합 
'

제안' 에 대한 자신의

반대입장을 3일 후인 1990년 2윌 9일에 철11하옜다. 연방은형법에 의하면

통화정책상의 기본적인 문제는 연방은형 주요 소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형은 서독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옜다. 온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는

가운뎨 벌어전 이같은 한편의 연극은 안정정책에 대해서 뿐만 아q라,

D-마르크에 대한 신뢰에도 큰 손상을 끼쳤다.

o 자문역할을 하였던 경제학계도 연방정부의 결의사항을 비난하며, 단게적

방안을 권고하였다, 1930년 2윌 9일자 보고서에서 
'

경제 자문위원회 
'

T

(Sachverstaendi8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 twirtschaft1ichen

Entwicklun g (SVR)>는 1330년 2월 9일자 연방수상앞으로의 서신에서 화폐통합에

따른 파국적인 결과를 분명히 경고하였다.34) 그e]나 이러한 SVR의 비판은

연방정부가 화폐통합을 결정함과 더불어 곧 뇌리에서 잊혀지게 되며 처음에는

반대했던 결정사항을 이제부터는 정부측과 더불어 옹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부독일로의 신속한 D-마르크 도입은 기본적인 준비없이 기회주의적

정책결정의 분위기에서 성급히 결정되었다. 연방수상의 이같은 결정은 모드로 우와

그 정부에 대한 반감에 의해 내려진 겻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드로 우는 Bonn

방문준비의 일환으로 150억 배 상당의 재정지원을 연방정부로부터 요구하였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극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화폐와 정치가 통합되어야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견해를 내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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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연방정부로서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

이다, 동독 시위자들은 
'

D-마르크 즉각 지불' 을 주요 이슈로 내걸었,다. 따라서

지적한 비판은 화폐통합결정 그 자제에 대해서이기 보다는, 이러한 노선을 취합에

있어서 그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데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기본

원칙상의 결정이 들끓는 비난공세를 당하게 되자, 결정 주체측의 무관심과 문제

회피는 그 심도를 점점 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야기된 변형과정상의 위기는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부실한 경제 · 금융·노동시장정첵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제품생산 감축에 따른 인원같축과 같은 심각한 변형 위기를 서독이

EC와의 협력 하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화폐

통합에는 다년간에 겉친 측면지원대 이 뒤따라야 慷다. 이 사실을 연방정부는

q무 늦게서야 인식하였다,

화폐통합이 그 결과로 요청하고 있는 과감한 정책추진 대신 경제정책상의

문외한적 모험 시도들이 통일사업을 특징짓고 있다. 장기척인 구조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보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지원대책은

임시미봉 에 불과하다, 새로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구멍 메우기에 급급해

하고만 있다. 국가 및 통합조약, 동독 마르크+서독 마르크+소규모 공공 재정

지원이라는 환상만으로 경제통합이 결정뫼었으며 , 결국은 이로 인해 독일의

통일비용만 상숭되처다.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은 늦게서야 제시되였으며,

이 또한 올며 겨자먹기로 시행되고 있다.

A%Q년 길泉그L劃 느 L표흐3S)

1월 초 [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 잉그릿드 마테우스-마이어는 1989년 말에 이미 선보였던

신속한 화폐 및 경제통합 계획을 재차 제안하였다. 이 계획서에는 동독 마르크

대 서독 DM의 완율을 5i l로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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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겔 연방 재무장관은 즉각적언 화폐롱합 도입에 반대, 
'

동독 경제의 1]셩 
'

을

위한 10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통화개혁은 
44

저쪽편에 혼돈만을 불러

일으컬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독.독 공동 통화지역을 구축한 다음 단일 통화를

도입할 것을 의도하였다. 이의 선결조건으로 우선, 동득의 물가보조금을 폐지

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한 마디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1윌 19일 :

바이겔 연방 재무장관은 재차 D-마르크를 기초로 하여 
4

인위적으로 접목된

동독과의 화페통합을 
' 

위험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 
'

으로 간주, 이를 반대

하였는 바, 그 이유로 
"

우리의 통화가 약해지면 동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유럽의 화폐통합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할 것이라는" 는 졈을

들었다.

1월 24일 :

모드로 우 정부는 자체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의 골자는, 양 독일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1992년까지 동득 마르크를 서독 D-마르크로 교환

가능토록 하며, 가격의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초기에 주장했던 동독 마르크의 부분적 교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화폐통합의 관철을 위해 언방수상에 의해 전문인위원회에 파견된 한스

디트마이어 차기 연방은형장은 TV - 언터뷰에서 성급한 양독 화폐통합을

경고하였다 [
"

문제는 동독 자체에서 어뗘한 정척을 펼쳐 나갈려는 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태환화폐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유동적인 환율가를 조성할 수 있느냐이다.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칠 6일 :

푀엘(Poeh니 연방은헝장은 동독 국립은행장이자 모드로 우 정부 경제장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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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감-정 자문위원회처럼 단계적 방안을 채택하였을 것이다"

5월 18일 :

끈절긴 협상 끝에 동독과 서독 정부는(제 1 ) 국가조약에 서명을 하였는 바,

이에는 D-마르크의 도입과 화폐통합 달성에 따른 교환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7월 1일 :

화폐개혁이 실시되는 날, TV-연설에서 연방수상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

통일, 자유, 번영과 사회평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q다. . ,
그러나 이로 인해 아무도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독 주민들과 관련하여서는, 드 메지에 총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를 겪게 되지는 않을 것업q다.

오히려 형편이 현저히 나아질 것입q다" . 서독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

독일통일로 인해 서독인들이 희생을 치루는 일은 없을 것입q다.

기껏해야 우리가 앞으로 몇년간 거두게 될 추가수익의 일부를 우리의 동족인

동독인들에게 - 자력을 위한 도움으로 - 내어 놓게 될 것입니다" ,

(1991) 8월 27일

연1은重2L안방소X같L견雙차8L대한)J록

독일 연방은행장 업무 인수식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 :

骨 연방수상 :
"

소급하여 볼 것 같으면, 1990년 7월 1일의 화폐 . 경제 . 사회

통합은 독일통일의 결정적 사건이었습q다. 연방정부와 연방은행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화폐교환이 무리없이 진형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연방은행 - 특히 오1엘 은행장에게 심심한 같사를 드립니다" .

칼 오토 푀엘 전 연방은행장 :
"

연방은행은 부속정부가 아닙니다. 본 기관의

자율성은 통화정책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방은행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입법자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작년 연방정부가 동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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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마르크 도입을 제안하였을 때 우리는 이 업무를 1행에 옮겼습니다. 연방은형은

연방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최소한 통화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형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연방수상 각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연방은형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뎨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3-6. 화폐營暫 외의 다른 旨도가 엾었나 2

경제 적응을 위한 통화 번개 작전 외의 다른 현설적인 방법이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은 단순한 학문적 의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심각한 변형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통화·경제체제의 완전 도입이 단계적인 방안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통일작업을 무리없이 진행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단계모델은 막대한 셩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에서의 단련을

겪은 후, D-마르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옜다.

대부분의 경제학계들, 그 중 
'

전체경제발전 감정 자문위원회 
'

는 단계적인

방법을 옹호하였다.37) 그4나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거의

제시되지 못했다. D-마르크의 즉각적인 도입에 반대혔던 시장경제파 학자들의

일부 주장들은, 이 같은 방법에 의한 독일 통일은 지금까지의 서독의 안정된

통화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통일의 대가를 치루지

않겠다는 고루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특징지$졌다. 정치적 통합에 이어 경제적

통합도 달성해야 한다는 거대한 도전을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雙다,

정부는 경제정책자문가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이들의 유익한 조언을 빌리지

못하고 말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1990, 2.e일 당시 연방경제장관은 경제 · 화폐통합을 위한

상세한 단계적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다.33) 이에 따르면 단일 제 . 화폐통합의

완료는 1993년 1월 1일 유럽 단일시장의 출범과 때를 같이 하기고 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동독의 일반 정치와 통화정책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단계적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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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에는 서독정부의 공공 보조 지원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통화로서의 D-마르크 완전도입은 1992년 말로 구상되어 있었다,

단계적 모델의 구상자들은 경제구조 전환과 국제시장으로의 경제 개방이 1992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져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또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동독이 
'오스트리아' 모델과 마찬가지로 D-마르크에 대한 동독 마르크의

(하향 조정된) e올가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완전히 상이한 경제수준, 계속적인 이주 우려 그리고 동독 마르크의 대거

D-마르크와의 교환 둥과 직면하여 어떻게 환올의 안정을 보장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급도 하지 않았다,

이와 비숫한 단계적 방안이 19SO년 2월 동.서베를린 출신 독·독 경제학자

실무단에 의해 제시되였는 바,VI) 이는 화폐 . 금융 개혁안을 수반한 단게적인

경제개혁의 실현(사회정책상의 측면지원 하에 가격형성 자율화, 임금책정의

자올화, 장기 투자시설 구입시 법적 장애요인 제거 )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 마르크의 광범위한 태환성 획득을 위해 동독의 외화운영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다, 이 모델 역시 동득의

일반 정치 및 통화정책상의 자율성의 단계적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구상안을 실현시키려는 시도과정에서 이론과 정책실무가

조화될 수 없다는 모순이 드러나게 되었다. 단계적 방안은 
'

제3의 모멜 
'

과

달리 동독 경제를 서둑의 구조에 적옹시켜 나감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갑작스런 화폐동합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구조

전환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토록 하자는 안을 내세値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주로 시장요소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격차 제거에 관심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통화주권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환율은 국제경쟁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화폐통합은 실제경제 발전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 도달하옜을 경우

실시되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계모델은 논리적으로는 견고하게 들릴지 모르 나 이 모델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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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딜렘마는, 경제학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러한 
'

왕도' 의 실현이란 정치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동독익 자율권을 단계적으로

포기할 용의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동독에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

지금 D-마르크를 달라 l 
"

라는 목소리가

드세었는 바, 상황이 이렇계 발전된 데에는 화폐통합이라는 번개 작전이 셩활

조건을 신속히 개선시킬 것이라는 무분별한(정치가들의 ) 약속이 그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단계적 모델은 D-마르크 도입과

함께 서독 수준으로의 경제번영도 신속헉 도래할 것이라는 정치적 구상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1990년 초의 정치적 상촹은 - 실상이야 어떻든 간에 -

단계적 방안을 절실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단계적 방안을 실시하였을 경우 통화정책상 심각한 문제들이 발셩하였을 것이다,

동독 자체의 통화체제는 설사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할찌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다. 칼 쉬러는 1990년 5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였다 :

t4

동독 주민들은 현재 그들의 과거 체제와 통화를 거부하고 있다wz .
(O)
이미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동독 통화의 태환성이 보장되어야만 雙다. 다시 말해,

동독 마르크를 다른 통화로 자유롭게 교환시컬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A]는 최소한 양독간 어느 정도 안정된 환율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하였다.

이로 인한 결과가 동독 마르크로부터 안정성 높은 D-마르크로의 줄지은 피난길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되었다, 동부독일에서 벌어들인 동독마르크는

즉시 D-마르크로 교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연방은형은 동득 마르크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0-마르크 매각 및 동독 마르크의 구입이라는 편법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D-마르크 통수는

서부독일의 안정을 위협하였을 것이다. 신뢰가 밑받침되지 못한 통화는 결국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앤위적으로 보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단계방안의 일환으로서 동독 마르크는 D-마르크에 비해 현저한 가치하락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 가치하락은 취약한 동독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반면 동독으로의 서방제품 수입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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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시급雙던 투자제품 수입을 지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주민들이

선망하던 서부 소비제품들은 저임금하에서는 그림의 떡이었을 것이다, 서부독일

노동시장이 바로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임금은 계속 상승하였을 것이며,

기업의 투자능력은 보다 약화되었을 것이다. 막대한 잡재 인플레가 발생, 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발섕하였,을 것이다, 결국 단계적 방안은 
'

오스트 리아 모델 
'

대신 - 그렁게 되기 위해선 경제가 어느 정도 견실해야 한다 - 급격한 임금

인상과 인플레를 동반한 
'

폴란드 모델 
'

이 되었을 것이다.

이 밖의 지적사항으로는, 단기1방안이 경제구조의 전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은폐뒨 실업률' 감소를 위해 기업을 폐지하고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방법은 마촬만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가격보조 폐지도 단계적으로 실시

되었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

동독 내의 합법적인 민주 정부가 이 같은 경제구조 전환을 과같히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 아q면 이 개혁방안이 
'

과거 관계 
'

와 
'

그 무리 
'

들에 대한 거부와

반감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단계방안을 실시하였을

경우, 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적응과걱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구조보전

대책으로 전락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까지도 경제통합이라는 번개 작전을 
'

비용 및 효율성 
' 

차원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변형시켰을 경우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불리하옜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화폐통합은

적응에의 압력을 극대화시키고, 적응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반면, 단계방안은

계속 지연되는 장기적인 구조 변경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채택한 방법 외 의 다른 무리없는 선택의 방법이 있었,겠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매우 회의적이다. 분명한 사실은 화폐통합의 결과가

무책엄하게 간과되었으며, 그로 인해 정부의 대책없는 임시미봉잭 업무활동만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화폐통합의 결정과 더불어 다음 사실을 미리 예견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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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의 결과로서 다년간의 공공 재정 이전과 2;;인 경제의 자본 이전이 필수적으로

실시도]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부로부터 동부로의 자금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방안이 필요하다. 재정문제는 현재 서부독일로 집중되어 있다. 동독의

정치적 자을권이 단계적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구조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주로

동독이 맡았을 것이다, 생산성있는 경제분야를 구축하기 위해 동독내 저축 및

투자율이 급격히 증가되었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서부독일로부터의 재정지원비는 원래 의미에서의 
' 

자력을 위한 지원 
'

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화폐통합과 몽합조약에 의한 정치적 주권의 완전한 포기로

인해 동부독일의 경제구조 변형은 국가적 사업이 되어버렸다. 동부독일의 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재정은 이제 서부독일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조세문제를

둘러싼 토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연방정부는 서부독일에서의 재정분담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았다.

연방정부에 대한 비판은 화폐통합 그 자체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이에 대한

과소평가, 다시 말해 통합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완전히 간과한 사실을 요체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 통독 비용 문제와 이와 관련 재정분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과, 또한 이러한 
"

화폐 충돌'을 야기한 정부의 정책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수 있다, D-마르크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이제 다시 심각한 변형상의 위기를

예상하여, 경제 적응을 위한 장기적언 대책을 세울 것을 경고한 비판자들을

배척코자 하며,41) 이들을 독일통일을 망치는 무리로 낙인찍고 있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 경고자들의 비난이 올았음이 증명되었다 : 통일론자들의
'

마르크와 시장' 이라는 환상은 변형위기가 들어닥친데다 부채체중에 시달리는

빈약한 국가 재정문제까지 합세하게 되는 바람에 얼마 안 가서 물거품처럼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국가조약과 1990년 12월 연방의회선거 이후 체결된 통합조약에

명시된 
'

단순·소박한 통합 조항' 들이 대거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형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기본적인 과소평가는 아직도 서부독일 정치를 특징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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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지적 임의에 의한 그환비을과 이로 인한 사회 · 割제적 결과

화폐통합이 결정될에 따라 다음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 지금까지의 동독

마르크를 D-마르크로 교환시키는데 어뗘한 비율을 적옹시켜야 하는가 이 결의

사항은 단순히 D-마르크 수입에 따른 통화 기술상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q었다. D-마르크의 교환비율 책정 문제는 동독경제의 실태, 특히 생산성,

국제 경쟁력 및 소득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했어야만 하였다.

1왜냐하면 화폐교환은 동부독일 경제의 개시 대차대조표로 결정하며 , 동시에

새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교환비율책정 문제로 잠시나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서로 간의 갈등은

정치적 타협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금, 저축예금, 기업의 부채와

임금 및 봉급에 대해 각각 상이한 교환율을 적용한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같은 걸정을 내림에 있어 연방정부는 사전에 누설되어 많은 이들이 거부감을

보인 연방은행 안은 전혀 고4하지 않았다.42) 동독 주민들의 현금에 대해서는

1 : 1의 비올로 교관해 주도록 국가조약에 명시도1었,다. 반먼, 개인 가계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다른 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었다. 당인히 예치자들은 1 : 1의 교환

비율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독주민들은 이 같은 
'

새출발 자본' 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동독의 마지막 재무장관인 발터 름베에그는 이같은

예치자들의 요구사항과 관련, 이 자금에 대한 사용을 시기적으로 제한하여

허락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소한 저축 예금의 일부분 정도는 종전까지의 국민재산의 지분(주식 ) 내지는

국채에 참여를 하락하자는 제안 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국민자본주의 
'

(Volkskapita1isnlUS> 모델은 사회주의적 
'

국민소유' (Volkseigentum)를 대치시킬

수 없었,다, 독일연방은행은 저축예금 교환비율을 2 동독 마르크 대 l D-L:르크

로의 책정, 다시 말해 저축예금의 so%가치 격감 정도는 
'

감당해 낼 수 
'

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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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았다. 연병은행은 이를 통해 과거 물품공급의 제한으로 발생되었던

초과자금이 전부 D-마르크로 교환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동부독일의 셩산

자본과 관련, 연방은행인들은 통화량의 급격한 신장을 우려하였다. 연방정부는

결국 동부독일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각각 상이한 교환비율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저축예치금은 원칙적으론 2: l 비율로 교환되었다. 동독에 롱상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억수에 한해(연령별 기준) l : 1로 교환해 주었다 (14세

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2,000 DM까지, 15세에서 59세까지는 , 000 OM,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s, 000 OM). 이로써 현재 자료를 기초로 하였을 때, 저축예금성

새출발 자금은 I, 234억 ONl로 줄어 들었다 : 평균 교환비율은 l. 475 동독 마르크

대 1 D-마르크였다, 저축예치금이 즉시 인출되어 지출되리라는 우려는 기우로

판명로1었다. 일부 인출금역은 이윤이 높은 투자성 사업분야에 사용되었다.

여하튼 이러한 저축예금의 
' 

적정 
'

교환을을 둘러싼 시비는 상이한 이해집단간에

어떻게 타협점이 찾아질 수 있었느냐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동독 금융제도와 관련된 부채교환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제시되헉야 하였다.

내국인들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2: (의 비율이 책정되였다. 1390년 h월자 자료에

따르면 이로씨 기업들의 부채는 2,317억 동독 마르크에서 l, 158억 0-마르크로,

주택업계의 부채는 513억 칠으로 조정되였다. 물론 이 부채더미는 아직까지도

섕산경제의 구조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재정비과정에서 이 잔재를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은 통합조약의

커다란 오산이었다(이 기업부채가 신탁청에 의해 그리고 청산과정에 있는 동독

국가은행제도 하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매서는 본서 95쪽에서부터

기술하겠다),

국가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의 0-마르크로의 교환을 간략히 요약·검토해

보았을 때, 전체 금융, 다시 말해 모든 부채와 청구권의 교환은 평균 l. 83

동독 마르크 대 l 0-마르크의 비율로 이루어졌다(도표 m-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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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수입, 륙히 임금 및 봉급의 교환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임금,봉급,연금이 l: l 내지는 2: 1로 교환되느냐에 따라 종사자들과 연금자들의

출발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러 제안들 - 그 중에는 일부 의심찍은

모델들도 있었음 - 이 제시되었다, 각 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q무도 분명하였다

임금 수령자들은 l : 1 비율을 고집한 반면, 기업주측 입장에서는 동·서독

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지적하여 최고 2: 1의 비올을 주장하옜다, 분명한

사실은, l : 1의 비율로 교환되는 동부독일 근로자 일인당 명목상의 임금 및

봉급액은 M서부독일 수준(4인 가족 기준 실수입의 56g삐의 l/3에 이르게 된다는
4

점이다.

따라서 2: 1의 교환비율을 책정하옜을 때, 서부독일에 비한 동부독일의 근로

수입은 절반으로 격감도1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사전에 누설된, 즉 임금, 봉급,

연금에 대해 2; l 교환비올을 적용하자는 연방은행의 제안은 격렬한 반대를 사게

되었다. 이같이 열띤 분위기로 인해 간과된 사실은, 연방은행측에서 2: 1의 교한에

앞서 보조금 폐지에 따른 임금조정과 사회보장보험금의 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가상 계산에 따르면, 임금조정을 같안하여 월 명목임금 l, 300 OM을 2: 1의

비율뢰 교환하였을 때, 실제 임금은 851 DM으로 줄어 들었을 것이다,43)

2; 1로의 교환비율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근로 및 연금 수입을 둘러 싼 개시조건

규정은 밤 사이에 정치적 현안 사항이 되어버렸다. 동부독일의 시위는 l : 1의

교환률을 요구하는 현수막으로 일색을 이루었으며, 총파업을 하겠다고까지

위협하였다. 동부독일인들은 새로운 독일을 이룩하는데 소득 문제로 서부

독일인들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격렬한 압력에 못이겨 결국 근로수입 및 연금

수입을 l : 1로 교환하기로 국가조약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루성이의 교환이 기업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어9건 이로써 화폐통합을 실시하는데 있어 일단 어려운 단계는 극복되어진

것처럼 보였다. 1990년 7월 1일 화폐교환 이후 실제수입은 독일 연방은헝'이

제시한 모델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 주민들의 격렬한 압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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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1 : 1이라는 교환율이 국가조약에 명시되는 대가로 극가조약상의 차액보전

지출규정(Regelung von Ausg Ieichszahlun gen )이 포기되어져야 되었다. 차역보전

지출이 포함된 연방은형의 2: l 교환안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l : 1 비율의 정책적

타협안이라는 이 눈가리기 수법은 얼마가지 않아 큰 l }근으로 판명되었다,

국가의 지시에 의한 D-마르크 개시 실질임금은 처음부터 임금정책에 큰 짐이

되었다, 국가가 거부한 것을 노조의 임금정책이 쟁취하였다. 노조는 제1차 임금

협상에서 보조금 폐지 및 연상된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차액보전지출금의 지불을

관철시킬 수 있있다.

재량 변수, 다시 말해 동독국립은형의 부채 및 청구권과는 달리 고정 지급에

대해서는 l; 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기업은 셩산비용과

지금까지 적옹되던 임금 및 봉급을 D-마르크로 지불해야만 되었다. 양 독일의

통화가 계속 존재하였을 경우, 이 교환비는 l : l 이라는 환율과 상통한다.

그러나 동독 통화는 교환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비율을 책정할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화폐통합시 양 독일통화 간에 어느 정도 
'

객관적인 
' 

환율을

책정할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Saar1and 주가 1958년 서독으로

가입하였을 때의 상황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 Saar1and 주의 통화적웅은

어느 정도 
' 

객관적연 
'

환율에 기반을 두었었다.

동독의 공식적인 교환비율은 경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정치에 의해 1 : 1로

책정되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었는 바, 서독인들에 대해서는 3: 1의 교환

비율이 적용되었다, 대외무역의 범위 내에서의 Valuta 지급 회전은 형식적으로는

1 : 1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4. 4: 1로 계산되었다. 은형제도의 총대차대조표상에

실제 비율과 형식상의 비율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

방향계수조정금'

(Rueckste11ungen fuer Richtun gskaeffizienten)을 만들어야 하였다. 이는

구서독을 포함한 동독에 대한 외국이 갖는 통화정책상의 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암암리에 형성된 외환율의 대치물로서 암시장 환율이 있었,는 바,

이는 화폐통합 직젼까지 10 동독 마르크 대 l D-마르크 이상의 환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 163



동,서독에서 각각 상이한 동화가 사용되었율 경우, 그 교환환율이 동·서독간의

생산성과 경제안정성의 격차를 여실히 나타내 주었을 것이다. 생산성에 근거雙을

때는, a: 1의 환율이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치였율 것이다. 생산성

격차의 단계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올을 I ; 1로까지 발전시臧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독경제는 D-마르크에 대한 동독 마르크의 근 aoo%나 되는

가치상숭으로 인해 
'

1초 
'

(logische Sekunde) 만에 서독 및 외국과의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독 수출제품가격은 3배가 인상되었으며 수입품

가격은 3배나 하락하었다. 이러한 화폐가치상숭에 따른 충격을 이겨내었을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환비율은 경제적 측면에서 최악의 상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의해 관철되어졌다. 그 결과 오로지 정권의 고수를

위해 채택된 이러한 결정이 가져 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경게 · 재정 . 노동시장 정책의 수립이 어느 시점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화폐통합 실시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업무활동이 서로 상이하게 진혐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0-마르크 도입은 수치상 완벽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연방은행에 의해 실시된 반면, 재무정책 담당자듈은 새로운 경제지역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중장기적

방안을 개발하는 대신 무관심, 배타심, 선거를 겨냥한 기회주의적 정책이 우세를

보였다.

연방은행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화폐통합문제를 둘러 싸고서

연방은행의 제안과는 정반대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행은 전적으로

D-마르크 수입에 따른 기술상의 처리문제와 금융정책상의 선결조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옜다. 그리하여 수리학상 대작품을 만듈어 내었다. 지폐인쇄기와 주화

제조기는 수 주 내에 약 250억 D-마르크를 생산해 내기 위해 완전가동상태에 들어

갔다, 비밀 노선을 동해 이 화폐는 15개의 지점과 100여개 이상의 현금출납소로

운송되었,다, 현금 지급업무는 아무런 사고없이 진행되었,다. 이 현금 일시지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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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D-마르크에 대해서는 연방은형의 직접통제가 불가눙하였다. 현금 외에도

당장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일람불 예치금(구좌 비치자금>, 해약 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저축예금, 4년 이하의 적립금 등이 총통화량(규정상의

통화량 M3)에 속한다, 물론 D-마르크의 도입에 따른 통화량을 추정하는데

불확실한 점이 없지는 않았다, 1 : 1로 교환된 저축예금 예치자에 대한 연령별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구동독 금융제도의 고객들이 화폐교환

이후 즉시 그들의 예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능

하옜다. 연방은형은 서독 통화량의 약 10%에 달하는 통화량이 중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로써 화폐공급은 서부독일 대비 동부독일의 생산잡재력 추정치
- 약 1086 - 에 상응하였을 것이다. 이는 서독 총통화량의 15%6에 해당되는

것이었다(l[l-1 비교).

그러나 동부독일의 편입에 의한 통화량 중가는 곧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저축예금은 이윤이 높은 자본투자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통화량 과다로 인한

안정정책의 위험은 일단 극복되었다. 결과적으로 0-마르크 도입은 기술.

수리학상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실제 화폐증가도 인플례이션을 유발시키지는

않았다,

연방은형법에 상응하는 이원적 은형제도로의 동부독일 금융제도의 구조전환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전환을 간략히 다루기로 하겠다.

최소적럽금을 연방은행에 예치시켜야 되는 금융기관의 의무 정은 이미 1990년

8월에 도입되었다. 리파이넌스 사업 및 개방시장 사업의 테두리 내에서 기타

금융정책상의 제도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 한시적인 특별규정에 의해 마련되어

졌는 바, 이를 통해 동부독일 은형들은 연방은행이 제공한 유통자금을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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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D-叫르크 은행제도 구축 : 서부독일 은習優로서는 절호의 기회

국가로서는 부담스러운 과거 유산

D-마르크는 오련 역사를 거쳐 성숙한 통화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부독일의

회-폐 및 신용공급은 1958년도 연방은형법과 수차 수정 · 보완된 신용대부법의

적옹을 받고 있다. 이원적 은형제도는 개인재산보장과 이윤 극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업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실시된다(신용대부 제공, 예금 유치 등). 물론 이러한 사업활동은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은행은 일반 은행들의 상부기관으로서 화폐

발행 및 통화공급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연방은행은 오로지 일반 시중은행들을

통해 통화를 공급한다. 연방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자금유통에 관여함으로써 이들

은형들의 신용대부발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이원화된 은행

제도는 뚜렷한 위계질서를 갖주고 있다. 연방은행은 
'

은행 중의 은형 
'

으로서,

통화 공급을 관리하고, 일반 시중은행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펼쳐 나간다. 자유로운 화폐 및 자본시장의 구심점은 은행들로서,

이 시장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현대 자본주의 생산경제의 주요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사호1주의적 중앙 계획주의라는 동독 모唱의 통화제도와 통화공급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기반에 입각홰 있었다, 화페 및 자본시장들은 전혀 이용되지 라았다

국영화된 경제분야(주택사업 포함)의 재정문제는 동독 국립은헝을 통해 처리

되었다. 저축은행, 조 합은행 그 리고 국민은행 등은 고객들이 입금시킨 예치금을

기업들에 대한 신용대부 제공을 위해 즉시 국립은형으로 이양하였다, 서독 금융

기관들이 갖추고 있던 일반인들에 대한 상업상의 융자제공 권리가 이들 동독

금융기관에는 없었다. 이들 지점들은 탄지 소규모에 달하는 특수 목적의 융자,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 대한 융자 동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기업들은

업무 계획에 따른 한정범위 내에서 융자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외국과의 지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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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청산과 농산물 셩산조합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독일무역은행과 농·식품업

은형과 같은 특수기관이 담당하옜다.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사항은, 중앙집권적 계칙경제의 운영은 구태의연하고

불안정한 통화체제 하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는 금융경제는 계속해서 동독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는 주요한 요언이 되었다

개인주도 사업과 시장 경제 개발, 특히 D-마르크 도입과 더불어 동독의 통화

체제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이원화되어야만 했다.

1990년 7월 1일 부로 D-마르크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동독의 재래식 은형제도도

그 막을 내리게 되였다. 이 부문에 있어서 세인들에계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해결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새로운 통화가

서독 모뎔에 따른 2원화 은형제도로 기존 동독 은형제도의 구조전환 구축을

해 나갈 것을 강제하였다 :

신설 5개주의 최고 통화기관 업무는 독일 연방은형이 관할하였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동부독일 자체의 국립은행에 대한 기대는 단일 통화권

수립과 더불어 완전히 그 기반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른 당면한 귀결은,

통화정책 실시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둘 수 없다는 점이다. 화폐통합 이후

첫 몇 개칠 간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도 했던 연방은행법은 이제 전 독일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서부독일의 은행들과 유사한 일반 시중은행들을 동부독일에 구축시키는

작업은 2단계로 진헝되었다 : 동독 은형체제하에서의 금융기관들은 일반

시중은헝들로 전환되었다. 특히 서부독일의 대은형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존의 동독 은행조적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반 하에

지점들을 설립, 선속하게 지점망을 구축시컬 수 있었다. 서부독일 은행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화폐 및 자본시장 구축을 통해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는 즉각
團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D-마르크의 도입과 이로 인해 가속화된 2원화 은행제도의 구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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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한편으론 직접적인 화폐교환에 따른 부채부담과,

다른 한편으론 과거 체제 하에서 동독 주민들의 예치금으로 이루어진 기업, 주택

사업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용대부가 아직도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과거 부채의 청산 문제는 국가 외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이자 및 부채 상환에 따른 국고, 특히 연방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이하의 기술과 도표 Ifi.6 참조),

으t피도의 구조 전환

동독은형제도의 구조전환상의 문제와 화폐통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과거부채는

구동독 국립은햄제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화폐통합이 실시되기

이미 수 개월 전에 2원제 은행제도로의 전완을 위한 첫 번째 업무가 실시되었다.

도표 m. 5의 
'

화폐교환 이후의 (1990년 B월 ) 은행제도 - 과거 부채 및 청구권

처리 
'

자료는 동독 은형기관들과 이들의 자산 및 부채항목 그리고 이의 관계를

비용대차대조표 형태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S) 동시에 이 자료는 청산되어야

할 부채가 어느 정도나 로1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은행, 저축은형 및 신용조합단체들을 
'

일반 시장骨융기관들' 에 포함시켰는 바,

국립은행의 후속 기관은 여기서 제오1되었다, 가장 비중이 큰 부채항목은

각 가계별 은행예치금이다. 자산항목에서는 국립은행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된

대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7월 1일부로 실시된 화폐교尋은 
'

일반 시중은행 
s

들에 있어 차액 조정이란 문제를 야기시威다. 왜냐하면 쟬구권(자산 합목)은

2 동독 마르크 대 l D-마르크로 교환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의 저축 예금

(1990년 6월 31일자 자료 기준 : 1, 821억 동독마르크-l,234억 0-마르크>은

평균 1. 475 ; 1 비율로 교환되었,다, 
'

일반 시중 은행들' 의 대차대조표상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이들에 대해 약 250억 DM에 달하는 차액청구권(Aus8leichsf-

or derun g >을 발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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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屋.6 : 화폐통합 직후의 은행제도(1990년 8월)

과거부채 및 채무의 처리(단위 10억 D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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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연방으로서, 이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차액보전기금(AttEgleichs-

fond )을 설치하였,다, 신용기관들은 상이한 화폐교환올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유이자 차액청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는 연방은행과의 리파이넌스

사업에도 사용필 수 있었다. 화폐교尋에 따른 차액보전기금은 채무청산기금

(KAF [ Kreditabwicklun gs fon비에 포합되는 바, 채무청산기금은 이 밖에도

동독 국가예산의 총부채(260억 01비와 대오1부채 및 채무 청산에 따른 이자액

차이와 대체루블까지도 커버하였다. 연방재무부의 추4정에 따르면 그 사이 KAF의

청구권은 최고 1600억 DM에 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신탁청에 의한 기업 청산과정에서의 총 동독부채액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kAF 범주 내에서의 기업부채는 현재 최소한 q50억 DM에 이를 겻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S)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무제한 신용대부발급이 예정되어

있다, 연간 이자상환은 현재 연방과 신탁청에서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동 이자 상환을 위해 신탁청은 원래 기업의 재정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업사유화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과거 부채와 관계된 이러한

의무적 지급액듈은 청산기업들을 지왼하기 위한 300억 DM상당의 신탁청

신용대부와는 별개의 것이다.

1994년부터는 새로운 법에 의해 기금의 부채 부담이 다음과 같이 분담된다 :

신탁청의 재산 수익 잔여금이 허용하는 선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그 나머지는

연방과 신설5개주에서 각각 반반씩 분담한다, 앞으로는 국가의 총부채액을

발표할 때,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설립된 기금들의 부채뿐만 아q라, 이 채무

청산기금에 의한 부채도 합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정악한 액수가 밝혀지지 않은 이 기금의 부채 상환비 역시 독일통일비용에

속하기 때문이다.

2원화 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90년 봄 동독 국립은행은 인위적으로

베를린 국립은행과 독일신용은행(Deutsche l(redit AG (DI(B>)이란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립은행에는 
'

일반 신용기관 
'

으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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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시장과 자본시장 간의 중개업무가 맡겨졌다,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

일반 신용기관들' 의 적립금이다. 이 적립금은 일반

신용기관들의 청구권으로써, 과거 이들 기관들이 국립은형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해 준 신용대부가 그것이다.

동독 은형체제의 결산대차대조표는 (현재의 ) 
'

일반 신용기관들' 이 동독 국립

은형에 적립시켜야만 雙던 예치금을 이른바 은행간 적럽금(Interbank -

Ein1a gen )으로 간주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은형들이 이 적립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립은행이

신용대부를 대여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독일신용은형으로 이양된 거액의 신용

대부는 실상은 기업부채의 이전으로서 이는 현 상황으로서는 얼마간 더 존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y]에는 신탁청 산하 기업들이 깔려있다.

선용기관들의 적립금 인출이 증가할수록 국립은행의 라파이넌스도 보다 중가될

것이며, 이로씨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날 것이다. 국립은행은 최소한

저축은형과는 적립금 인출중지 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용기관들은

일부 예치금을 국립은형으로부터 인출하지 않을 수 없었는 바, 이들 신용

기관들의 고객들이 자신들의 예치금을 소비지출 내지는 고율 재산형성을 위하여

찾아 갔기 때문이다, 조합은형들은 
'

절박한 상황' 이 아q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자수익 만을 노려 예치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독일조합은헝(Frenkfurt

a. M,>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일반 신용기관들의 예치금 인출로 인한 결산상의

구멍을 막기 위해 Berlin 국럽은헝은 국가 보장 채권(국고 중권, 유동 몇 확정

이자 대부)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였다. 1991년 5월까지 이와 같은 차액보전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끌어들인 선용대부금은 약 800억 DM에 달한다.

(작금) 일반 신용기관들의 독립에 따라 베를린 국립은형이 부담해야 될 부채

상환업무의 일부가 독일 신용은행을 통해 선탁청으로 이전되었다. 왜냐하면

선탁청에서 소속 기업들의 과거 부채를 뗘맡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올해 신탁청이 신탁청 소속 기업들의 부채상환의 일환으로 독일 선용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상환액만 약 70억 DM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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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과거 부채가 베를린 국립은행의 대규모 신용대부에 의해 독일 신용

은행으로 이전묍에 따라, 신탁청이 100% 소유하고 있는 독일 신용은행의 현재

과제는 바로 이 과거 부채를 조속히 청산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독일 신용

은행의 과제는 기업들의 과거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으로써, 부채가 완전히

상쇄되면 독일 신용은행도 해체되도록 되어 있다. Di(B대차대조표에 제시된

l, 160억 DM에 달하는 과거 부채는 현재 통합조약에 명시된 방법대로 청산로1고

있지 않다, 기업의 매각과 재정비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하여 신탁청은 많은

기업들의 과거 부채를 인수하옜다. 신탁청은 이러한 부채연수액을 다름 아닌

자체소유 Di<B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통합조약에 명시된 선탁청에 의한 과거부채 정산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다시 말해 오산이었다는 점이다, 자체 재정 충당책의 일환으로

사유화에 의한 신탁청 수익금을 과거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사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이 부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기 위해 신탁청은 자금 대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쇄로1지 않은 부채의 대체 기입은 채무청산기금이

님겨받도록 되어 있다. 일반 신용기관들에 지급되는 국립은행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살펴보면, 국고 - 신탁청 포함 - 의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잘

알 수 있다 : 예컨대, 9%의 연 이율을 적용할 경우, 이자지불에만 연간최고

120억 DM이 소요된다,

현재의 기업들은 신탁청이 대신 지블한 이 이자들을 앞으로도 상당기간에 걸쳐

갚아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부채인수에 따른 이 이자상환 과제는 결국

신탁청과 연방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이자지불 역시 결국에는

국가 예산을 통해 사회가 부담해야 될 독일비용에 포함된다, 물론 이 이자는

국립은행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새로 설 된 시중은행들에호 흘El 들어가게 된다,

과거 부채가 이처럼 은행에 의해 이용됨으로해서 자금분배 역현상이 일어난다 :

국가예산이 과거 은행제도에서 분리된 일반 시중은행으로 유입된다. 이에는
- 살펴본 바처럼 - 과거 국립은행체제의 구조전환 초기에 발을 들여 놓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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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부독일은형들도 찹여하고 있다

구동독 채무와 분채에 대한 상이한 교환율, 개인 신용기관들의 국립은형으로

부터의 적립금 연출 그리고 비수역성 기업 부채 청산(주택사업 포합) 등은 연방

예산 (선탁청 포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출처별로 따지면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데분된다 :

- 일반 시중은$들의 차액 청구권

- 일반 시증은행들의 적럽금 인출에 대응하는 베暑린 국립은형의 신용대부도입

- 구동독 기업들이 진 부채의 상환

연방정부의 예산 부담은 현재 여러 관련 기금의 설립으로 인해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들 기금의 부채상환비용만큼 통일 비용 또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경제 통합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0-마르크의 도입과 이에 따른 서독

은형제도의 도입 과졍에서도 지불하는 자와 이득을 보는 자의 차이가 생겼다 :

연방 재정과 신탁청은 지불자에 속한다. 이로4%l 화폐통합의 실시비용은 
'

사회

공유물' 이 되었다, 반면 서부독일의 대은형들은 청산과정에 있는 독일 신용

은행을 통해 신설5개주내에 재빨리 유리한 기반을 구축해 놓았다. 화폐통합

전에 이미 독일은행(Deutsche Bank)과 드레스덴 은형은 열악하나마 동독 국립

은형의 지점망을 이용하고 DKB의 직원을 인수하기 위해 제 각기 DI(B와 공동

협력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이 두 서부독얼 신용기관들은 제2차 대전말까지

그들의 소유옜었던 은행건물의 일부를 다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동부독일에서 신속한 사업활동을 펼쳐 나가고 과거 국립은행의 직원들을

인수한 서부독일 은행들의 업적은 부인하지 않는다, 허나 이 두 대은행들이

DKB를 등에 업고 동독의 금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다른 신용기관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이 두

은헝들이 구 부채 삭감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가예산에 의해 상쇄되어야 할 사회공동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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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동부독일 진출이 헐값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다시 말해 다른

기관들에 대해 적용된 적정 구매가격을 이들이 교묘히 피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독일 통일로 인한 이익 분배상의 불공평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3-9, 젠되양난의 임금 정책

임금정책의 결정적인 변화는 (990년 7월 1일부로 D-마르크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임금 및 봉급을 2: l 비율로 교관하고, 이른바 동독의 
'

제2의

입금봉투' 로 지칭되는 주요 생활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 폐지와 관련 일회에

한한 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독일연방은행의 제안은 동독 주민들로

부터 격렬한 반대를 샀다. 동부독일의 총파업 위기에 직면한 연방 정부는 국가의

보조비 폐지에 따른 보상비 지급 대신 근로수입을 l: l 비올로 교환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화폐통합과 더불어 임금 및 봉급 수령자들의 초임이 결정

되었다 : 꽈폐교환 전까지만 해도 산업체의 월 평균 명목임금은 서부독일이

4, 214 DM 인데 비해, 동부독일은 1, 322 DM이었다. 물론 이러한 임금차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과 사호1공과금을 제한 서부독일 산업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2,250 DM밖에 안 뒨 반면, 동독의 경우 임금과

봉급에서 염출되는 공과금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동·서독 임금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섕산성 격차에

기인한다. 따라서 화폐교환의 실시 이후 시급히 해결도1어야 할 사항은 근로

수입의 발전 추이문제었다. 그러나 잉금정책은 이와 관련 이러지도 저러지도
·봇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

첫째,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수입이 조속히 인상로1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 구매력 보장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1991년 말로 예정된 대다수

제품들에 대한 국가보조비 폐지에 따라 근로자들의 시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게 됨에 따라 노조측은 임금인상을 통하여 구매력을 확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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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둘째, 통화권이 개방되고 제품공급이 동등한 상황에서는 동·서독간 임금

격차가 조속히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수입겨차는 서부독일로의 계속 이주 내지는 왼거리 통근자들의 수를

중가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동부독일의 생활상태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실망과 사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필 우려가 있였다.

-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금비용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임금 지불과 이익 배당은 기업의 가치창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임금지불은 한편으론 기업의 섕산성(근로平입에 따른 가치 창출)과 관계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아무리 높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산

제품이 시장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으면 기업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없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저섕산성과 판매부진의 어러움을 겪고 있다.

이상의 어려움 등은 노사공동협약에 의해 결정될 임금 및 봉급문제가 서부

독일식 모델에 의해 극복되어질 수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 딜렘마는 단순히 임금정책만 갖고서는 해결이 불가눙하기 때문이다. 구조

전환으로 말미암은 위기 상황하에서의 임금정책은 신탁청을 중재자로 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1990년 7월 1일 이후 노사 공동 협약 당사자들은 그들의 눙력 한도내에서

이러한 딜림마에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노조측은 협상 개시부터 화폐통합의

기초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 가격 보조금 폐지 및 공과금 부담율 인상에 따른

일시불 보상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1991년 상반기 임금협약졍책에서 다시

미래로의 중요한 교량이 놓혁졌다 :
47)
협약의 대부분의 목표는 장기간에

걸쳐 임금 및 봉급 수준 그리고 기타 노사협약 사항들(휴가기간, 퓨가비,

연특별수당, 재산형성수단(vermoegenswirksame Leistun g ))을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5리고, 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있다. 치열한 협상끝에 금속노조는

1991년 3월 1일 Meck1enbur g-Vorpommem 주에서 선구적인 노사협약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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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威다.(S) 임금 및 봉급의 단계적 인상에 대한 체계적 방안은 다음 도표

(rn.7 에서

� 

잘 나타나고 있다.

도표m.7 : Mechlenbtlrg-Vorpommem 주 금속산업체의 노사공동협약에 따른

임금 및 봉급의 인상안(Schleswig-HolsteIn 주의 노사공동협약 기준)

r 
國

國 

T評 
圖 均 醫

[ 
國 響 尋

l l 근 로 자 l 사 무 원 l 기 준 l
l l (임금그룹 이 l (봉급그룹 이 l l
F----+-----+----+----i
l 91. 4. 1일 부터 l S2. 5 i 58.s l 91, 3.31 l
l l l i l
l 92, 4. 1일 부터 l 71 l 69 l 92. 3.31 l
l l l l l
l 93. 4. 1일 부터 l b2 l 80 l 93. 3.31 l
i l l l l
l 軻. I. 1일 부터 l 52 l 80 l 93. 12.31 l
l l l l l

l 94. 4. 1일 부터 l 100 l 100 l 94. 4. I l
團 錢

. L關 夢 由

[자료출처 : 1닌SI - 노사공동협약 기록부, Irl : WS[ - 보고서 8/1991, 469폭]

동부독일에서 체결된 노사공동협약은 당면한 경제침체상태로 보아서는 처음부터

q무 높이 여정되었으며, 이는 임금문제를 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느L사공동협약에 의해 임금 및 봉급 수준이 단숨에

서부독일의 60 - 76% 수준으로 상숭하였다는 주장은 들어맞지 않는다, 1991,

6. 30일자 Bayem 주 대비 Sachsen 주 금속산업체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이러한 주장이 틀렀음을 보여주고 있다(도표 m. B. 비교) : Sachsen 주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계약상 시간당 기본급은 Bayem 주의 동료들의 나.2%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비교치(58,6%)보다 낮은 수치로써 , 그 이유는

Sachsen 주 여성근로자들의 월근무시간이 (아직 ) 높은 데 있다. Bayem 주에서

적용되는 노사공동협약상의 기본보수와 퓨J가 및 임금협약 외의 수당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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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Sachsen 주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Bayem 주에 비해

39.9% 밖에 되지 않는다.49)

도표m.s : Bayem 주 대비 Sachsen 주 금속업체 여성근로자 노사협약 임금기준
(시간당 기본수당) (1991년 6월 30일 기준>

跡 虛

L圍고카)d . 고3역 ‥‥[녀 /l
월 기본급

업무 수당

재산형성 수당

월 합계

x 12

휴가비

연간 특별수당

l,455.00 OM

72. 75 DM

l, 527. 75 DbI

18,333, - DM

305. 55 D4

2,482. - DM

372.30 DM

52. - DM

2, 906. 30 DM

34, 875.60 DM

2, 140. 73 DM

l, 427. 15 OM
I----------------- - - - - - - - - - - - - - - - - j唱

l 금 상 총 보수(l)
l Ml
l - .
L

1,,,,,,,,,.
l ,, ,,,.,, .
1,,,,,,.,,. l
g

} ,, ,,,.,, D,
i

l
繼 

驛 - 聰1警 
團 國 國

l

I B·y… 주 Sa·h… 주 금수준
1
1 l 준

1
1 1달 준

1
1

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

임금협약상의 기본급(2)

임금협약상의 기본급

- 퓨가 및 노사협약임금의 10%에 딜하는
Bayem 주의 특별수당 참작

54, 2%

44.8%

39. 9%

58. 6%

48, 5%

43. 1輝

勸 - - 申 勸 鷗 m - - - - - -

(l) 야간 및 교대근무, 초과근무 등에 대한 기타 추가수당 및 추가할중금 제외
(2) 노사공동협약서에 언급된 62.6% 수준(월 기준)은 1991년 4월 1일부로 유효한
Sachsen 주 노사공동협약 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임. 서부독일의 임금은
1991년 3.31일자 Bayem 주 금속업체 노사공동협약 보수를 기준으로 함

(다시 말해, 1991년 4월 1일부로 유효한 6. 7%의 임금인상이 있기 전의 임금

수준이 적용됨 ).

[자료출처 : R. Eis p inck세SI - 노사공동협약 기록부, 
"

장벽들이 모두 허물어 졌는가 
"

- 신설 5개주의 노사공동협약정책, In : WSI - 보고서 5/1991, 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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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독일간의 수입격차를 평가함에 있어서 각 가정의 가계 수입을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부독일에서는 아직도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가계수입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록히 여성들의 취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실제 수입을 명가함에 있어서는 구매력 격차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연금수헤자 가계의 수입은 1990년 l 4분기 때만해도 서독의 54% 수준이었는데

반해, 언말에는 6026로 줄어 들었다, 전체 근로자 가계의 l/3에 해당로1는 상위권

소득자들의 수입은 1991년 l/4분기때 서부독일의 76%에 달한 반면 연말에는 6fl 에

� 

그치고 있다(도표 [Il, 9 참조).60) 서부독일 대비(실질)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이유는 1991년 언말로 폐지된 가격보조비에 주어져 있다. 임금정책에 의한 소득

향상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19있년 연말까지의 연금수혜자 및 근로자 가계의

소득상태는 악화되었다.

노사공동협약체제의 굴레 안에서는 임금 정책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조측이 입금 및 봉3을 단계적으로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한 것은 올바른 처사옜다. 이로 인해 경제 불황이 보다 더 심각해졌다든지

아q면 이것이야말로 경기침체의 장본인이라는 대 노조비난주장은 동부독일

경제문제에 대해 기본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기부진의

잘못을 노조 측에 돌리는 이러한 편파적인 태도는 오히려 문제의 혁심을 간과하고

있다, 경영상의 이익 분배어1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하여 구매력을 보장하는

것이 임금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면, 이의 또 다른 과제는 판매

부진으로 인해 현재 임금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판매시장을 개척코자 하는, 구조전환과정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시적

입금보조를 통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버클리 대학 경제학자들은 
'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동적 임금보조 제도 
'

(sich se lbst ue berwindendes flexibles

Sy.t.a ... L.hn.ub...ti.n.,)를 제안하옜다,Sl) 이 구상안의 주요 관심사는,

전체 경제(국가 사업 및 농업 제외 )의 임금비용을 75%정도 줄이는 것이다.

이때 보조비 감축은 서부독일 수준으로 임금상숭속도와 연결되어 ,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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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되면 동시에 보조비도 감축되도륵 하었다.

득일경제연구소(01W)는 최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같은 임금보조 모델 실시에

드는 비용은 l, 650억 園으로, 취업에 따른 4추가 수입과 절약을 공제하였을 때의

실제 비용은 1, 340억 DM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다.52) 물론 이처럼 긍정적언

반응을 얻고 있는 버클리 모델의 실시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 : 이 임금

보조방안은 노동집약척인(arbeitsinteneiver이 기술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낙후해 있을 경우에 한해 이 방안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임금보조조치는 가격 경쟁에 악용될 수도 있다."]

원래 임금보조에 반대하였던 독일경제연구소가 신탁청 산하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骨보조 방안을 제안하였다.5() 이 방안은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정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 대부분의 대책들이 동부독일 내에 개인

기업들의 자본형성에 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동안에 기업들은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자금 결산에 필요한 충분한 유동성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뭇하다.

그 성공 여부가 장기간의 
'

성숙기 
'

를 지나서야 밝혀지게 . 될 자본형성 보조방안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단기적 효과가 있는 근로비옹 감축대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01W는 임금보조의 단계적 감축을 3-4년 내로

완전히 종결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계속해서 시간당 노사공동협약 임금이

적용도]는 기일을 D-데이로 하여 50%6의 감축실시를 개시가로 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임금보조 대쟬 하에서는 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1992년도의 보조액은 약 150억

DM에 달할 것이다.

본격적인 구조전환 과졍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 직졉 비용 부담을 멀어 주기

위한 임금보즈는 시기적으로 제한되어야 효과적이다, 동부득일의 임금정책

상황을 서부독일의 기준으로 측정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전환기에

있어서는 정치도 구조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 및 봉급을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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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祖. 9 : 199i년도 1/4분기 및 4 4분기 동.서부독일 주 실소득 비교

소득

가계

전체 연금수령자 가계

전체 근로자 가계

毛체 근로자 가계중
I/3 상위 소 득핀자 가계

평군 명목 소

서 부 동 부
(단위 DM)

2794 i298

4437 2738

6864 3976

신설5개주내

상대적 구매력(I)
비올

137

12S

129

구매력 차이를
고러한 동부독얼
소득
(단위 24>

I. 78t

3, 546

5, 122

실제소득자
(서부 100 기준)

I 4분기 1 4/4분기(3)
. l .

64

80

60

73

75 68

00

부 0) 서부독일주의 F 마르크 구매력 대비 신설5개주의 f 마르크 구매력

(2) 19節년도 평균 수치

(3) 추 계

[자료출처 : DD/ 및 Ltw 계산 : DIP/lAW, 동.서부독일 주 개인가계의 소득 및 소 비.

In : DIW - 주간보고서 29/1991. 411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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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및 화폐통합에 대한 하우스만 계획·)

4-I, 동독과의 경제 및 화폐뽕暫 후진 방안

화폐통합은 단지 시장 및 급전적인 경제 개혁 하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또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동독 내에서의 확고부동한 시장

경제적 개혁이 꽈폐통합에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동시에 화폐가치 안정

및 긴축 예산 정책을 목표로 하는 경제 및 재무정책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물론, 화폐통합을 실시함에 있어 양독간의 경제력을 사전에 억지로

균둥화시킬 필요는 飢으며, 이는 또한 - 설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

라도 -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동화정잭상의 통합과정은 상당한 주권의 이전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현

제 D-마르크가 점하고 있는 그 국제적 위상 (두 번재로 중요한 예비롱화:

Reserve- wae hrung, 유럽 통화권 내에서의 안정 기반)과 관련하여 D-마르

크의 위력이 약해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독측에게도 결

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화폐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독

이 자국 통화정잭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독일 연방은행에 이전시키지 않

으면 안 된다, 유럽 공동체 국가들 간의 경제 및 화폐통합 조치의 일환으

로서 서독 역시 자국의 자율권 (Autonomie> 을 언젠가는 유럽 공동체 발

권은행으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 시기는 이 은행이 창설될 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여하튼 연방 정부는 유럽 공동

체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할 것이다,

전반적인 동독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1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

환이 하루라도 빨리 실시되어야 하며, 이 전환과정은 그리고 꾸준하게 지

속되어야 한다, 이 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영업의 자유

1 1990년 2월 8일자 연방 경제성 발행 일일 훙보 자료, 제 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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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단에 대한 사유권 인정

자울적인 민간 사업의 확대

가격 형성 및 경쟁에의 자유

통화 긴축 정책

은형제도의 이왼화

자본시장 구축

바로 이같은 개혁들을 통해서만이 민간자본의 대거 투입이 가눙해질 것인

바, 이러한 투자가 없이는 동독 경제 발전은 요원한 희망사항으로만 그칠

것이다. 동서에 기업차원에서 추진하는 직접 투자의 일환으로서, 현대적

섕산시설과 기술 및 경영상의 know-how를 동독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

토해 볼 수도 있다, 이 때 이같은 직접투자를 찰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

제 
' 

화폐통합의 제 1단계에서 외국인들에게 제한적 태환성 (Aus1aender-

konvertibi1itaet)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활발해질수록 외국인들의 투자 역시 늘어날 것이다

이로Al 안전성을 겸비한 유동적인 환을체제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

를 위한 기본적 선결조건으로 동독 경제 및 통화에 대한 신거성이 구축되

어야 한다. 이 때 양독 화폐의 교환비율은 절대적으로 현실성 상에서 책

정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양독간의 지불눙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으로선 가격, 임금 및 연금에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자본거래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될 개혁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

독 마르크의 환율을 하향 조정해야 함을 뜻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율

안정을 위한 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연방 정부는 경기

안정 대책용 장기융자방안을 입안 
' 

실시하여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이같은 현실적인 환율책졍은 동독 마르크의 신뢰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동독 기업들에게는 이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터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동독이 과도기간 동안 환율을 하향 조정하여 동독 마르크를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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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법적 의무조항을 설치하여 - 0-마르크에 일반적으로 묶어 놓

는 
" 오스트리아" 모델을 도입한다면, 이같은 긍정,적 효과는 보다 강화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의적 결속 (Se1bstbindung)을 반드시 법률상의

주된 상실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스트리아와 서독간의 경우와는 달리

동 
' 

서독 관계에 있어서는 q무도 다른 두 국민 경제 체제가 어떻게 서로

적응 
'

통합해 갈 수 있는지가 문제시된다. 이 때 이주물걸이 끊이지않고

지속된다면 완율안정을 위한 모든 시도들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D-마르크나 동독 마르크간의 현실적인 완율책정 문제와 관련하여

서는 동독에서 시장개혁이 실시되기 전에는, 다시 말해 앞으로의 가격 및

생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하에

서는 이를 미리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을 q무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수출이 중대되고 이로써 동독 마르크의 화폐가치가 격상될 경우, 외국인

들의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다. 통화안정 정잭을 펼친다면 국내 물가에 대

한 전반적 통제 또한 가눙해절 것이다. 
' '

4-2. 3단계 방안

시기를 정해 놓고 일을 추진시킬 경우 개혁 속도는 빨라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동 
' 

서독간의 경제 및 화폐통합을 유럽공동체 단일시장이 발효

되는 1993년 1월 1일 전까지 완결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해 볼 수도 있다.

가. 제 l 단계

동독 내에 시장경제적 개혁 방안을 도입함,

그 요체는,

영업의 자유

새산수단에 대한 사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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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에 대해 자유로운 투자 허용

- 경쟁관계 구축
- 완만한 가격인상 및 임금 자율화

- 세법 및 기타 공동 사회보장법 개혁

- 동득 국립은형의 개혁

-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 활동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원적 은형제도

구축을 통한 신용 대부 제공

- 통화 6축 정책과 신용대부의 간접 규제 (통화량 조절, 금리 >

- 실업보험체제 구축

- 대외 교역 독점권의 폐지

- 초과 구매력 해소

- 지졍 환율가 (Wechsel·kursregimes>의 변경과 이에 따른 시장가 환율의 전尋

(제한적 외국인 태환성: Aus1aenderkonvertibilitaet)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혁에 대한 서독측 지원방안)

- 주로 즉각적인 지원과 사회 간접시설 구축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지원

- 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부제공 (ERP, 중소기업, 관광산업 )

- 상거래 규제 완화

- 경제 안졍화를 위한 장기 융자 방안

- 경제 및 금융정책 상의 자문

나. 제 2 단계

경제안정정책 실시 및 예산의 긴축운용

전 제품가격의 자율화

은형 및 보험제도를 경쟁체제로 전환 (먼영 
'

공영 기관 병헝)

자본 시장 구축

단일 내수 시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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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마르크를 안정기조로 하는 동독 마르크의 자의석 결속 (Selbstbindu%)

긴축재정운용과 제 개혁 입안들의 달성

완전 태환성과 자본거래의 자올화

다. 제 3 단계

경제 정책의 수령

경제 및 화폐통합의 제도화 및 단일 공동 통화로서의 D-마르크 도입

4-.3, 독일 경제 기반의 안정 유지

연방정부는 시장경제적 개혁정책을 통해 서독의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였

다, 이 같은 시장경제 정잭이 일반적으로 지속되어야만 동독에서의 개혁

또한 가눙해 질 수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 발젼이 이루어질 경우 서

독은 추가 성장 및 취업 확대를 뫼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 정

책의 과제는 기본 여건의 지속적 향상을 통해 서독이라는 경제입지가 보

유하고 있는 대외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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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방 수상 앞으로 보낸 
'

90, 2. 9일자

경제자문위원회 (경제 5현)의 공개 서한2)
(동 

' 

서독 화폐통합과 관련하여 )

존경하는 수상님 l

동독과의 화폐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근의 고려들에 대해 저

희 경제감정 자문 위원들은 염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7일에

있었,던 내각 결의를 계기로 샅아 본 위원회는 조속한 화폐骨합에 대한 저

희의 유보적 입장을 이같은 공개 서한 형식으로 통지코자 합q다.

본 서한에서는 동득 (발권은형> 마르크를 0-마르크로 대치시키는 화폐통

합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q다. 동독이 이 같은 화폐통합에 동의한다는 것

은 화폐 및 통화 정책상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속한 화폐통합을 통해서 동독인들의 대거 이주를 막을 수 있

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섕활수준이 곧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동독 주민

들에게 불어 넣어, 그리하여 이들을 고향땅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독측이 이를 겨냥한 분명한 의지표현을 해야 함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체를 정의하자면, 이는 광범위한 경제 개혁의 즉각 실시

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데에 있다고 판단됩q다. 이에 대

한 구체방안들은 특별 평가서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습q다. 화폐통합과

경제 개혁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연방 내각의 성명서는 무리없는 화

폐통합에의 길을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2 Brief des Sachverstindigenrates vom 9. Feb. 1990

an den Bundeskanzler: Zur Fra ge e iner Wihrun gsun ion zw ischen

der Bundesre pu bl ik Deutsch1and un d der DDB, in : Deutscher

Bundesta g 11. l」Vah1per iode, 0rucksache 11/8472 S. 3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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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떠한 순서로 이 전환과정을 4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데, 이에 대한 저회들의 입장은 절대 화폐통합부터 먼저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년간의 부실경제로 말미암아 동독은 롱화초과 상태에 처해 있습

니다. 이러한 상考에서 동독 마르크를 D-마르크로 교환시킨다면 그렇

지 않아도 필요 이상으로 높은 마르크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서, 이는 화폐통합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q다. 구 경제

체제의 유산을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활용 가능 자본을 새

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사인줄 생각

됩니다, 지난 번 제출한 특별 평가서에서 우리는 초과통화의 해소방안

으로, 우선 동독 국가 소유 재산을 예금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이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ow의 도입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급 화폐통합과 더불어 생활수준 역시

서독과 균둥해 질 것이라는 그룻된 착각을 갖도록 좍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요원한 소망사항일 따름입니다. 소득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생산성의 중가와 더불어 임금 및 연금

또한 곧 현저히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한 실질 경제 분야에서의 선결조건

들이 사전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꽈폐통합을

통해서 이 모7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일 통화는 양독간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줄

것 입니다. 동독 주민들은 곧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요구해 올 것이며

서독으로서는 이를 쉽사리 물리칠 수 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명목 임금은 생산성 중가율 이상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독의 산업입지란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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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시급한 서방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q다.

이 소득 (임금 및 연금> 격차를 
"

결펍 재정 보전" (Finanzaus-

g leich >을 통해 해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연방에 대한 압력은 가중될

것이며, 이로씨 국가가 確어질 부담은 급격히 증가될 것입q다. 그

결과, 세금인상이 불가피해질 뿐만 아q라, 심지어 공공 이전 자금이

소비성 용도에 지출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 사회간접시설 사업

부문은 자금난에 허먹이게 될 것입니다. 자체능력향상만이 동독 경제

를 살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q다. 투자에 필요한 자금 결핍

현상이 동독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q다, 소비가

아q라 개인 및 공공투자가 늘어 나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습q다.

재정 이전은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화폐통합이 동독에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동독

통화의 안정은 가눙하다고 여겨접니다. 급격한 투자중대란 실제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q다. 동득 가격 구조 체제가

왜곡되어 있으며 투자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화폐통합을 실시할

경우,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을 불러 일으킬 것입q다. 다시 말해,

동독의 입지조건은 서독 지역보다 점점 더 열악해질 것입q다. 화폐

통합에 기대를 걸었던 자들은 - 의도와는 달리 -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q다. 이에 따라 냉정한 현실이 도처에서 기세를 떨치게 될 것

이며, 바로 그때부터 이주 물결은 드세어질 것입니다.

9

조속한 화폐통합은 동독의 생산과 취업상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q

다. 동독 제품들은 양과 질적연 면에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옹하지 못하고

있습q다. D-마르크라는 태환가능한 통화를 취득하게 된 소비자들은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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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서방 외국제품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동독 경제의 구

매력은 현저히 저하욀 것입니다. 동독 기업듈은 순식간에 국제경제와 경

쟁 관계에 봉착하게 될 것언뎨, 현재 동독의 경쟁력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의 이러한 경쟁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입q다, 그리하여 동독 기업들의 수

익은 정점 줄어들 것입q다, 동독산 제품판매가 예전보다 더 힘들어질 것

이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 생산량과 생산성은 점점 더 낮아질 것입q다,

이는 소득과 취업율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q다. D-마르

크 도입과 함께 서방제품 구입이 가능해 졌다는 순간적 이점 이면에는 동

독 주민들의 소득이 서방 물자 구입을 위해 사용묍으로써 자신들의 소득

의 기반을 오히려 갉아먹는다는 멩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곧 깨우치게 필

것입니다. 이로4써 대규모의 이주 옴직임이 또 한차례 불어 닥칠 것입q다

사전에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을 다져 놓았을 때에야 이같은 부정적 파급

효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소의 전제조건은 시장의 요

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체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입

니다. 영업자유 (0ewerbe- freiheit)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서 신규기업의 시장 개척을 가능케 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

웅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3

선 화폐통합 구 가격개혁 방안은 동독 내 제품거래에 막대한 비효올성을

가겨다 줄 것입니다.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는 다방면에 걸친 국가의 간

섭으로 인해 생산비용과 제품가격간의 균형이 맞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

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폐통합을 실시한다면, 교역추이는 왜곡된 가격구

조를 십분이용하고자 들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독 기업들은 외국보다

필씬 비싼 값으로 제품을 생산 하면서도, 정부의 지원먹택에 경쟁력을

획득하여 제품을 싼 값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가 종전보다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높은 공과금을 지급 해야 하는 경우, 설사 동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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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할 것입q다. 외1곡된 가격구조가 빚어낼 이같은 수출 
' 

입 정

책은 다시 말해 대외무역에서 이익 대신 손해만을 가져 올 것입니다,

동독에서의 가격개혁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경제가 이같이 그룻된 방향

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q다. 제품가격은 국민경제 비용에 맞추

어 나갈 수 있어서, 왜곡된 가격구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격장치가

도입되어야 합q다,

4

우리는 화폐통합이 양 독일 경제의 적응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출한 특별 평가서에서 우리는 가급

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태환제를 실시토록 하고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태환을 가능케 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

다, 그러나 통화 정책이 동독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맥락을 달리

하는 사태가 발섕해서는 안 될 것입q다. 통화정책을 조급히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밖에도 이는 자발적인 경

제 정책상의 노력없이도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독내의 개혁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o

그렇다고 화폐통합을 반드시 양 독일국가 간의 경저1적 적응과정의 최종단

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q다. 통화초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되고, 가격 형성에 대한 개혁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격구조가 세계시장

조건에 적응하였,을 때, 그리고 시장경제 조건에 맞는 은헝 및 신용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그 밖의 개혁 방안들 역시 점차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때,

비로소 과감한 통화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독 발권

은헝으로서는 이로써 DM에 대한 고정 尋율 필요조건을 충족, 태환제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q다. 이같은 여건을 조성하고 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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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협상해 나아가도 늦지는 않다고 봅q다. 따라

서 통화정책부터 먼저 추전하는 것은 기대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셍각합니다.

머지 않아 동독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미래에의 확신을 공공

히 다져나감으로씨만 동독주민들의 이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입q다. 이

를 위한 기본조건은 동독 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질서 체제로 변형시키는

것입q다. 이 개혁에 대해서는 륙별 평가서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진정한 새출발의 신호로 간주될 수 있는 변화가 아직까지 동독에서 일어

나지 않고 있습니다, Joint-Venture- 법과 같이 마지못해 채택된 방침들은

현재 동독의 지도부들이 아직까지 실제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형에 적극적

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주

물결이 계속로1는 것은 그다지 놀라울 바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

q다.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은 개혁방안들이 화페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동독 경제체제의 근본적 개혁은 뒷전으로 하보 화폐통합

을 우선 추진 하겠다는 정책은 자율적인 경제기반의 구축은 커녕 자금만

낭비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주물결을 장기적으로 억제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열거한 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동독의 경제 개혁이 우선 추진

로1어야지 화폐통합을 먼저 실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하고

자 합니다.

서독에서는 이주민들의 수용 (Aufnahmeverfahren> 중지와 이들에 대한 재

정지원 감축에 대해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같은 방법

을 통해 이주 물결에 대웅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습q다. 그러

나 이는 완전히 그릇된 생각입q다. 오히려 이같은 조치는 아직까지 이주

를 망설이고 있던 동독 주민들까지도 이주쪽으로 총용하는 결과를 자아낼

것입니다. 이로써 이주물결이 약해지기 보다 오히려 더 세어지게 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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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 이와 반대로, 서독이 동독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일단 동독에 남아 앞으로의 사태를 지켜보게 될 것입q다.

그리하여 그 기간동안 개혁이 제대로 젼행된다면, 그 때 사람들은 계속

동독에 남아 있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q다.

존경하는 수상닢, 저희들의 경의어린 일언을 널리 헤아리시기를 기원하면

서 …

경제 
.
자문위원회 회장

Hans K. Schneider 교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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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폐교환법에 대한 중앙은행 자운위원회의

제안3)

DM를 동독의 새 롱화로 도입하자는 동독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제안과

관련하여, 연방은형은 서독 정부로부터 - 국가조약의 일환으로서 - 양독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화폐교환법 초안을 제시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독일 연방 은행의 중앙은행 자문위원회 (이하: 중앙자문위 )는 이같은 연

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90년 3월 29일에 가진 회의에서 화폐교환법에

대한 
"

기준" (Eckwerte>을 결정, 이를 연방정부에 그 午천방안으로 롱

보하였다. 이 결의사항은 부록으로 수록하옜다, 이는 당시 논의사항의 결

과만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 이미 연방정부에 대해 설시하였

둣이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중앙자문위는 대 정부 추천방안의 작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륵히 유념하

였,다: DM가 새 통화로 동독에 도입됨으로해서 동독 경제의 경쟁력이 약해

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DM의 도입이 가급적이면 동독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OM가 새통화로 동독에 도입될 경우,

동독은 완전태환이 가눙한 통화를 구비하게 되는데, 이로써 동독 경제는

모든 산업국가들과 경쟁을 치루어,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화

폐교환 시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연방은행의 주 관

싱사로 D-마르크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현 상황은 현실적인 환을시세에 입각한 교환욜 책정을 허용하고 있지 앙

다. 왜냐하면 현재 동독 마르크 대비 D-마르크 공식 환율은 4. 4: 1 내지는

3: l 또는 2. 4: l 둥으로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l : 1의

교환율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1 : l 교환비율이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

3 Vorsch1 %e des Zentra1bankrats zu e inem Umstel lun gsgesetz,

in : Pressenotiz der Deutschen Bundesbank, 199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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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경우 이것이 동독 경제에 안겨 줄 부채와 비용의 과중은 - 연방 은

행의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 - 대부분의 기업들로서는 감당해 내기가 힘

들 것이며, 따라서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도 힘들 겻이다. 동독 스스로

도 전문위원회 1]의에서 기업 부채에 대한 교환비율은 2: 1 내지는 2. 5; l

로 조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1 : 1로 고환비율이 책졍될 경우 동

독 정부는 주택사업 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 원금과 이자까지도 앞으로

는 모두 D-마르크로 지급해야 하는- 상환의무도 결코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동독 금융기관들의 자산항목에 대해서는 2: l, 부채항목, 즉 예치금과 유

통현금에 대해서는 1 : 1의 비율을 적용시킬 것 같으면, 국가에 대한 금융

기관의 5벽억 - 1천억 OM상당 규모의 차역보전청구가 불가펴해질 것인

바, 이에는 1 : 1 비율로 교환된 부채항목에 대한 이자를 현실 금리시세에

맞게끔 지불토록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동독의 정부 부

채 상태는 그러나 현재로서도 이미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연방은형은 현금과 예치금에 대한 2; 1 교환비율은 부담가능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왜냐하면 1 동독 마르크의 현 가치가 결코 l 베가 안 되기 때문

이다. 오히려 예금에 대해 2: 1의 교환비율을 적용시킬 때 절약해서 모은

예금의 
"

실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즉 이로써 동독 예금자들은 고급

품을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연방 은행

은 - 특수한 사회 상황을 고려 - 동득 주민 일인당 최고 2천 동독 마르크

까지 1 : 1 비율로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4인 가족은 최

고 5천 마르크까지 교환할 수 있다. 이로4써 대다수 동독 주민들의 예금은

완전히 1 : 1로 고환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은헝은 이상의 예외규정에 따

른 재정부담 정도는 통화정책상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

다. 일단 교 환된 D-마르크에 대한 처분은 각 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사

항이다. 물론 연방은행은, 동독 금융기관들이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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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장기 고금리 투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밖에도

동독 정부가 이른 바 국유재산을 - 화폐교환에 따른 결손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 주식화하여 일반 예금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임금 및 연금 둥에 대한 교환비올은 동독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독의 현 가격 및 비용구조가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왜곡되

어 있는 관계로 문제 해毛이 그리 용이치 않다. 그리하여 약 8백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소비재에 대한 가격보조가 빚어 낸 왜곡된 가격제도를

화폐교환 실시일 전에 폐지시켜 가격을 자올적으로 인상 
'

조절시키자는

안이 대두되었다, 그렇게 될 경우, 임금과 연금도 동시에 인상되어져야

한다. 이 같이 인상된 임금을 l : l 비율로 교환시킬 경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동독 경제력이 더욱 더 약화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임금 및 연

금에 대해서도 2; 1의 교환비율을 책정할 것을 T-천하는 바이다. 물론 이

로써 현재 총 임금이 절반으로 감축되는 것은 아q다. 오.히려 D-마르크

도입 이후의 실질 임금은 종전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화폐교환 실시 이후의 임금게약 체결문제는 각 기업 및 지방단체들이 근

로자측과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교환비율이 l :

1로 책정되고, 왜곡된 가격구조 역시 다시 정상화피었을 경우, 생필품

가격의 앙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로 힌해 가격 인상 - 임금 인상이

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우려 또한 커진다, D-마르크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은행으로서는 이 같은 악순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뿐

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屈 b흐땔t자문위원회 로프L스重關

중앙자문위는 양 독일 국가의 정치적 통합의지와 이에 따른 동독 지역에

대한 D-마르크 통화권 확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제 1, 3, 6항들은 필수사

항으로서 , 그리고 제 2항은 추천사항으로서 국가통합조약 규정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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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시키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제 1 항: 동독 마르크의 0-마르크로의 화폐교환시 부채 (유통 자금 이전

에 따른 부채 포함)에 대해서는 2; 1의 비율을 적용토록 한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2천 애까지 l : l 비율로 교환토록 하는 예외를 허용

한다. 교환된 D-마르크에 대한 처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토록 한다

제 2 항: 2천 DM이상의 동독 에금 소지자에 대해서는 양 독일 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들에게 신탁청 재산과 사유화 재산에 대한 지분참여를 보

장토록 한다.

제 3 항: 국가조약은 동독 통화권 내에서의 연방은행법 및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앙자문위 결정사항들이

동독에서 관철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제 4 항: 연방은행이 같은 과제를 무리없이 수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베

를린에 1개의 한시적 행졍기구와 동독 전 지역에 약 15개의 지점들이 설

치되어야 한다.

제 5 항[ 동득에 금응기관법을 도입하여 서독 및 외국 선용기관들의 지점

설치를 보장토록 한다. 의무 금리 규정 및 외환제한 규정을 폐지토록 한

다 .

제 6 항[ 동독 긍공 기관에 대한 신용 대부를 제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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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 : l 교환비율에 대한 반론4)

양독간의 화폐통합을 둘러 씬' 동독 마르크 대 서독 DM의 교환 비율 책정

문제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간 화폐통합상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각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화폐통합에 있어

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화폐 잔고, 채권, 부채, 임금 및 연금에 대한

적정 교란비율 책정과 교환 방법이다,

상품 가격은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단일

통화지역 내에서는 상품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금리 역시 자본 이동

이 가능한 관계로 단일성을 띠게 되며 , 이 역시 시장원칙에 따라 정해진

다,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화폐통합을 점진적으로 실시, 동독 마르크 대 서독

DM의 교환비율을 유동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더라면, 이 역시 시장동향에

따르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화폐통합은 M 후 화폐

교완일의 유통 尋율가를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Saar[and를

연방주로 통합시킬 때에 바로 이 같은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동독

과의 화폐통합 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시장에 의한 환율가를 대신하

였다.

화폐 잔고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결산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왜

냐하면 1開9년 12월 31일 현재 동독 국립은행에 대한 동독 기업들의 적립

금이 약 6백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기업들

은 이 ·금액을 보다 더 확대시키기에 여녕이 없다. 이원화된 은행제도에서

는 이 같은 적립금은 가시예금 (Sichtdeposit: 단기 적립금)으로서 소규

모 통화량 MI에 속한다. 따라서 동독의 화폐잔고는 지금까지 추정했던 2

4 Prof, Dr, Horst Siebert (킬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1990년 4월 2일자, Handelsb1att Wirtschafts- un d finanzsei tun s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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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동독 마르크 (유통자금량 170억 동독 마르크, 개인 예치금 1천 7백

7십억 동독 마르크) 보다 늪은 2천 6벽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게 된다 (국

가 예치금 제외 ).

화폐통합은 OM통화퀀의 확장을 의미한다. 잠재적 생산성에 입각한 통화

정책에 따르면 화폐통합 D-Day시 통화량은 잠재생산성이 중가하는 만큼

늘어날 수 있다, 동독의 잠재 섕산성은 대략 다음과 같이 추계해 볼 수

있다i 동독 주민수는 서독의 26%에 달한다. 동 
' 

서득의 셩산성이 동일하

다고 가정할 경우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26% 정도로 가정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실제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1/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재생산성은 26%의 l/3인 10%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통화권의 통화량은 약 1얘6 정도 늘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통화량 MU은 420억 DM이 될 것이며, 총 통화량 M3은 l, 250억 DM이

될 것이다. 이 때 M3의 경우에는 다음의 불안졍 요소가 첨가되는 바, 정

기 예치금 (Termin- e in1agen )을 봉쇄한다 할지라도 - 이것이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40여년 간의 강제적 소비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급

격한 소비성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엾다. 따

라서 총 통화량 1천 2백 50억 DM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한시적 봉쇄가 필

요하다.

1 게 비율로 화폐를 교환시킬 경우, 재산 사유화를 통해 1천 3백 5십억 동

독 마르크는 유통과정에서 수거하여 폐지시켜야 한다, 한시적 봉쇄방법은

이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화폐 통화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소

액 예금자에 한해서만 l : 1로 교환토록 하고, 나머지 저금에 대해서는 다

른 환율을 적용토록 해야 할 것헉다, 투기성 동독 마르크 구입에 대해서

는 엄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들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독 기업들의 부채가 2천 6백억 동독 마

르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 부채들에 대해서도 1: 1의 교환비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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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켜, 이에 따른 시장금리를 요구한다면 동독 기업들은 자본 비용의

과중 부담 속에서 세계 경제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동독

기업들이 계획경제의 잿더미 속에서 마치 불사조와 같이 솟아오를 것을

기대하는데, 이 때 과거 부채가 이들의 발목을 귀감고 있음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바로 이같은 과다한 자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만약 동독 재산에 대해 차액 보전 청구권을 도입한다면 유동 자금에 대해

서 만큼은 부채와는 다른 교환비율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이 때 주의해

야할 사항은, 환율책정시 차액 보전 청구액 규모와 이것이 연방 정부 예

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 교환 비율 책정도 간단히 처리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이 임금 교

환울·에 따라 동독주민들의 이주여부가 판가름날 뿐만 아니라, 이는 동시

에 동독기업들의 경쟁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화폐교환 당일 해당 임금이 너무 높을 경우, 이는 또 다른 대량 실업의

주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럼게 되면 주민들은 다시 서부로의 이주를 강구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임금 교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역동적인 전략

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화폐 교환 실시 당일의 임금은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화폐교환일 이후부터는 임금이 급격히 상승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임금이 
"

l:2 p lus 3
"

공식으로 교환될 것임을 의미

한다. 
"

p lus 7
"

란 첨가치는 식품에 대한 국가보조 폐지와 사회보장 보

험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중가할 임금폭이다, 식품은 매매품으로, 단일

통화권에선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될 것이기 때문에 화폐교완 실시 수일

전에 식품에 대한 국가보조는 현격히 줄어 들 것이다.

식품가격의 인상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은 인상되어져야 할 것이

다. 이 밖에 서독 보험체제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 보험수가도 인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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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또한 임금 인상요인으로 간주된다. 요컨대 동독 내 임금은 최

소한 이상에 언급한 부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액만큼은 인상되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

이 같은 계산 방법은 화폐교尋 실시 당일 해당 교환 엄금에 대해서만 적

용되며, 그 이후부터의 임금 인상 문제는 노사협약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

는데, 현재 전망으로는 계속 인상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굳이 그 까닭을

들자면, 보다 높은 생산성을 이룩할 수 있는 신규 및 소규모 회사는 대기

업의 우수 인력을 유치 하고자 노력할 것인 바, 대부분의 1종에서는 생

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실시될 것이다, 기업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심지어 두 자리 수의 생산성 중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1945년에 있었던 화폐개혁 후의 실질 성장율을 상기해 볼 것

같으면, 첫 5개월 간 산업부문에서의 생산성은 50%정도 중가하였다,

1949년 하반기부터 1951년 상반기까지의 실질 국면 셩산고는 15 - 20;가

중가하였다.

조심스런 임금 교환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비로소 시장원칙에 입각한 임금

의 세분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교환 실Al 당열의 적

정 임금 책정 문제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Loandri ft 는 효

율 임금을 교환임금 이상으로 인상시킬 것이다, 이 같은 임금 정책은 근

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생산적인 흐1사와 업종으로 직장을 옮겨가도

록 작용할 것이며, 이는 특히 산업 부문의 초과인력을 전망이 좋은 용역

사업 분야로 이전시킬 것이다, 이로써 동독 주민들의 기대가 보다 빨리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같은 선결 문제점 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시장 경제 체제가 그 성과를 보이게 될 것이며, 다른 체제보다 결국

우수하다는 입증을 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연금 교환 문제는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연금

수혜자 들의 시간 개념은 젊은이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낮은 연금 - 45

년간에 걸쳐 연금 보험을 지불하여 취업자가 받게 될 규정 연금은 월 480

205 -



마르크임 - 은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 교환당일의 적용 임금이 연금

계정의 기초가 된다. 만약 이 때 연금을 실질 임금의 7086 선에서 책정한

다면, 이는 낮으면 낮았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금 교환은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실질 임금

이 급속히 인상될 경우 연금 역시 대폭 인상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화폐잔고에 대한 1 : l 교환비율은 통화정책의 견지에서 보았

을 때 가격안정화를 저해하는 조치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부채와 임금에 대한 1 : 1 교환비올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吾으로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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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올바른 정책방향5)

동부 독일인들의 참을성과 신뢰가 지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조속한 통일을 요구하옜는데, 이로써 복지향상에 대한 꿈이 곧 실

현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선거가 끝난 이제, 곧 새 출발이 있을 것이라

는 희망 한 가지만이 이들을 아직 동독에 붙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화폐통합의 시기와 조건을 둘러 싸고 현재 진헝되고 있는 논란이 동독

주민들에 아무런 이해를 사지 못하고 있음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못된

다.

일인당 2천 마르크에 한해서만 l : 1 비율로 고환시키고 대부분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 1 교환비율을 적용시킬 것을 권장하는 독일 연방

은행 자문위원회의 제안은 이들에게 찬물세례와 다를 바가 없다, 선거를

노린 사거 행위라뎌 격분하는 동독 주민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설사 연방 수상이 
"

소액의 예금자들" 에 대해서만 유리한 교환비율을 약

속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한 여타

정치가들의 여러가지 부주의한 발언들을 불식시킬 수는 없다.

연방은형은 처음부터 경제 및 화폐통합과 같은 민감한 정책은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발권은행 역시

양 독일 국민경제가 점진적인 통합방식을 취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왜

냐하떤 동독에로의 조속한 DM의 도입은 동독 주민들에겐 q무도 힘겨운

적응과정을 의미하겨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멈출지를 모르는 이주

물결에 직면하여 조속한 통합쪽으로 결정을 내 고 말았다. 교환 비율 문

제와 관련하여 연방은행장 11열은 2월말, 
'

이 문제는, 자세한 자료가 갖

추어져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우리는 현재 동

독의 부채와 자산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 
"

이에 따라 동독 국립은헝은 사실에 입각한 결산보고서를 제시하지 않을

5 Jdr gen Jeske, Der r ichti ge Kurs, in : Frankfurter

Al l 8emeine 
7
e itun s 1990년 4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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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는데, 이 역시 다른분야에서의 실상과 마찬가지로 충격적이

지 않을 수 없었다, 은행 예치금들은 국가에 대한 신용 대부금조로 국영

기업과 주택사업에 투입되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부채는 전 예치금의

2. 5배 이상이나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앙은헝 자문위는 전체 예

치금에 대한 
"

l ; l" 교환을 불가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은행 자문위원회는 연립 정부 정치가들이 끈먹지게 요구하고 있는 임

금 및 연금에 대한 1 : 1 교환비율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조속한 경제 및 화폐통합은 일시적이나마 대량 해직사태를 초래할

것인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 2백만여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후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나마도 비생산적으로 조업 중이다,

일련의 기업들은 환경보전상의 이유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도]게 되었으

며, 새 일자리들이 셩기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추가로 임금

까지 l : I 비율로 교환 
' 

지급할 경우 동독 산업의 경쟁력은 게속 악화되어

대량 실업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 밖에도, 화폐교환비올을 사회 정치적 동기에 의해 너무 관대하게 책정

할 경우, 이는 DM화페 가치 안정을 위협하는 불확정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연방 은행의 과제는 물가안정을 기하는 데에 주어져 있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주간의 국제 금융

시장 정세가 심상치 않은 조졈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어는 동일 독일

에노 그대로 적용된다: 안정된 DM 만이 가치있는 마르크이다,

연방 정부가 중앙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따를 것언지의 문제는 아직 미지

수이다, 물론 연방은행의 안을 따르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명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는 은행 예치금을

- 특히 이것이 동독인 들에게는 노후 보장색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고

려하여 - 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다, 물론

이는 비싼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40년간 사회주의 실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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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산물인 동독 마르크는 서독 마르크의 1/6 가치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에 대해서도 서득 정부는 화폐통합 시 사회보장적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자

문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금을 화폐교환 이후 점차적으로 서독 수준으

로 언상시켜 나가는 방안이 현명할 것이다,

반면 임금 및 급여에 대해서는 l [ 1 교환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물가 인상에 따른 임금 언상 조치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지적해 두고 싶은 사항으로, 화폐교환 이후 각 기업과 기관들

은 능력별 차등제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협정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얼마 안 있어 동독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임금도 이에 준하여

곧 인상 추이를 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 실업보험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포함해 - 수십억 DM에

달하는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요구한다, 이는 독일이 통일을 워해 치루

게 될 대가로서, 부자11라만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헛된 망

상만 불러 일으키는 정치가들의 입바른 소리와 동독 주민들을 점점 더

불안케 하는 정당들 간의 분열이 문제해결에 도음이 되지 않을 것은 자

병한 이치이다. 동독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다. 서득 탄생 당시 루드빅 에어하르트는, 지금 필

요한 것은 
"

냉정한 이성과 강한 심장"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일의 경제적 통합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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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전 자산 취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제 1 조

예금잔액의 환전실시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적법한 자산 취득 여부의 조사는

이하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이를 위하여 인민의M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임시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2 조

동독내 또는 동독이회1의 지역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은 요청을

받을 경우 환전하기 위하여 신고한 예금잔액의 적법성에 관하여 중명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1}항 제2조의 요청은 신고한 예금잔액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

임시특별위원회에 의하여 행해전다,

제(2)항 생 략

제(O)항 이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특별위원회는 은행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우선적으로 환전을 해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환전을 정지하고 이 금액의 사용금지를 롱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예금거래인은 요청을 방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전한 예금의 적법성을

중명하여야 한다.

제 5 조

제(1)항 임시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중거에 의하여 예금잔액의 취득 적법성 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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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예금잔액 또는 일부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적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o 벌금형에 처해절 수 있거나 규정을 위반한 행위

o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영업형위

o 국가 또는 공권력 및 직위의 낱용

o 공공의 안 을 해하는 형위

(이하 셩략)

제 6 조

임시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조

이 법은 1990넌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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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동독내 통화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처벌에

관한 법

제 1 조

동독 재무성 산하에 임시 
"

통화변경 관계 검사관청" Fruefbehoerde Waehrungs-

Ins tel 1ung>을 설치한다, 이 기관의 업무는 통화변경과 관련하여 동독마르크를

서독 DM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법 제1조에 따른 검사작업의 실시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은 동독내에 거주지

소재지 또는 지사를 갖고 잇는 자연인 또는 법인들에 대해 본 법이 규정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제(I>항 동독 베를린 국립은행은 1990. 7, 6일까지의 예금잔액이 100, 000 동독

마르크 이상에 달하는 동독내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구좌를 즉시 확인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항 금융기관은 임의추출의 일환으로 검사관청이 지정한 특정 구좌들에

대해 저축예금의 경우 1989.9월부터 1990.6.30일까지의 잔액,

대체구좌 (Spargirokonten)의 경우 1989, 10월부터 1990.6. 30일까지의

잔액을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었는지를 착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구좌잔액이 50, 000 동독마르크 이상 중가하였율 경우, 이를 검사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3>항 동독 베를린 국립은행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1990. f. 6일까지의 예금

잔액이 100, 000 마르크 이상에 달하는 동독내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구좌를 확인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1989년 9월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의 저축성 예금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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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및 1989년 10월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의 대체구좌의 월 잔액이

50,000 마르크 이상 증가한 자연인의 구좌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중거자료를 즉시 검사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검사관청은 1990년 1월 1얼 이후에 은행구좌를 신설한 법인 또는 동독에

상주하는 본사 또는 지사의 예금잔액이 250,000 마르크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구좌를 열람 함으로써 확인한다.

제 4 조

검사관청은 즉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관청은 이를 위하여 예금

구좌를 열람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관청에 조회를 하거나 은헝거래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검사관청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3조 제(l>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및 제3조 제(이항의 겅사기관에 있어서의

예금이] 대하여 최고 4주까지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검사에서 범헝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경촬서에 증거서류와 함께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금융기관은 검사관청이 검사를 원활히 수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하 셩략)

제 6 조

검사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고와는 별도로 자체 인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제(l)항 검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은 업무 수행시 알게 된 개인적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지고 있다. 또, 이 자료는

본 법 제1조에 언급된 사항들에 한해서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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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개인적 사항과 관련묀 자료를 본 검사절차의 일환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990년 5일 18일 독일민주꽁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에

체결된 화폐 
' 

경제 및 사t]통합조약 부록 W에 명기된 자료보호원척

(Datenschutzgrundsaetze)이 적용된다.

제 8 조

본 업무 집행과 관현하여 지출한 금융기관들의 비용을 파악하여, 이를 재무성

1 서 判料 이.

제 9 조

본 법은 1990, 6. 29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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